
Policy Analyses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

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

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

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KIEP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ㆍ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미·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Green New Deal for Carbon-neutrality and  
Trade Policy in Korea

Jukwan Lee, Jong Duk Kim, Jin-Young Moon, Jun Hyun Eom,  

Ji Hyeon Kim, and Jeongmeen Suh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은 통상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그린뉴딜 설계 시 통상정책적 요인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함을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그린뉴딜은 개방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호주의를 넘어선 그린뉴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한국의 그린뉴딜 시너지 

창출을 제언한다.
이주관
김종덕
문진영
엄준현
김지현
서정민

ISBN �978-89-322-1803-8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연구보고서

21-10

글
로
벌 

탄
소
중
립 

시
대
의 

그
린
뉴
딜 

정
책
과 

시
사
점

이
주
관
ㆍ
김
종
덕
ㆍ
문
진
영

엄
준
현
ㆍ
김
지
현
ㆍ
서
정
민

이주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 석사

Washington State Univeris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jk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공저,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공저, 2020) 외

연구보고서 21-1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이주관ㆍ김종덕ㆍ문진영ㆍ엄준현ㆍ김지현ㆍ서정민

연 구 보 고 서
2 1 - 1 0



연구보고서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인   쇄 2021년 12월 24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롬(02-2273-7012)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803-8 94320

978-89-322-1072-8(세트)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국문요약• 3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

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

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

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

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

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

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

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

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

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

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

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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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

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

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

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

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

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

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

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

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

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

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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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

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

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

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

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

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

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

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

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

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

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

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



6•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

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

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

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

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

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

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

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

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

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

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

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

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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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

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

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

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

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

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

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

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

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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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년 말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점차 안정화 국면에 접어

들면서, 각국 정부는 급격히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

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동안 미루어 두었던 정책과제를 하나씩 다시 

테이블 위에 꺼내 놓으며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

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은 최선단에 놓여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파리협정

하에서의 신기후체제가 과거 교토의정서하에서와는 달리 참여하는 모든 회

원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기후변

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별 경제권 차

원에서의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와 같은 정책 

역시 EU가 추진하는 국가 수준의 탄소정책 중 하나이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의 노력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생산 네

트워크상의 국내외 기업에 탄소중립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

는 경제정책 추진 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효율적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과 병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 설정과 대응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경기부양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재정정책을 그린뉴딜로 정의한다

면, 그린뉴딜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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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함께 도입하였

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당시의 그린뉴딜 정책은 실질적인 탄소정책 추진보다는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을 표방한 산업정책이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 존재했다.1)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자발적 온실가스 국

가감축목표 제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저탄소 사회 전환의 초석을 다

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오히려 

강화된 탄소정책 등 환경정책이 경기침체기에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

이 제기되면서 산업 지원정책 위주로 유지된 측면도 있다.2) 그린정책을 표방

하였지만 탄소배출 저감과 같은 정책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는 진정한 의미의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에서 본 보고서의 고민이 시작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을 국내 산업

정책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

고 있는 탄소정책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정책 역시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

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

1) Barbier(2010), p. 2; Houser, Mohan, and Heilmayr(2009), p. 1.

2) 윤순진(2009), p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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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그린뉴딜 정책 중에서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다. 탄소

중립 추진정책에 대하여 국제무역에서의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다. 궁

극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은 국제경제와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

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통상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제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정책 추진의 배경

과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

으로서의 탄소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

율적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이

슈에 걸쳐 독자적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탄소정책

과 관련해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본 보고서에

서는 지역 차원, 다자 차원, 일국 차원에서의 탄소정책을 비교하고,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독자적인 일국 차원의 탄소정책을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 등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정책 혼합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대답하고, 통상과 연계

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배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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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 확대가 과

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과거의 문헌과 차별화하여 중간재 무역

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 더 나아가 탄소정책과 통상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산업 차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

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에 대해 논증한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탄소정책이 과연 비용 측

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셋째 논의를 위한 분석에는 앞의 

두 가지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

경조정과 같은 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한

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지원 산업 선정 시나리오별로 도출한다. 기존 문헌에서의 분석은 탄소국경조

정이 미치는 GDP 차원의 충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투입하게 되는 재정의 규모에 대

해 분석한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

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과 재원상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부의 단기 재정지원 중심의 그린뉴딜 정책이 가진 한계와 

기업이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탄소정책의 필요성

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



22•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만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

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

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한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 탄

소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탄소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

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

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국제적으로 연결

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탄소정책

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

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서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탄소정책과 산업정책을 통상 측면에서 연계한다는 

접근 방법을 취한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탄소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하여 기존의 국내 위주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상정책과 산

업정책을 연계한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경제적 그리고 통상법적 정책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본 연구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흐름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제1장 서

론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6장은 본문에 해당하고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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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결론이다(그림 1-1 참고).

제2장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다. 탄소중

립을 선언한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점검하고, 그중에서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채택한 정책을 검토한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 목표

와 수단을 2008년도에 도입되었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주요국 

그린뉴딜의 특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살펴보고, 마

찬가지로 2008년도 녹색성장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제3장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그린뉴딜이 환경정책이자 통상정책으로서 

각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또한 이론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글로

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수단의 특징을 검토한 후, 현

실 세계에서 각 수단의 최적 조합을 구성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통상

정책 수단인 수입 조치, 수출 조치로서 보조금과 관세, 탄소세 운용 원칙을 살

펴본다.

제4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영향 중 다소간 간과될 수 

있던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은 생산

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역과 탄소집약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무

역개방도가 높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탄소저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탄소중립은 필연적으

로 경제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동반한다. 저탄소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려면 

기업과 산업 차원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최근 변화한 무

역 환경하에서 저탄소 전환에 선도적인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우선 사용하려 노력하는 등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은 국제적 공급망에 속하는 관련 기업에게도 온실가스 저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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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전후방 연관 관계 속

에 탄소배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따

라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떤 속도와 방법으로 국내 산업을 전환하는 것이 우

리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 탄소누출

과 전후방 참여에 따른 탄소배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업별, 국가별로 탄

소중립 달성에 유리한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위치에 대한 제언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시행되었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효

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상대

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그린뉴딜의 대

상 산업을 달리하여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였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가 시행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국가 후생과 교역 측면에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산업과 분야에 얼

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중립 정책이 가진 통상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그린뉴딜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본다.

제7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그린뉴딜 설계 시 통상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함께 그린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과 

무역,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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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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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이 보고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이 보고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수단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환경정책과 통상정책 차원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데에 정책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탄소배출량 감축 압박에 통상정책 차원의 대응으로 그린

뉴딜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시도이다. 현재까지의 그린뉴딜 

논의는 산업별 예산 배분이나 예상되는 고용증가 등 경제적 성과 달성에 치중

되어 있어 그린뉴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부

족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통상정책 차원에서 그린뉴딜의 역할에 대

한 검토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유의미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무역 관점에서 환경정책의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다. 그린뉴딜이 과거 녹색성장으로부터의 경로의존

성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에도 효과적일 수 

있는 일국 차원의 정책 수립 원칙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일반연산균형모형을 구성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정책인지를 시뮬레이

션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향후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 설정과 선택에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통상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탄소중립 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를 위

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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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온실가스 배출과 무역과의 관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계량

적으로 분석하여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탄소배출과 집약도에 미치

는 관계를 밝혔다. 

셋째,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를 통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일반균형모형을 통

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문진영 외(2020)나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2021) 등 기존의 연구가 탄소세나 탄소국경세 등을 일반균형모형이

나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

는 상황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통상법적 측면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규범 합치성을 본격적

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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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기후위기가 직면한 현실이 되면서, 탄소중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

는가는 코로나19 이후의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교토의정서 체제

는 지구의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필요한 감축 수준 달성에 실패하였다. 그 결

과,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

하도록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도록 사회구

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하, 경제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탄소중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

는 사항이 된 것이다.

2008년에도 각국 정부는 2021년 현재와 유사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대

응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

럽 재정위기의 영향 아래 침체를 겪고 있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높은 불

확실성하에 놓였고, 각국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

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위기와 교역량이 급감하는 무역의 위기

에 직면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도 각국 정부가 당면한 과제였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2008년부터 특히 선진국에 전에 없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

에서 경기부양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서둘러 모색하였다. 

국가마다 채택한 구체적인 수단은 달랐지만, 그 본질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탄소를 저감한다는 목

적을 가진 경기부양책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재정정책을 그린뉴딜로 정의한다면, 2008년은 그린뉴딜이 처음 시작

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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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그린뉴딜과 그에 따른 재정 투입은 직간접적으로 세계경기의 회복

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이와 같이 그린뉴딜을 도입했음에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목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환경보다 단기적 경기부양과 국내 산업 

보호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다. 한국도 2008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았으나,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보다 경제적 측면

에서 고용을 유발하고, 투자를 늘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3)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18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7억 2,760만 CO2eq4)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5) 이제 2030년까지 배

출량의 40%를 줄여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상황과 파리협정의 출범에 따라 다시 한 번 그린뉴딜이 핵심 정

책수단으로 급부상했다. 각국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을 달성하겠다며 빠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청사진

을 발표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제4조의 국가감축목표 제시 의무에 따라 2030년

까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계획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

시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신성장동력을 발

굴함으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줄이고 2050년에 탄소중

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과거의 그린뉴딜이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실효성 있는 결

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그린뉴딜은 국제사회의 온

실가스 동참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3) 청와대(2012), p. 10.

4) 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

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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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진정한 의미의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첫째, 과거 국

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각국이 제시하고 있

는 탄소저감 정책과 뉴딜정책이 과거와 달리 환경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한국의 그린뉴

딜 정책을 주요국의 그린딜, 그리고 과거 2008년의 녹색성장정책과 비교하

여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진정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검토해 

본다.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된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결실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체

제가 2020년 효력을 다하면서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상의 새로운 의무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6)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

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던 반면, 파리협정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이다. 또한 파리협정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는 없

었던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2조는 산업화 전 수

준7)에 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나아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1990년 지구 온난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제규범의 필요

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UNFCCC)을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의 이행

규정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이행규정이 바뀜에 따라 신기후체제라고 부른다(박덕영, 유연철 2020, 

p. i). 

7) IPCC(2018), pp. 32-33.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00년대에 발생했지만 동 시대의 환경 조건을 대변하

면서도 신뢰할 만한 기온값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850~1900년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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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C까지 낮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의 모

든 참여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에 맞게 스스로 결정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

년 단위로 제출하고,8) 2023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 그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9)

파리협정이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

의체(IPCC)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가 인간, 동물, 지구

에 미칠 위험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10) 이에 따라 2015년 파리협정

에서 196개 회원국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 

가능하면 1.5℃까지 제한하자는 장기목표를 세웠으며, 각국은 최대한 빠른 시

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지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

언하였다.11) 하지만 2018년 IPCC가 발간한 특별보고서는 지금까지 각국이 

제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데 충분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 발표된 IPCC의 6차 보고서는 범지구적 

대응 없이는 2050년에 지구기온이 1.5℃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앞으로 

10년 안에 예상을 뛰어넘는 환경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12)

주요국의 탄소감축 노력 성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 등 G713) 국가의 탄소

배출 수준은 완연히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대비 2019년 

G7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7%p 감소했다(그림 2-1 참고). 하지만 대

부분의 다른 국가는 탄소배출량 증가 추세를 확실하게 꺾지 못하였다. 

2019년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을 비롯한 배출량 상위 

8) 파리협정 제4조.

9) 파리협정 제14조.

10) IPCC(2018), p. 175.

11) 파리협정 제2조.

12) 김영우(2021. 9. 15), 「IPCC 제6차 보고서, 10년 당겨진 위기 시계」, https://www.hankyung.com/

economy/article/202108260111i(검색일: 2021. 10. 3).

13)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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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은 1990년부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

으며, 연평균 1.8%의 속도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

실가스는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에너

지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에서의 탄소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1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

가의 배출량도 1990년대부터 연평균 0.8%로 증가해왔다.14) 

그림 2-1. G7+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단위: %)

주: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4: 호주, 인도, 남아공, 한국.
자료: ODI(2021. 6. 1), “Delivering a Successful G7 Summit in the context of a Climate emergency,” 

https://odi.org/en/insights/delivering-a-successful-g7-summit-in-the-context-of-a-climate-em
ergency(검색일: 2021. 11. 22).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체제는 전 세계 공동의 노력

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나 시스템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이행

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첫 번째 문제는 각국이 높은 수준의 탄

소중립을 선언하더라도 컨센서스에 기초한 합의에 따라 체제가 운영되어야 

14) Climate Watch, Historic GHG Emi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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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동의

하는 합의점을 찾기란 어렵다. 둘째 문제는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

수단이 부재하여 개별 국가 입장에서 이행의 유인이 작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

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국 내 규제가 강화될수록 생산 비용이 증가하므로, 그 

결과 자국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탄소감축 노력이 구체화될수록 오염 산업은 규제가 약하고 환경보호 시스

템이 구조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탄소누출 현

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도국 입장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감

축 노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발전 단계상 탄소배출 집약적

인 산업이 주력산업일 경우 탄소감축 노력은 성장에 제약이 되기에 무임승차

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파리협정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불참국에 대한 

제재와 자발적 감축에 대한 적절한 이행강제 장치가 없다면 ⓛ 탄소누출이 발

생하여 결국 선진국에서 감축된 탄소가 개도국으로 옮겨가 발생하는 풍선효

과가 나타나거나 ② 개도국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선진국의 노력

으로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③ 모두 탄소중립을 실행하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균형으로 수렴

함으로써 종국에는 기후위기가 앞당겨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어려워

진다.

과거 많은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선언이 개별 국가와 기업의 실질적 이행

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제 경

쟁력 약화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부담 국가가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부

담으로 동 협약에서 탈퇴하였다.15) 파리협정 역시 탄소배출 감축 선언과 국

15) 박덕영, 유연철(2020),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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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축목표 설정,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반드시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도

록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후클럽과 같은 복수국간

의 공동체도 논의되고 있다. 기후클럽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강한 저

감 노력을 선언한 국가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다. 회원국 간에는 감축목표, 기

후변화 정책 및 조치에 합의하고 내부의 규정을 지키는 회원국만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한다. 반면 비회원국에는 강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16) 회원국은 국내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탄

소가격제를 적용하여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기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에 유효한 탄소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가입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불

참국에 대한 효과적인 제제수단이 없다면 각국이 자발적으로 기후클럽에 참

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

입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탄소관세, 탄소세 등)을 부과한다는 것

이다.17) 다만 기후클럽에 가입한 국가간에 기후대응에 있어서 유사한 원칙과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는 점, 불참국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필수적이

라는 점 때문에 아직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18)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개별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다자ㆍ복수국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

후가 야기하는 경제적 피해가 커졌으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양(+)의 순편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

소감축에 따른 이익이 커짐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6) Nordhaus(2020), pp. 14-15.

17) 김성진(2021), p. 21.

18) 독일은 2021년 5월 EU의 Fit for 55 전략 발표에 맞추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기후 대응에서 유

사한 원칙과 수준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의 구성을 제안했다.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Germany’s Scholz proposes ‘climate club’ to avoid trade friction”(2021. 5. 2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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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주요국의 개별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정책을 세부적으로 살

펴본다.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가. 주요국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그린뉴딜

주요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파리협정 자체

가 교토의정서보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더라도 주요국은 추가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달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표 2-1]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발표하였고, EU는 1990년 대비 55%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 독일은 1990년 대

비 65% 감축을 선언하면서 EU보다 높아진 목표를 발표하였다.

표 2-1. 주요국 2030 NDC 현황

기준연도
기존

(2005)

신규

(2020 이후)
배출량 정점

미국 2005 26~28% 50~52% 2000

EU 1990 40% 55% 1990

일본 2013 26% 46% 2013

독일 1990 40% 65% 1990

영국 1990 53% 68% 1990

중국 2005 60~65% 2030

한국 2018 26.3% 40% 2018

캐나다 2005 30% 40~45% 2007

자료: Climate Watch, Historic GHG Emi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관계부처 합동(2021. 10. 18),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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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주요 선진국은 앞다투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그린딜, 그린뉴딜 등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감축목표를 확실히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움직임

은 과거 환경보다 경기부양과 성장에 치중했던 그린뉴딜 정책과는 다른 양상

이다. 

이러한 양상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2030년까

지의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2]와 같이 각국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 자체가 미래의 성장동력이고, 혁신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의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검토해본다.

그림 2-2. 기준년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 비교

(단위: GtCO2e)

주: 1)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개국(전체 배출의 70%) 중 중국(1위), 인도(3위), 이란(8위)은 제외됨. 
   2) 배출집약도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용하는 수치와 Climate Watch상의 데이터가 상이하며 미래 예상치에 따라 

다른 결과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됨. 
   3) 이란은 기준이 되는 BAU 수치가 부재하여 계산 불가. 
   4) 국가 앞의 숫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이며, 숫자 옆 (  )는 기준연도임.
자료: Climate Watch, Explor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검색일: 2021. 10. 13); UNEP, Pledge 

Pipeline(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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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그린딜

유럽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대륙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이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

여 동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럽의 새로운 성장전략임을 밝혔다.19)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순제로(Net-zero)를 달성하

고, 경제성장에 있어 자원 사용량이 함께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과 지역

이 탄소중립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유럽은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하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분야는 기후정책 강

화, 청정에너지 사용,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빌딩 개보수, 스마트 모빌리

티 강화, 식품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 강화, 생물의 다양성 보존, 대기ㆍ물ㆍ

토양 오염 방지 등 8개 분야이다. 

그린딜은 크게 탄소중립 달성 측면과 산업전략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t 

for 55’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전략이 구체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유럽신산업전략은 산업과 관련된 경제 부문의 세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Fit for 55’ 입법안은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선언을 핵심으로 한다.20) 이를 위해 탄소 가

격결정 관련 입법안,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과 포

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마련

하였다. 탄소가격 결정과 관련된 정책은 배출권 거래제 확대 및 강화, 에너지 

조세지침 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주요 수단으로 소개되었다. 감축목

19) European Commission(2019),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ites/def

ault/files/european-green-deal-communication_en.pdf(검색일: 2021. 8. 31).

20) European Commission(2021b. 7. 14),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https://www.eesc.europa.eu/en/our-work/opinions-inf

ormation-reports/opinions/fit-55-delivering-eus-2030-climate-target-way-climate-ne

utrality(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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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노력분담규정, 토지이용ㆍ토지이용변화ㆍ삼림규정

(LULUCF)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을 통한 탄소

배출 억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규정 강화를 통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

고,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과 항공 해운 부분의 운송연료 기준 강화를 제시하

였다. Fit for 55 안은 특히 ETS 강화, 천연 탄소흡수원 확대, 내연기관 규정 

강화, 사회기후기금을 통한 공정한 전환 지원 등의 정책이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는다.21) 

세부적으로 보면, 탄소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항

공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그리고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부문의 EU ETS 적용 확대가 핵심 정책이다. 특히 EU가 수입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

소국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매우 의

미 있는 정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하에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CBAM Certificate)을 구매하여야 한다. 단 수입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를 통해 탄소배출 비

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만큼 감면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될 계획이

다. 또한 EU 전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현대화, 탈탄소화하고 상호 연계

하기 위해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을 개정하는 등 EU 에너지 통합을 개선하는 정책이 제시되었

다.22) 에너지 조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을 개정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양이 아닌 환경적인 영향을 토대로 세율을 정하고, 항공

21) Ibid., p. 3.

22) European Council(2021. 6. 11), “Council agrees on new rules for cross-border energy 

infrastructur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1/06/11/c

ouncil-agrees-on-new-rules-for-cross-border-energy-infrastructure/(검색일: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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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운 등 과세 예외 분야가 점진적으로 사라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

이다.23) 

‘Fit for 55’에서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점은 EU가 노력분담규

정24)을 통해 EU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 중 건물, 운송, 농업,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2005년 대비 29%에서 40%

로 상향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EU ETS가 적용되는 산업25)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05년 대비 61% 감축하기로 하였다.26)

규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로 출시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대체연료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등 

교통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의욕을 보였다.27) ‘Fit for 55’

를 통해 신설되는 사회기후기금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EU ETS로부터 

약 722억 유로의 자금을 편성하여 건물 재건축,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EU 내 저소득국가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28) 

그린딜의 산업전략 측면의 세부 정책은 유럽신산업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

는데, 동 전략은 산업의 디지털, 녹색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

다.29) 특히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23) European Commission(2021c. 7. 14),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Restructuring the 

Union Framework for the Taxation of Energy Products and Electricity (recast),” https://eu

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563(검색일: 2021. 9. 26).

24) Effort Sharing Regulation(ESR): EU ETS 적용 분야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EU는 회원국

별 대응방안을 정해놓았으며, 국가별 역량 차이에 따라 목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서로 다르다.

25) Power sector, energy-intensive industry sectors including oil refineries, steel works, and 

production of iron, aluminium, metals, cement, lime, glass, ceramics, pulp, paper, 

cardboard, acids and bulk organic chemicals, as well as aviation and maritime sectors.

26) European Commission(2021b. 7. 14),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p. 8, https://www.eesc.europa.eu/en/our-work/opinions-

information-reports/opinions/fit-55-delivering-eus-2030-climate-target-way-climate-

neutrality(검색일: 2021. 10. 13). 

27) Ibid., pp. 6-7.

28) Ibid., p. 4.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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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30) ‘EU 해

양재생에너지 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31)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32) 등을 통해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나 전기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유

럽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European Commission(2020b),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

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Powering a Climate-neutral Economy: An 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31) European Commission(2020a),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

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 EU Strategy to Harness the Potential of Offshore Renewable Energy for a 

Climate Neutral Future.”

32) EU,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

n/ have-your-say/initiatives/12438-Sustainable-and-Smart-Mobility-Strategy_en(검색일: 

2021. 9. 12).

33) included 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energy infrastructure.

표 2-2. EU 그린딜 세부 전략

분야 주요 내용 발표 시기

기후정책

Fit for 55 발표로 그린딜 세부 계획 공개 2021년 7월

에너지조세지침 개편(석탄에너지 보조금 철폐 등)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내역 공개 2021년 7월

신 기후변화 적응전략(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유럽 이사회 승인
2021년 6월

청정 

에너지

EU 각국의 NECPs(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평가 

및 EU 공동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2023년에 재점검 및 신규 기후목표 반영 예정

2020년 9월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 채택 2020년 7월

범-유럽에너지망규정[Trans-European Networks–Energy(TEN-E) 

Regulation] 개정33)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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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분야 주요 내용 발표 시기

산업

유럽 신산업전략 개정

디지털과 환경 전환 반영
2021년 3월

경제순환 행동계획34) 2020년 3월

자원에 대한 수급(특히 희토류) 보장

혁신산업 지원(수소,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탄소포집ㆍ저장ㆍ사용 등)

 - 예: 탈탄소 철강 제조 분야

배터리 등 연합체(Alliances) 지원

빌딩 리모델링 전략(Renovation Wave) 2020년 10월

모빌리티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2020년 12월

철도, 내륙 수로 강화 등 다중교통 관련 제안서 2021년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Ten-T 규정 개정 2021년 7월

연소기관 차량에 대한 규정 강화

식품 

가치사슬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2020년 5월

2021-2027 공동농업정책 의회 및 이사회 논의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 전략 2020년 5월

신규 EU 삼림전략 2021년 7월

오염 

제로

대기ㆍ물ㆍ토양 오염 제로 행동계획 채택 2021년 5월

대형 산업시설에 대한 오염 조치 재검토

지속가능한 화학분야 전략 2020년 5월

자료: 이창훈 외(2021); European Commission(2019), “European Green De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1); 

European Commission(2020),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온라인 자료(2021. 8. 31); European 

Parliament(2020),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장영욱, 오태현(2021), p. 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법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파리협정 복귀를 행정명령을 통해 선언하였

다. 또한 미국정부는 외교와 안보에서 기후위기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등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응원칙을 제시하였다.35) 자국에서 개최한 2021년 4월 

34)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으로서 특히 자원 집약적이고 자원순환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섬유, 

건설, 전자, 플라스틱 등)에 집중되며, 지속가능 상품 정책을 포함한다.

35) The White House(2021a. 1. 27),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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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고,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건물 부문의 탄소를 50% 감축한다는 목표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36) 파리협정 당시 미국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였는데,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정책 개발을 위하여 미국개발금

융공사(DFC)가 중심이 되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

리오를 구축할 것을 지시37)하였고,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공공기후기금은 기존 

대비 2배, 기후적응 지원 규모는 3배 확대하여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이라 밝혔다.38)

그린딜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그린뉴

딜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3월 

상원에서 부결되었다.39)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는 미국 사회에 환경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성과

로 이어졌다.40)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EU의 그린딜과 같은 형태의 탄소중

abro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7/e

xecutive-order-on-tackling-the-climate-crisis-at-home-and-abroad/(검색일: 2021. 8. 31).

36) 이창훈 외(2021), p. 43.

37) The White House(2021d. 4. 23),“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3/fact-she

et-president-bidens-leaders-summit-on-climate/(검색일: 2021. 9. 13).

38) The White House(2021b. 4. 22),“Executive Summary: 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2/executive-

summary-u-s-international-climate-finance-plan/(검색일: 2021. 9. 13).

39) 이창훈 외(2021), p. 42.

40) 뉴욕시는 ‘OneNYC 2050’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공정한 

전환을 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염에 대한 책임을 오염 유발자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다. 또한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해 뉴욕의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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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 형태의 정책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ㆍ통상정책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

는 부문은 더욱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

소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한 발

전 부문 탄소중립을 2035년까지 달성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2배 확대

하며, 10년 내에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80% 감축하는 것이 세부 목표였다. 취

임 이후에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사회복지 분야와 친환경 인프라 분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특히 기존 건설, 산업재와 같은 전통적 인프라보다 그린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그린 인프라 투자 예산 비중을 확대하였다.41)

또한 미국은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정책에서도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 확장정책 속에서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투자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사용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조치를 포함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

매되는 신규 차량의 절반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고,42) 건축 

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골자는 빌딩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캘

리포니아주는 ‘Sustainable City Plan 2019’를 통해 2050년까지 에너지 그리드, 운송, 빌딩 부문에

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쓰레기 제로, 물 낭비 제로를 이루기 위해 여러 목표를 세웠다. OneNYC, 

ONENYC 2050; Pillsbury(2021. 12. 20), “Sustainable Buildings and Development: Carbon 

Emissions and the Recent Climate Mobilization Act of New York City”; Green New Deal PLAN, 

L.A.’s Green New Deal, “Target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10. 21).

41) 해당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패널티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정책에 

대한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었으며, 2021년 11월 6일 의회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담긴 휴먼 인프라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1조 2,000억 달러 예산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President 

Biden's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42) “Biden wants half of US car sales to be zero-emission by 2030”(2021. 8. 5), https://www.aljaz

eera.com/news/2021/8/5/biden-make-half-us-auto-sales-zero-emissions-by-2030(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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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기준(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과 건물효율기준(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Building)을 개정하였다.43) 

한편 2021년 3월 USTR44)에서 발간한 통상 의제45)에서는 무역협상 내에 

강력한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미국이 탄소국경제도 도

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19일에는 상하원에서 유

럽의 CBAM에 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비록 동 안이 합의된 바는 없으나, 

USTR,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또한 탄소국경조

43) The White House(2021c. 7. 28), “Fact Sheet: Historic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8).

44)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45) USTR(2021).

표 2-3. 미국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세부내역

(단위: 억 달러)

내역 예산

도로, 교량 등 1,100

도로 등 안전 110

대중교통 현대화 및 접근성 향상 390

여객 및 화물 철도 보수, 현대화 등 660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확대 75

전기 버스 공급 75

커뮤니티 연결 교통 인프라  사업 10

항만 인프라 개보수, 전기화 등 170

공항 인프라 개보수, 전기화 등 250

가뭄, 홍수 등 재난 대비 물환경 인프라 투자 500

식수 관련 전국적 파이프 교체 550

인터넷 서비스 개선 650

환경 복원 사업 210

트렌스미션 등 에너지 인프라 개선, 스마트 그리드 촉진, 연구 등 650

총액 5,400

자료: The White House(2021e. 8. 2), “Updated fact sheet: 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8/02/updated-fact-sheet-bi
partisan-infrastructure-investment-and-jobs-act/(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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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공정 전환 및 경쟁안(FTCA: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에서 탄소국경조정비용(Border Carbon Adjustment 

Fee)의 일반적인 체계를 제시했는데, 유럽과 유사하게 철강, 알루미늄, 시멘

트, 에너지 연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

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을 통한 수입은 바

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패키지의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제안되었다.46) 

3)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 전략

일본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net zero)

로 하는 탈탄소화(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선언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고, 나

아가 50% 감축을 향해 도전을 지속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에너지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이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은 80% 이상으로 한국과 유사

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겠다는 

선언 역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에도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0년 12월에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 전략’은 한국의 그린뉴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그

린성장 전략은 크게 연구개발(혁신) 추진, 에너지 정책의 재구축, 세부 분야

의 실행계획 재검토, 정보 공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4 참고).47)

46) “US lawmakers push carbon border tariff similar to EU’s CBAM”(2021. 7. 22), https://www.eu

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us-lawmakers-push-carbon-border-tari

ff-similar-to-eus-cbam/(검색일: 2021. 10. 18).

47)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 주요 정책요소 및 해상풍력ㆍ태양광, 수소, 차세대 

열에너지, 반도체 등 14개 주요 분야별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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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그린성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를 중심으로 특히 차세대 축전지 기술, 수소, CO2 재사용 등 3대 중점분야

에서의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 또한 일본정부는 정부기금을 설립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

성을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48) 

표 2-4.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연구개발 

추진

ㆍ3대 주요 분야(차세대 축전지 기술, 수소, CO2 재사용)의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실시

ㆍ탄소중립 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 2021년에 결론 도출

  → 현재 법인세 등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ㆍ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10년 이상의 투자계획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출 지원 

→ 2조 엔 규모의 기금 설립, 수소발전 등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지원

  (총리 기자회견, 2020. 12. 4)

에너지 

정책 

재구축

ㆍ철저한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최대한 투입,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전환

ㆍ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등으로 비용 절감 추진

ㆍ원자력: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 시스템 구축

ㆍ화력: 수소, 탄소 재활용과 혼합하여 CO2 배출 삭감 등

분야별 

실행계획 

재검토

ㆍ수소, 자동차ㆍ축전지, 탄소 재활용, 해상 풍력, 반도체ㆍ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① 명확한 추진기한 목표 설정, ② 연구개발 ③ 규제개혁 ④ 국제공조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조기에 책정,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ㆍ예1) 반도체: 2030년까지 고전압ㆍ고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파워 반도체의 실용화ㆍ도입 확대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데이터 센터의 유치 및 국내

시설 설립 등 첨단기술의 개발ㆍ활용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ㆍ예2) 자동차: 2030년까지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 등

정보 공개 ㆍ환경요인을 고려한 통계(그린 GDP 등), 지표 등 일련의 정보 공개를 추진 

자료:  KIEP 비공개 내부자료.

어 분야별 배출량 삭감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제시하고, 해당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근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예산, 세제,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한 투자 유도로 빠른 정책 

효과 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48) 12월 8일 발표된 종합 경제대책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조 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술 개발에 투

자하는 혁신기업에 10년간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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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성장 전략의 둘째 축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석탄 화력발전 정책의 근본적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발전 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이다. 일본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를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원 구성 계획은 다음 [표 2-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화석

연료를 통한 전력 발전 비율을 낮추고, 차세대 에너지원을 통해 탄소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동시에 그린성장 전략을 통해 주요 분야의 성장을 기

대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표 2-5. 일본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단위: %)

에너지원 2019 2030

재생에너지 18 36~38

원자력 6 20~22

석유 등 7 2

석탄 32 19

LNG 37 20

수소 암모니아 1

자료: Nomura Institute of Capital Markets Research(2021), p. 2.

그림 2-3.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성장 기대 분야

자료: S&T GPS(2021. 6. 18), 「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 재인용, https://now.k2base.re.kr/po
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3431&menuNo=200004&pageUnit=10&
pageIndex=1(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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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과 영국의 탈탄소화 

독일과 영국은 두 국가 모두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45년

으로 5년 앞당기며 다른 국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두 국가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 역시 높은 수준이다.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5%, 영국정부는 1990년 대비 

68% 감축하기로 하였다.

독일정부의 경우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49)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기후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보고, 재생에너지원의 확대와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 비중을 1990년 대비 

61~62%까지 감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정한 바 있다. 2019년 법제화된 ‘기

후행동프로그램 2030’50)은 ‘기후행동계획 2050’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구체적 달성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

용 증대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건축, 교통, 농업, 토지 이용 및 산

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산업통상정책 측면에서 독일의 기후정책은 수소라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20년 국가수

소전략’51)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그린수소 도입을 통해 온실가

스를 저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의 수소 사용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의 

수소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보조 정책을 통해서 자국 내 수소기술 개발을 가속

49) BMU.de, National Climate Policy, https://www.bmu.de/en/topics/climate-adaptation/cl

imate-protection/national-climate-policy(검색일: 2021. 10. 1).

50) BMU.de, https://www.bmu.de/en/publication/climate-action-programme-2030/(검색일: 

2021. 10. 1).

51) Bundesregierung, Innovations for climate protectio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

en/news/innovations-for-climate -protection-1795848(검색일: 2021. 10. 1).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51

화하고 수소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

에 있다.52) 또한 ‘2022 긴급 기후 보호프로그램’에서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

국 내 주요 산업이자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8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기후 친화적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 탈탄소 프로그

램에’ 6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53)

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9년 6월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 정

책으로 영국정부는 ‘녹색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10대 계획’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시기에 경제성장 동

력을 확보하려는 복합적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를 

살펴보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강화하여 화석연료 의존도

를 낮추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과 경제성장

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운송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타 항공ㆍ해상 운송 분야의 저탄

소화, 주택 및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투자 등이 세부 계획으로서 알려져 있다.54)

산업통상 측면에서 영국정부는 ‘산업탈탄소화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의 

중장기 정책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55) 이 정책의 특징은 영국 스스로 선도적

으로 산업별 탄소중립을 추구하되, 다른 국가들의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늦어

52) “German hydrogen strategy aims for global leadership in energy transition”(2020. 6. 10),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erman-hydrogen-strategy-aims-global-leade

rship-energy-transition(검색일: 2021. 10. 1).

53) Bundesregierung, 2022 Immediate Action Programme: Additional funds for climate 

protectio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arch/immediate-action-pro

gramme-climate-protection-1936778(검색일: 2021. 10. 1).

54) GOV.UK,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gov.uk/gov

ernment/publications/the-ten-point-plan-for-a-green-industrial-revolution/title(검색일: 

2021. 10. 1).

55) HM Government(20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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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통상 측면에서 탄소누출을 억제할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을 고려하

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의 투자 유인을 통한 산업의 

탈탄소화 청사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간 연합과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특징

 

앞 절에서는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

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탄

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와 같은 탄소가격제, 환경규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보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R&D 지원과 글로벌 협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이라는 국경간 조치도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다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탄소중

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보다 강조

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국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기

여하는 정도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할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전략이 

탄소중립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그 효과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2-6]에서는 2008년과 2020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2008년 주요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탄

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다양한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

당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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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2020년 주요

국의 탄소정책은 과거보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정밀해졌지만, 여전히 2008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도 여전히 탄소중립보다는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

정책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달성 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산

업정책을 결부시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중 대외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인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구조하에서도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

책을 산업전략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해석도 있다. 독일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정책을 활용하여 교통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로 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14개 분야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 경쟁력

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2차전지 등과 같은 특정 분야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각국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

에 자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높이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상품과 기술 이

용을 전제로 하는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56)

각국의 이러한 조치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나 시장지배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

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탄소배출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와 친환경 제품으로의 수요 이동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34; WTO, “DS510: Summary of the dispute to date,” https://www.

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0_e.htm(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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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보호주의적 정책이 명분으로 내세운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국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정책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Greenness of 

Stimulus Index(2021)도 유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각국의 정부정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친환경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G20 국가 중 15개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각국의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부족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탄소 다배출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친환경 분야보다 일반 산업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7)

표 2-6. 2008년과 2020년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비교

국가 2008년 탄소정책 2020 그린뉴딜

EU

-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2005)

- 2020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감축 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

(Directives)’ 발효(2009. 4)

- 유럽연결 프로젝트(2021. 3) 핵심소재, 기술, 

식량, 인프라, 보안 등의 전략 분야에 

우선순위

유럽기후법승인(2021. 6)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023)

-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입하여 재생가능에너

지로의 전환, 고용 전환 등 전 영역에서의 

행동 변화 촉진

영국

-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에 명시(2008. 12)

- 녹색 산업혁명 에너지 기술에 대한 성숙된 

기술 보급과 미성숙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 산업의 저탄소화를 실현하는 혁신을 중시

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등

에 적극 투자

독일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추진58)

-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수립

- 원자력 합의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지

- 발전 차액제도 도입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2030 기후행동 프로그램 발표(2019)59)

- 건물ㆍ수송 분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규제 강화

- 국가 수소전략 발표(2020)

- 기후친화적 제품의 생산비용 지원

57) Vivid Economics. Greenness of Stimulus Index(2021), https://www.vivideconomics.com/

casestudy/greenness- for-stimulus-index/(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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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계속

국가 2008년 탄소정책 2020 그린뉴딜

프랑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고, 

유럽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르넬 환경법’ 제정

(2009. 7)

- 202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20% 증대 목표

- 탄소세 전면 도입

- 국가수소전략을 통해 30년까지 70억 유로

를 투자할 계획으로 수소기술 개발을 통한 

제조업 및 모빌리티 분야 탈탄소화 추진60)

미국

-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

(2009. 1)

-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2009)

- ‘2009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안(Waxman-

Markey) 제안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연방 차원에서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Cap&Trade,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 환경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신

인프라법, 일자리 법안을 통해 1조 2,000억 

달러의 법안 통과 

-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이용 확대

일본

-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Cool Earth 50’ 

발표(2007. 5)

-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

(2008)

-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15% 감축

(2020)

-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

2050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 실행계획 발표

(2021. 12)

- 2조 엔 규모 기금 신설, 세제혜택, 금융지원, 

규제 개선을 통해 전력 비전력 산업 부문 탄

소중립 추진 및 14개 유망 산업분야 육성

중국

- 기후변화 대응 종합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프로그램’ 발표, 에너지 집약도 감축 등을 

공약(2007. 6 발표)

- 후진타오 주석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발표,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비중 15% 

이상 제고 선언(2009. 9)

14차 5개년 계획에서 녹색경제 발전을 강조

- 녹색경제 생산액을 2025년 GDP의 8%, 

2035년 10% 이상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

를 설정

-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2021년 15% 

→ 2025년 20%) 재활용, 전기차 활용 확대

자료: 2008년 탄소중립 정책은 대한민국정부(2013); 녹색성장위원회(2009. 7)를 바탕으로 정리, 2020 그린뉴딜은 박영석 외 
(2021. 2. 4); KOTRA(2021. 8.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3, p. 1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58) 김봉금(2013. 6. 14), p. 1.

59) KOTRA(2021. 8. 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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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태생적으로 자국의 후생

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에 있어서 

강한 규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만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확보가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왔다. 또한 특정 

국가의 탄소감축 노력이 구체화될수록, 오염 산업은 규제가 약하고 환경보호 

시스템이 구조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

이 국경을 넘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국내생산 제한

에 따라 해외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국에서 감축된 탄소가 교역상대국

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린뉴딜

의 환경정책적 가치는 폄훼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에서 가장 주목할 정책은 유럽

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 시행을 기점으로 앞

서 언급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의 모순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가장 핵심적인 통상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서 그 효과

성과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제도 설계의 복잡성과 이행

을 위한 경제적 규모의 필요성, 국내외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요

건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EU의 CBAM 도입은 이론상의 모델로만 존

재하던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각국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기능

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국가와 부과하지 않는 국가 간의 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했다. 2021년 7월에 발표한 Fit for 55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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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 제도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였으며, WTO와의 합치성 논란에도 불구하

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알렸다. 현재까지의 교역량만을 보

았을 때, 탄소배출이 많은 공정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국가

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CBAM은 단기적으로 물건 가격에 더해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와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미국도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CBAM에 대한 도입 검토를 동시에 진행

하는 중이다.61) 미국에서 제안된 안과 유럽의 CBAM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미

국이 국가 단위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캘리포

니아, 워싱턴 등 주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 단위의 탄소세나 ETS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서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기업이 기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기초하여 탄소국경조정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원산지에서 탄소비

용을 일부 부과했을 경우 이를 차감해주고 EU와 유사한 ETS를 적용할 경우 

CBAM을 면제해주는데, 미국의 안은 조정비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62)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실행까지 여전히 쟁점이 존재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의 탄소중립을 고려한 그린뉴딜 정책은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글로

벌 통상정책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그린뉴딜

61) “US lawmakers push carbon border tariff similar to EU’s CBAM”(2021. 7. 22), https://www.eu

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us-lawmakers-push-carbon-border-tarif

f-similar-to-eus-cbam/; “John Kerry on Border Carbon Tax: The US doesn’t want to push 

others away”(2021. 7. 26), https://time.com/6084078/john-kerry-border-carbon-mechans

im-cbam/(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21. 10. 18).

62) White&Case(2021. 7. 26), “Legislation to Impose ‘Border Carbon Adjustment’ Fee on Imported 

Steel and Other ‘Carbon-Intensive’ Goods Introduced in US Congr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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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재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 및 과거의 그린뉴딜과 비교하여 그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본다.

표 2-7.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Border Carbon Adjustment Fee 안

조치목적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미국 일자리 보호, 탄소누출 방지

기초 EU ETS
미국기업이 온실가스 억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조치유형 CBAM 인증서 매입 및 제출 수입비용

적용산업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존재

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BCA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할 제품

- 상기 언급한 제품이 50% 이상 포함된 제품

- 연료(천연가스, 석유, 석탄, 관련 파생상품)

- 여러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적용 범위 확대 가능

적용대상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제외국

- EU ETS를 적용받거나 연계 협정을 

맺었을 경우 제외

- 제3국의 탄소가격제 인정 위해 협상 

필요

- OECD에서 규정한 최빈국

- 미국제품에 탄소국경조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억제정책을 

보유한 국가

배출량 산정 

기준

- 직접공정 배출량에 적용

-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

재무부가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나 사업장 기준

인지, 원산지 정보 기준인지 등 정보 부재

배출량 산정 

방식
총수입량X단위 탄소배출량

- 미국기업이 지불한 비용 X 적용 상품 공정

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

- 미국기업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산정 방식 

부재

인증서 가격 EU ETS 배출권의 종가 평균치에 기초 　

시행시기
- 2023~25년 보고 의무

- 2026년 인증서 매입ㆍ제출 본격 시행

2024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나 합의되지 

않음

자료: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 White&Case(2021. 7. 26), “Legislation to Impose ‘Border Carbon Adjustment’ 
Fee on Imported Steel and Other ‘Carbon-Intensive’ Goods Introduced in US Congr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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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한국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 이미 한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목

표로 삼고,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왔다. 

다만 녹색성장 법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

며,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에너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제정되다 보니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본 원칙이나 중장

기 목표, 대응 시책 및 조항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63) 이에 2021년 한국정

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이를 위

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법적 

절차를 체계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

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하였고,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법제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64) 

63) 한상운, 정우현, 마아랑(2021), pp. 10~13.

64)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1. 9. 1),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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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1. 9. 1),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 보도자료 
(검색일: 2021. 10. 20).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린뉴

딜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는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정책의 연속선상에서 2020 그린뉴딜 정책을 구성하였다. 본 정책

은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연계하여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ㆍ공간ㆍ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

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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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30 한국 국가감축목표 세부 내용

(단위: 백만 톤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2018)
現 NDC

(2018년 대비감축률)

NDC 상향안

(2018년 대비 감축률)

탄소배출(흡수제거포함)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에너지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10. 18),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9).

한편 한국은 2015년부터 시작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저감 노력

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010. 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2. 5)」이 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

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65)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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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

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66)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운용하고 있

다. 20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저탄소사회 조기 전환을 

선언하였으며,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공여를 확대하였다. 2021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주요국 정상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인하고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물, 순환

경제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67)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코

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려는 계획의 일부다. 나아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국제적

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정부는 2021년 7월 그린뉴딜 2.0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 2.0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가 신설되

었고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① 탄소중립 추진기

반 구축 ②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③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

65)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

520/index.do(검색일: 2021. 10. 1).

66) 정서용 외(2016), p. 6.

67) 관계부처 합동(2021. 7. 14),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63

산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과제가 갖추어졌다. 탄

소중립 추진 기반의 하위정책으로는 제도 및 전문인력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

에 필요한 인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가되었고,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

수원 확충, 전 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정책이 제시되

었다. 2030년 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ㆍ평가시스템

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목표도 추가되었다. 

그린뉴딜 2.0에서는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다. 둘째 정책목표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대한 세부과제로 공공건축물의 제로(zero) 에너

지화와 상하수도 통합 관리,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제시되며 목표가 더욱 확

대되었다. 셋째 정책목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분산형 에

너지 확산을 핵심과업으로 제시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을 추구하며, 다양한 전원을 확보하고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유

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

도를 개선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

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과 수요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2.0에서는 

녹색 선도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는 과제를 제시하

였다. 또한 R&D와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술 개발

을 지원하고 정책 금융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68) 재정투입 규모 면에서도 

2022년 재정투입은 10조 원에서 12조 3,000억 원으로, 2025년까지의 재정투

입은 42조 7,000억 원에서 6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68) 관계부처 합동(2021. 7. 14),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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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정책

한국판 그린뉴딜이란 명칭이 낯설지 않은 까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

요국을 중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녹색성장 또는 그린뉴딜이라

는 이름의 정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의 그린딜 

정책은 획기적인 탄소감축에 실패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성

장만을 추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69) 그린뉴딜 2.0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정책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2-9]에서는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2021년의 그린뉴딜 

2.0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두 정책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라는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도입되었고, 국제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 체제하에서 글로벌 탄소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

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두 정책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

응해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녹색 기술의 세계 시장을 선

점한다는 산업정책적 목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한다. 

세부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두 정책 간의 유사도는 더욱 높아진다. 기후변

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2008년 녹

색성장의 목표는 순서와 표현 방식만 바뀌었지 2021년 그린뉴딜의 정책목표

인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에너

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정책의 차이는 성장과 환경에 대한 무게중심에 있다. 2008년 녹색성장

의 핵심 사업은 전체 예산의 35.9%를 차지하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 

사업이었으며, 다음으로 22%를 차지하는 녹색 교통망 구축이었다.70) 4대강 

69) 윤경준(2012),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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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한 대비와 수질 개선, 경기 활성화

라는 목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탄소저감이나 환경보호 측면은 고려되지 못

한 건설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71)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정

책은 원자력 발전의 확대와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분야 자립 강화가 

핵심을 이룬다. 반면 그린뉴딜 2.0 정책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가장 

큰 예산 비중을 두고 있다.

2008년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제와 환경이 조

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책의 취지와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

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존재하며, 장기적인 탄소감축 방

안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린뉴딜 2.0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이 추가되었

지만, 현재의 형태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기 쉬운 구조다. 203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지만 각 산업별 감축목표 외에는 이를 달성

할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

를 우선할 것인가, 더 나아가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비용 효과적인 세부정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

은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그린뉴딜 역시 감축목

표 달성과 괴리된 채 2008년과 유사한 정책을 반복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70) 윤순진(2009), pp. 245~246.

71) 위의 자료,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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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08년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2.0 비교

2008 저탄소 녹색성장 2021 그린뉴딜 2.0

경제

목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국제에너지/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안보 

코로나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비

그린경제로의 전환

환경

목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2005년 대비 4% 감축(2009년 설정) 발표72)

2050 탄소중립 

2030 NDC 2018 대비 40%

정책

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탈석유 및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 녹색국토 및 녹색교통 조성

- 생활의 녹색혁명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산단 구축

-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주요 

산업

분야 

전략

건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18조),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오피스 200만 

호 건설

교통: 녹색 교통망 구축(KTX 대구~부산, 

오송~목포)

흡수: 녹색 숲 가꾸기

에너지: 30년까지 화석에너지 비중(61%) 

재생에너지(11%) 원자력(28%)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주요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자원개발

건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물 관리 체계, 스마트화

전력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전력망

분산형 에너지, ESS

교통: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선박 친환경 전환 

지원

흡수: 도시숲, 생태계 복원, CCUS 투자지원, 

흡수원 관리 

수소산업 활성화

예산 2009~11년 3년간 56조 투입
2021~25년 61조 투입

2022년 12조 투입

관련 

규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기술개발 촉진법(제정)

주체 녹생성장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자료: 2008년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정부(2013)를 바탕으로, 그린뉴딜 2,0은 관계부처 합동(2021. 7. 14),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72) 한국은 교토의정사상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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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정책설계에는 정책목표의 정당성과 성과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일

정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그린뉴딜 정책

을 통상정책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정책 설계의 근거가 되었던 이론을 국제

무역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상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이에 대응하여 발전한 이론

의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우선 온실가스가 국경을 넘는 오염원

(trans-boundary pollution)이라는 속성상 무역과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관

계적 측면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대상이란 점에서, 그 환경이 

되는 국제협력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이론은 어떻게 변화

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즉 국제협력질서의 변화는 지역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다자주의에서 다시 일방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최근 

유럽연합의 CBAM으로 대표되는 환경정책 기반 경제정책은 글로벌 이슈에 대

한 일국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3절

에서는 최근 일국 차원에서 무역, 환경, 산업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을 어떻게 혼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기 위

해 개발되고 있는 이론모형을 소개한다. 상세한 이론적 증명에 초점을 맞추

기보다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일국 차원의 정책혼합 설계가 어떠한 제

도로 작동되는지를 가능한 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지

막으로 4절에서는 3절의 분석적 설명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이 무엇인

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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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가. 지역주의 확산 시기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90년대 초 유럽의 본격적인 경제통합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NAFTA 체

결로 촉발된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은 통상정책과 환경정책 간 연관

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경제학적 논의는 주로 

자유무역의 확산이 투자 및 교역의 흐름에 한계적으로(at the margin) 영향

을 준다는 오염피난처 효과(pollution haven effect)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으며, 이론적으로는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Copeland and Talyor(1994)의 

오염피난처 모형(pollution haven model) 정립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

어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선진국과 개도국 환경

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감안한 환경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초점

을 맞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피난처 효과라는 개념 자체는 이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

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현상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엄격한 환경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의 오염집약 산업을 느슨한 환경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로 이동

시키게 된다는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이론적으

로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본

적으로 무역 및 투자 패턴의 궁극적 변화에 환경정책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있다(Copeland and Taylor 

2003). 최근 각국의 강력한 환경정책 기조는 환경정책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

대했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오염피난처 가설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과 환경 간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통상정책적 의의는 단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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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이 통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정책

이 환경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방향으로

도 전개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1년 미국이 돌고래 보

호를 명분으로 특정 방법으로 어획한 멕시코 참치의 수입을 금지한 소위 US. 

Tuna I 사건이다(Hurwitz 1995). 당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GATT를 위반

했다고 결론지었던 바 있다. 당시 진행되던 NAFTA 협상에 대한 영향을 우려

한 멕시코의 의사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다자체제 중심 시기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9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국제통상체제 측

면에서는 1995년 WTO 성립, 국제환경체제 측면에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으로 구체화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다

자주의(multilateralism)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각 

체제에서는 통상과 환경 간의 연관성을 다자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1년 중국의 WTO 체제 편입과 함께 진행된 

도하라운드(DDA),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로 시작된 소위 교토체제(Kyoto 

Regime)에서 구체화되며 발전해갔다. 

이론연구에서도 글로벌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접근이 새롭게 주

목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정책에서는 안정성(stability) 개념에 기반한 

다자환경협약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통상정책에서는 교역조건이론(terms 

of trade theory)에 기반한 다자체제의 효율성 달성 조건에 대한 연구 등이 

등장하였다.73) 환경과 통상 각 분야에서의 다자체제에 대한 연구는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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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반면, 환경과 통상 간의 연관성에 집중한 연구는 종전의 연구 질문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였다. 

첫째, 논의를 전개하는 배경으로 WTO 중심의 다자체제를 전제하는 경우

가 보다 일반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통상정책의 대체제(a substitute)로서

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다.74) 무역장벽으로서의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중반 Barrett(1994) 이후부터 정립되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FTA 

확산과 WTO 성립으로 선진국의 수입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되면서 수입제한 

정책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의 활용이 본격화된 점, 교토체제하에서 감축의무

를 부담한 부속서 I(Annex I) 국가 산업계의 반발이 심화된 점 등의 맥락에서 

등장한 녹색무역장벽(green protectionism) 논의를 이러한 이론적 발전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기업 수준 데이터의 접근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환경정

책 차이로 인한 무역 및 투자 패턴의 변화 대상이 국가 수준에서 기업 수준으

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75) 이러한 연구는 이후 세계투입산출 자료와 연계되

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효과와 관련한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일방주의 기반 통상과 환경에 대한 이론연구의 등장

앞서 논의한 다자체제를 전제한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개별 

국가가 비협조적으로 정책을 도입할 때 어떻게 통상과 환경 정책을 설계할 것

인가라는 소위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기초한 최적 기후정책(optimal 

73) 전자에 관해서는 Carraro and Siniscalco(1998), 후자에 관해서는 Bagwell and Staiger(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74) 대표적인 연구로 Schleich(1999), Conconi(2003) 등이 이에 해당한다.

75) 미국의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Amendments)이 1966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의 자산배분과 해외투자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Hanna(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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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lateral carbon policy) 논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연구 방향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2018년 제11차 WTO 각료회의로 사실상 종료된 DDA 협상, 2020년 

WTO 상소기구의 사실상 운영 중단 등의 현상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의 

문제해결능력 상실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환경체제 역시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합의 도출의 불발 이후 진행되었던 신기후체제 논의가 

2016년 개별 국가의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에 기반한 파리협약체제로 귀결되면서 이전과 같은 강력한 다자적 협력에 기

반한 문제 해결 방식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일국 수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일방

주의적 통상-환경 정책인 국경간 탄소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그간 주

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국한되어왔으나, 

최근 이에 대해 분석적 해(analytical solution)를 가지는 이론모형화가 진

행되고 있다.76)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인 연구를 중심으로 일방주의적 통상-기후정책에 대한 최적 정책설계가 다루

는 분석틀과 여기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에 대한 최신 이론연구에서의 정책적 시사

76) Sanctuary(2017), Farrokhi and Lashkaripour(2020), Weisbach, Kortum, and Wang(2020)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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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Farrokhi and Lashkaripour(2020)의 모형을 근

간으로 모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제도를 가능한 한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통해 산업, 통상,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정책목표 아래에서 최적 정책혼합(optimal policy mix)을 설계하는 데 어

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가. 경제의 기본 구조: 수요 및 생산구조

1) 수요구조

수요구조는 신무역이론적 요소를 반영하되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모형화하

기 위해 자국 및 수입 제품을 소비하는 임의의 국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의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균형 도출을 위

해 여타 변수는 가능한 한 가격변수의 함수로 전환하여 접근하며, 이에 따라 

효용함수를 소득( ) 및 가격( )의 함수인 간접효용함수 로 전환

시키는 한편 수요함수 를 도출한다. 다양한 정책설계에 따른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 측면의 변화는 이후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인 수요탄력성으로 요약하여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임의의 변수 는 

국에서 생산되어 국에 수출된 산업의 관련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한다.

2) 생산구조

공급시장에 대한 기본 가정은 각국의 산업이 [식 2-1]과 같이 독점적 경쟁

상황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각 산업 별 결합생산량()은 일정 수

준의 대체성을 가지는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량(  )의 총합으로 정의되

며, 산업별 제품( )간 대체 정도는 대체탄력성(  )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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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식 2-1]

생산자인 기업은 총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시장진입 여부, 생산량, 온실가

스 저감활동이 그것이다. 사전적으로 동일한 각 기업은 먼저 시장진입 여부

를 결정하고,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한계생산비용을 알게 되며 이에 근

거하여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진입과 생산 각 단계에는 근본요소인 노

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진입 및 생산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모두 임금

이라는 가격변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정책 운용 시 임금이라는 매

개변수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생산 및 진입기업 수라는 최종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정도에 대한 모형화는 

Copeland and Taylor(2004)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를 [식 2-2]와 같이 노동()과 배출량( )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되어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가정한다.77) 이때 는 산업마다 상이한 

배출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식 2-2]

기업의 저감활동 정도에 대한 선택을 표현하기 위해 각 기업이 노동의 일

정 비중을 감축활동에 할애(∈    )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산활동에 배분

(  α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기업별 배출집약도(carbon 

77) 현실적으로 다소 어색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오염원(배출) 자체를 생산요소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배출

집약도가 높은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

로는 두 경우가 동등하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Copeland and Taylor(200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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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를 산출물 단위당 탄소배출량으로 정의할 때, 아래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식 2-3]

후술하다시피 생산활동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 국가-산업별로 특정

한 탄소세()를 지불할 수 있다. 생산요소인 노동을 저감활동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한계비용()은 증가하는데, 주목할 점은 저감 수

준을 높일수록 배출량이 줄어 탄소세는 덜 지불하지만 한계생산비용은 증가

한다는 점이다. 추가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한계비용에는 양국

간 교역비용()이 더해질 수 있다. 즉 와 같은 함수관계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품차별화(혹은 대체가능성)로 인해 일정한 독점력을 가지는 

각 기업은 한계생산에 일정한 마크업(markup)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산자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구체적인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자가격은 제품차별화 

정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경쟁기업이 시장에 존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78) 

경쟁기업의 수는 시장진입 조건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신

무역이론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개방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고 개별 기업의 규모는 커지는 한편, 수량적으로는 더 많이 공급되고 

가격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가격 인하로 귀결되는 형태를 따른다.

78) 마크업이란 통상적으로 기업이 생산원가 대비 제품가격을 얼마나 받는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엄

밀하게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에 자신의 제품이 얼마나 차

별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더 많은 마크업을 붙이는 방식으로 최적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품의 차별화 정도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제품이 얼마나 대체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로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 2-1]의 대체탄력성( )은 이러한 차별화 정도, 더 나아가 마크업 크기를 결

정하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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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정책의 모형화: 정책목적 및 정책수단

정부의 정책목적인 사회후생은 자국 대표소비자의 소비에 따른 효용 수준

과 전 세계 배출량에 따른 비효용 수준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효용 수준은 다시 임금소득과 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이전소득은 정부의 

정책수단 활용에 따른 세금 수입 및 보조금 지출에 의해 결정되는 다소 복잡

한 구조를 따른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은 

총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수입관세(),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 탄소세() 등이 그것이다.

즉 대표소비자의 수입은 노동수입, 조세수입, 경상수지로 구성되고, 조세

수입은 탄소세 및 수입관세와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의 차로 계산된다. 전체 산

업에 걸친 일국의 경상수지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외생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국 국민의 효용과 음(-)의 관계

를 가지는 비효용함수의 변수로 표현되며, 자국 배출량뿐 아니라 세계 각국 

배출량을 합한 함수로 환경의 국제적 외부성을 표현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책수단 중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origin) 혹은 어디로 수출되는지(destination) 등 소비 및 생산의 분리 가능

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 반면, 생산보조금과 탄소세는 어디에서 최종 소비되

는지와 무관하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정책수단임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정책수단은 기본적으로 수량정책이 아닌 가격정책적 접근을 따

르는데, 이러한 가격정책수단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

격 간의 차이를 가져오며 그 차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행위 정도가 영향을 받

게 된다.79) 즉 생산자가격( )에 물결(~) 상첨자가 더해진 변수를 세금 부과 

79) [식 2-2]와 같이 배출량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탄소세의 경우 상품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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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비자가격이라고 할 때, 정책수단과 가격변수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

가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
     [식 2-4]

이러한 관계에 의해,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혼합하면 많은 경우 동일한 가

격변수에 대한 영향을 재현(replicate)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적 정책 및 경제의 균형 상태는 이상의 각 경제주체의 목적함수 최적화에 

따른 일계조건과 노동 및 상품시장 청산조건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통해 

각 선택변수의 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균형값은 크게 가격변수와 수량변수로 

구성되며, 가격변수에는 산업별 세금 전 가격과 국가별 임금이, 수량변수에는 

감축활동 정도, 탄소배출량(혹은 생산량), 진입기업 수 등이 포함된다.

다. 정책수단별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각국이 비협조적으로 일방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게 될 때 최적정책조합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

다. 여러 가능한 요소 가운데 본 보고서는 정부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

제는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 측면과 정책수단이 도입될 때 발생할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정책적 파급효과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선 경제모형구조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두 가지이다. 환경

오염에 의한 외부성(environmental externality) 교정과 산업간 이질적인 마

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markup heterogeneity)의 

가격 차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변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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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이 그것이다. 교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협조적으로 정책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적 파급효과로는 교역조건 효과(terms of trade 

effects)로 인한 국제적 이익전가(profit shifting) 이슈가 있다. 언뜻 정책과

제가 정책수단의 수(4개)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교역조건 

관련 이슈는 교역이 수출과 수입의 양방향을 가진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 두 

개의 정책과제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정책과제 혹은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상술하는 한편 

정책수단이 정책과제와 효과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과제와 수단, 

그리고 그 효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최적정책조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1) 환경오염의 외부성과 탄소세 

그린뉴딜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정책목표는 바로 온실가스 저감이다. 온

실가스 배출이라는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일국에서 생산자가 생산활동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효용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기인

하는 부(負)의 외부성(externalities)의 존재에서 시작한다.80) 이러한 외부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내 탄소세 도입과 같이 외부성을 내재화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교정 가능하다. 

문제는 온실가스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오염원(local pollutants)이 아니

라 국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부의 외부성을 갖는 글로벌 오염원(global 

pollutants)이란 점이다. 국내 탄소세 도입은 국내 배출원에 대한 통제만 가

능하므로, 국제적으로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다시금 자국 생산자의 이익과 

외국 사회후생 간의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특정 국가가 환경정책을 설

80)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하지만, 논의의 단순화와 

이론적 동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편의상 생산 과정에 집중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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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때 자국의 배출량으로 인한 타국의 비효용을 자국의 사회후생에는 포함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탄소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별로 원하는 수준의 

저감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저감활동은 임금과 탄소세의 함수로 표

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 탄소세 수준은 내생변수와 주요 외생변

수인 배출탄력성 계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에 비해 탄소세가 높을

수록 저감활동이 증가하고, 배출탄력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더 민감하게 영향

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산업간 이질성과 산업보조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통상정책에는 산업정책과 구별되는 큰 특징

이 있다. 바로 통상정책은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관점

에서의 접근보다는 ‘산업간 관계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라는 소위 일반균

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무역이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우위 개념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통상정책과 산업정책 간 관

계라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이 있는데, 무역자유화라는 통상정책이 

산업간 마크업 차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그 대표적인 경

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산업 내에 존재하는 제품간 대체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 

마크업은 국가 및 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국가-산업 간 마크업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마

다 상이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일국 내 산업이 국제무역에 각기 다르게 노출되

는 경향은 이러한 산업간 마크업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

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국 내 마크업의 산업간 비대칭성은 자원의 비효율

적 분배와 후생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Epifani and Ganc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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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마크업의 차이가 어떻게 일국 경제의 자원배분에 비효율성을 초래

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상적으로, 경제 평균 대비 높은 

마크업(독점력)을 가지는 산업은 사회적으로 최적생산 수준에 비해 과소생산

을 하는 반면, 평균 이하의 마크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과다생산을 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덜 경쟁적인 산업은 높은 마크업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임금

을 압박하게 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고용 및 생산을 하

는 제도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마크업을 가진

다면,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산업간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

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일찍이 “시장왜곡은 시장지배력 자체의 수준보다는 

시장지배력의 산업간ㆍ기업간 분포에 의존한다”라는 Lerner(1934)의 주

장81)으로 다시 한 번 요약 가능하다. 

이를 국제무역의 관점으로 확장하여보자. 전통적으로 세계화의 진전은 국

제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간의 경쟁을 가져오고, 이는 독점력에 의한 시장왜곡

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부분균형적 관점에서 독점력이 강할수

록 마크업이 높고 이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시장왜곡적이라는 논리에 

기반한 이해이다. 하지만 일반균형적 관점에서는 자원의 (산업간) 비효율적 

분배는 절대가격이 아닌 상대가격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이

해가 필요하다. 즉 시장개방은 독점력이 평균 대비 낮은 산업으로 더 많은 자

원이, 더 높은 산업으로는 더 적은 자원이 분배되는 것을 촉진시키므로 산업

간 마크업 이질성에 의한 비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간 대체

성82)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통상정책의 부분개방 정도를 들 수 있다. 즉 산

81) 정확히는 “What is relevant for the general analysis is not the sum of individual degrees of 

monopoly but their deviations”라는 문장으로, 일반균형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독점력의 합

이 아니라 개별 독점력의 분산 정도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Lerner(1934), p. 175.

82) 가령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인해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각 제품의 차별성이 이전

보다 높아져 다른 산업에 비해 마크업이 커지게 되면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자원 집중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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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간 대체성이 높은 경우 자원의 산업간 이동은 더욱 가속화되므로 자원의 쏠

림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독점력이 큰 산업이 통상정책에 의해 

보호산업으로 지정되어 개방이 유보되는 경우 개방산업과의 마크업 격차를 

더 벌리어 더 큰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양산업이라

는 명분으로 보호산업으로 분류된 독점적 산업의 장기적인 위축이라는 자기

예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무역자유화에 의해 영향받는 산

업간 상대적 경쟁력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고 무역자유화로 개방산업과 비개방산업 

간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경우, 부분적 무역자유화는 오히려 마크업 왜곡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국내 산업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역을 통해 마크업을 낮출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쟁정책을 통해 비개방 산업에서의 독점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쟁정책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비개방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 상황을 조

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보조금이라는 정책수단은 

이러한 산업간 마크업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 교역조건효과와 수출입관세

다음으로 정책과제는 아니지만 최적 일방정책 설계 시 고려하게 되는 정책

의 파급효과인 수입관세 및 수출보조금 정책의 교역조건효과를 살펴보자. 최

적관세이론(optimal tariff theory)에 따르면, 수요독점력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국내 수입관세 부담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전가할 수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개방 정책과 맞물려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하

는 단계에 있는 경우 불필요한 산업간 마크업 이질성 심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산업에 대한 정책보조는 해당 산업 진흥 자체라는 시각에서뿐 아니라 국내 산업간 마크

업 이질성 해소를 위한 신규기업 진입 유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및 설계할 수 있다. 



82•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있다. 즉 외국의 수출공급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비탄력적일수록 관세 인상에 

직면하는 수출업자는 수출 수준 유지를 위해 관세 전(pre-tax) 생산자가격을 

낮춰야 하며, 이를 통해 수입국은 수출업자가 획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일부

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수출가격 대비 

외국으로부터의 관세 전 수입가격의 비율로 정의되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자국이 동일

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였을 때 이전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출공급탄력성이 작

은 산업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더 큰 교역조건 개선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 실증적으로도 Broda, Limão, and Weinstein(2008)의 연구에서 

수출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입국의 수요독점력이 큰 산업에 대해 더 높은 관

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방적 통상정책 설계 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물론, 타국이 어떠한 제도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도 각국의 정책수단이 지향하는 바와 그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의 외부성 교정을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효용을 

반영하는 탄소세를 부과할 정책적 유인이 있다. 

둘째, 산업간 마크업 이질성이 큰 경우, 제품간 차별화 정도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산업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셋째, 교역조건효과 활용을 위해, 외국의 수출공급탄력성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수입관세를 부과할 유인이 있다. 

넷째, 마찬가지로 교역조건효과 측면에서,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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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국의 최적 통상-환경정책의 구성

1) 기본 구조

이제 각 정책수단의 과제와 효과를 종합하여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을 어떻

게 혼합하는 것이 최적일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최적 정책혼합의 구성은 

가능한 한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targeting principle)을 따르는 것이 일

반적이다. 즉 가능한 한 각 정책수단에 대응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도록 매

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렇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된다. 즉 어떤 정책수단이 다른 시장실패를 해

결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완전한 해결로 정책수단 차원에서의 부의 외부성만

을 초래하여 정책조합의 전체적인 최적화 달성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다. 

설령 넉넉한 정책적 공간으로 상호 교란없는 다양한 정책조합 해(solution)

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합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최적 정책조합 접근 방법은 가장 

단순한 해인 표적화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내적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국

내 차원의 정책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탄소세는 국내소비자

에 대한 자국 내 배출의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따른 외국과의 교역에서 오는 문제나 국경간 오염원의 외부

성 등은 국제적 관계에 특화된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혼잡성 

완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산업보조금의 경우도 산업

간 마크업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마크업 이질성 심

화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 특화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편이 간단하다. 이제 

남은 이슈는 국제적 관계에 특화된 정책수단인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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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좁힐 수 있다. 이를 논하기 전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추가적 정책결정요인, 규모의 경제

최적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정책결정요

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요인은 기본

적으로 앞서 살펴본 정책과제 및 정책효과라 할 수 있으나, 이에 속하지는 않

으나 수요적ㆍ기술적 특성과 같이 경제구조 자체에 기인한 요인이 있을 수 있

다. 앞선 우리의 모형에서는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ies)가 그러한 예

다.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에서 가정하는 일반적 상황인 생산에 고

정비용이 존재하고 제품이 차별화되어 독점력이 있는 독점적 경쟁시장하에

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각 생존기업의 생

산규모는 커지게 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비단 생산 측면에서뿐만 아니

라 배출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산업 전체의 생산량 증가로 개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제품간 대체탄력

성이 작을수록 (생산 및) 감축 규모의 경제효과는 커지게 된다. 즉 산업 전체 

수준에서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각각 와 로 나타낼 때, [식 2-3]의 기업 수

준에서의 배출집약도를 활용하여 산업 수준에서의 배출집약도를 다음의 [식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식 2-5]

완전경쟁 상황(가 무한대인 상황)에서는 산업 차원의 배출집약도 완화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품간 차별화 정도가 큰 산업일수록 저감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85

수준에 규모의 경제가 발현될 뿐 아니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차별화 

정도에 따라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확대된 시장을 기존 기업이 분

할하게 되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면 장치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 특히 제

품 차별화 정도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생산활동을 억제할 필

요성이 더 적다.

지금까지 국내적 정책과제가 해소되고 남은 정책결정요인은 국제적 환경

외부성, 교역조건효과, 규모의 경제 총 세 가지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요인이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에 따라 어떻게 정책을 혼합해야 하는

지 하나씩 살펴보자. 

3) 정책결정요인간 상호작용

최적 수입관세는 국경간 탄소배출 교정요소와 교역조건 향상요소로 구성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제적 환경외부성 해소를 위해 배출집

약도가 큰 국가 및 산업일수록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국경간탄소조정(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와 맞닿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집합적 수입시장 지배력

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결합

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수입관세를 이용한 국제적 환경외부성 교정

은 특히 자국의 수입시장 지배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

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더 완화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 규모의 경제 차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감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 대해서

는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데 더 바람

직하다. 만일 국가ㆍ산업별 탄소집약도와 규모의 경제 간에 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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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설령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탄

소누출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반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양(+)일 경우, 관세를 통한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 문

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실증적으로 규모의 경제 수준과 탄소집약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83)  

최적 수출보조금도 유사하게 국경간 탄소배출 교정요소와 교역조건 향상요소

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탄소집약도가 높은 외국시장에서 경쟁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경

우 수출시장 지배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유인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적 수출입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탄소집약도가 높

은 국가 및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② 자국의 수출

입시장 지배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③ 특히 규모의 경제가 

큰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세 요인간의 이론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출입정책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및 시사점

지금까지 그린뉴딜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이론의 발전 과정과 최

근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83) Farrokhi and Lashkaripou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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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 중 일국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수단을 

환경, 산업, 통상정책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수단 활용에 제약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하에서 정책의 기본 방향

은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따라 각 정책수단에 대응되는 정책목표별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최적 수준을 달성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은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산업간 무차별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국내적 환경 비효용(disutility)에 대한 교정에만 집중하고, 국제적 환경외부

성은 국제관계에 관한 정책수단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다른 국내정책인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경쟁정책 등 신규기업 진입 유도

를 전제로 하는 한편, 산업간 마크업 이질성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마크업 이질성과 상관

관계가 높은 산업별 제품차별화 정도를 기준으로, 제품차별화 정도가 큰 산

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개방이 미진한 분야의 경우 경쟁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부

족하다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진흥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책목표는 기존 기업에 대한 단순한 추가 지원

보다는 해당 산업에 신규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통상정책은 수입정책과 수출정책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수입정책

과 관련하여 어느 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인 수입제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판별

하는 기준으로는 ① 배출집약도가 높은 국가 및 산업인지 ② 자국의 수입시장 

지배력이 높은 산업인지 ③ 규모의 경제가 작은 산업인지 등을 활용할 수 있

다. 수출정책 측면에서 어떤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별 기준으로는 ① 외국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3국 기업과 경쟁하는 정도가 큰 산업인지 ② 자국의 수출시장 지배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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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인지 ③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국제경제질

서를 지역주의, 다자주의, 일방주의 우세의 시기로 분절적으로 설명하였으

나, 이 모든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점

이다. 즉 여전히 WTO 체제와 파리기후 체제는 그린뉴딜 정책 추진 시 염두

하여야 하는 국제규범의 근간이며, FTA, APEC, OECD 등 지역협력체제 또

한 주목하고 활용해야 할 정책적 공간이다. 본 장에서 주로 살펴본 일국 차원

의 정책설계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장하여 아직 널리 인식

되거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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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류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무역의 발달과 지구 온난화 및 탄소배출 

간의 연관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무역의 확

대가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무

역의 확대는 생산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의미에서 무역의 증가는 탄

소배출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무역의 확대는 효율적인 

생산구조로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동일한 생산량에 대한 탄소배출량(탄소집

약도)을 줄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의 생산이 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

은 국가의 생산을 대체하므로 전 세계 배출량 차원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이 

감소하거나 최소한 배출량 증가세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opeland and Taylor(2003; 2004)는 전통적 무역이론인 헥셔-올린

(Hecksher-Ohlin) 모형을 기반으로 개방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

는데, 탄소세 등 탄소저감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탄소저감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84)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종재 중심의 헥

셔-올린 2국 2산업 분석틀을 기본으로 한 Copeland and Taylor 연구의 한

계도 명확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전 세계 교역구조

에서 중간재 무역의 증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무역의 패턴이 과거와 달리 완성재 중

84) 무역의 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의 변화는 크게 규모효과(scale effect),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 

기술효과(technique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효과는 개방으로 인한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요

소의 투입이 증가하면서 비례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구성효과는 개방을 통해 

생산물 구성이 변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효과는 단위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한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환

경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지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과 관련이 있

다(자세한 내용은 Copeland and Taylor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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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중간재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로 변화하면서 탄소배출과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4-1]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65개 지역[64개국과 기타 국가(rest of 

the world)]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총수출에서 중간

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60%에 이른다. [그림 4-1]을 통해 

중간재 무역의 특징 네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국가간 편차가 크다. [그림 

4-1]의 종단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은 50~70% 

사이에 존재하지만, 70% 이상 또는 50% 이하의 국가도 상당수 존재한다. 브

루나이(BRN), 사우디 아라비아(SAU), 카자흐스탄(KAZ)은 총수출 대비 중간

재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반면 크로아티아(HRV), 코스타리카(CRI), 아이

슬란드(ISL)는 총수출 규모 면에서 브루나이와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지만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 비중은 50% 이하로 차이가 크다. 둘째, 중간

재 무역 비중은 수출의 전체적인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림 4-1]을 횡

단면으로 잘라보면 동일한 중간재 수출 비중에 대해 총수출 규모가 다양하다. 

총수출과 중간재 비중 간의 상관관계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캄보

디아(KHM)와 중국(CHN)은 비슷한 수준의 총수출 대비 중간재 교역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두 국가의 총수출 규모는 차이가 크다. 반면 독일(DEU)은 중

국과 총수출 규모나 중간재 무역 비중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유사성이 높

다. 셋째, 자원 부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SAU), 브루

나이(BRN), 노르웨이(NOR), 칠레(CHL) 등 대부분의 천연자원(석유, 광물 

등) 부국은 총수출에서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넷째, 미국(USA), 중국(CHN), 일본(JPN) 및 독일(DEU), 영국(GRB), 프

랑스(FRA) 등의 EU 선진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다른 여타 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다. 시장 규모가 크거나 소득 수

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크며 최종재에 대한 수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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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

가에서 중간재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인 규모가 작

다는 뜻은 아니다.

그림 4-1. 총수출 대비 중간재 수출 비중(65개 지역, 2015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_2018_C1#(검색일: 2021. 5. 11).

중간재 교역의 확대와 그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최근의 무역 분야 연구 중

에서도 중간재 무역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을 포괄하는 분석이 

많지 않다. [그림 4-2]는 수출의 흐름과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흐름을 보여주

는데, 가치사슬과 중간재 무역이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2]에서 A국에서 B국으로의 최종재 수출

(A국의 최종생산 → B국의 최종수요)에 포함된 탄소는 A국의 원자재와 A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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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생산 및 최종생산에서 발생한 탄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A국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받는 B국과 A, B국으로의 최종재 수출과 상관없어 

보이는 C국의 탄소를 포함한다. 어느 단계(원자재, 중간생산, 최종생산)의 생

산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국과 각 산업의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존의 최종재 중심 수출입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

분이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총수요에서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중간재 무역을 반영한 탄소배출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4-2. 수출과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흐름

자료: Yamano and Guilhoto(2020), p. 12, [Figure 2-1]을 재구성.

본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역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특히 교역의 확대, 중간재 교역의 확대와 GVC상에서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 및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의 확대가 탄소배출

과 탄소배출집약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무역과 탄소배출 현황을 전 세계와 한국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이어 3절에서는 무역개방도 및 GVC 참여도가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

출 집약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4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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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황과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특히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배출 저

감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고, 탄소정책과 관련하여 GVC 참여의 정책적 방

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본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역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탄

소배출 자료는 OECD ICIO(Inter-Country Input Output) 자료를 이용하

여 전세계 65개 지역[64개국 및 기타 국가(rest of the world)]의 2005년 

(ㅇ 표시) 대비 2015년 (+ 표시)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로그 변환값 사용)을 

중심으로 무역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비교한다. 본 절에서 제

시된 그림이 보여주는 바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형화된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A.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탄소배출량도 증가한다. 

탄소배출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현상에 해당하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탄소배출도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탄소배출의 규모효과(scale effect)가 존재

함을 보여준다. [그림 4-3]의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생산과 수출 규모가 큰 

중국의 탄소배출이 2005년과 2015년 모두에서 가장 높다. 반면 캄보디아

(KHM)는 수출 규모도 가장 작으며 탄소 배출량도 가장 적다. 

B.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집약도가 낮아진다. 

동일한 수출 규모에 대해 내재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수출 규모는 2005년도 대비 

2015년에 대체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1대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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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 관찰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4-4]는 세로축에 

탄소배출량 대신 탄소집약도(백만 달러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톤), )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에서 나타난 변화를 [그림 4-4]가 확인해 주는

데, 2005년도 대비 2015년의 탄소집약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

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의 탄소배출량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준이나, 탄소집약도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앞선다. 다만 중국의 수

출이 2005년도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는 2005년 

대비 2015년에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변화(2005년 대비 2015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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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탄소집약도 변화(2005년 대비 2015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이어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GVC 참여와 탄소집약도 간의 관

계에 대한 정형화된 현상을 살펴본다. [그림 4-5]는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와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그림 4-6]은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

여와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85)  

 

C. 전방참여도와 총수출 탄소집약도는 국가간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크

지 않은 반면, 시점간 차이에 따라 큰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는 전방참여도와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 집약도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나온 [그림 4-4]와 마찬가지로 

2005년 대비 2015년도의 탄소배출집약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다시 말해 대

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수출금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85) 전방참여와 후방참여의 정확한 측도는 본 장 3절과 [부록 4]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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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이 전방참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방참여도가 높은 국가의 

일부는 자원부국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KAZ), 러시아(RUS), 인도네시아(IDN), 남아프리카공화국(ZAF) 등이다. 다

만 중국(CHN), 불가리아(BGR), 루마니아(ROU), 대만(TWN) 등 자원부국

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도 탄소배출집약도가 높다. 전방참여는 부가가치

가 큰 부품소재산업 또는 R&D, 디자인, 기획,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참여도가 높은 국가를 자원부국으로 일반화하지 않

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D. 후방참여도와 총수출 탄소집약도는 국가간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명

확하지 않으며, 시점간 차이에 따라 탄소집약도가 감소하나 전방참여에 비해 

변화의 크기가 작고 탄소집약도의 변화가 후방참여 모든 구간에서 고르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림 4-6]에서 보듯이 GVC 후방참여와 탄소배출집약도 간의 상관관계는 

2005년과 2015년 모두에서 명확하지 않다. 후방참여는 일반적으로 최종소

비에 가까운 단계를 의미하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단순 조립 등을 포함한

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후방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CHN), 베트남(VNM), 태국(THA) 등은 

후방참여도가 높은 동시에 탄소배출집약도도 높게 나타난다. 후방참여와 탄

소집약도 간의 관계는 시각화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두 변수간의 엄밀한 관계는 계량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전방참여에 비해 2005년도 대비 2015년의 탄소집약도 감소가 

전 구간에서 명확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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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GVC 전방참여와 탄소배출집약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그림 4-6. GVC 후방참여와 탄소배출집약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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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과 [그림 4-8]은 한국의 탄소배출과 탄소배출 집약도 간의 정형

화된 현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 및 탄소배출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E. 한국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 수출증가 대비 탄소배출집약도 감소가 현격하게 나타난다.

[그림 4-7]에서는 한국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의 변화를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는 탄소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규모효과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다만 탄소배출량의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

다. 이는 탄소배출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4-8]이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림 4-8]은 연도별 탄소집약도의 변화를 나타

내는데,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

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탄소집약도 상의 차이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11~14년 기간 동안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2015년에는 기존의 추세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관찰되므로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 관찰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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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국의 탄소배출 변화(2005~15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그림 4-8. 한국의 탄소집약도 변화(2005~15년)

자료: OECD, ICIO,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9(검색일: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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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본 절에서는 주로 개방과 GVC 참여가 탄소배출집약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장 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개방의 확대와 

무역의 증가가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와 논란

이 계속되어왔으며,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역과 탄

소배출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본 장에서의 분석 초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먼저 탄소의 배출량이 아닌 탄소배출집약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량과 수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내재된 탄소배출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생산과 무

역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경제주체가 많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탄소배출의 저감을 위해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

니라 현재와 같은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국 생산 또는 수출에 내재된 탄소의 양, 즉 수출탄소집약도 저감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다. 또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집약도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확대는 기본

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분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산업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본 절에서는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

에 참여하고 경쟁하면서 생산기술을 효율화하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

품을 생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탄소집약도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분석하

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과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거의 연구는 대부분 무역개방

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장 1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무

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와 개방도가 확대되면서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개방도와 함께 GVC 참여도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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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문제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탄소누출은 

선진국의 경우 환경이나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므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탄소집약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본 절에서는 국가를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무역개방도의 확

대나 GVC 참여가 소득 수준별로 탄소집약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

보도록 한다. 

가. 분석자료

본 장에서의 분석 데이터는 탄소배출의 경우 OECD가 제공하는 ICIO 

(Inter-Country Input Output) 자료를 활용한다. ICIO 자료는 2005년부

터 2015년까지 전 세계 65개 지역(64개국+나머지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데

이터를 보유하고 있다.86) OECD는 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생산기준 탄소

배출과 소비기준 탄소배출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에 내재된 탄소배

출을 도출하였다(Wiebe and Yamano 2016).87) OECD 탄소 데이터는 기

존의 생산 중심 또는 영토 중심의 배출량 데이터와 함께 소비기준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를 바탕으로 무역에 내재된 탄

소배출량을 도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준(level)

변수인 탄소배출량이 아닌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한다. 수출 탄소

집약도는 100만 달러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톤)으로 탄소배출의 단순한 

86) 분석을 위해서는 64개국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87) 자세한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탄소배출량 도출은 [부록 4]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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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효과를 표준화하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배출 규

모는 생산량 또는 수출량에 비례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바는 개

방 및 GVC 참여를 통해 생산 또는 수출에 내재된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

제가 변하여왔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탄소집약도와 관련하여 

총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다. 총수출 탄소집약도(), 중간재 수출 탄

소집약도(),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중

간재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방도 및 GVC 참여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

출에 내재된 탄소집약도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다.

무역개방도와 GVC 참여도는 OECD가 제공하는 TiVA(Trade In Value- 

Added) 자료를 활용한다. ICIO가 제공하는 탄소배출 데이터와 국가 분류나 

시계열 길이, 산업분류 (ISIC rev.4 사용) 등에서 일치성이 높아 분석 활용에 

용이하다. TiVA는 다양한 종류의 무역 및 GVC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총생산, 총수출, GVC 후방참여도, GVC 전방참여도 등을 활

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방도는 총생산에서 무역(수출 + 수입)이 차지

하는 비중을 측도로 사용한다. GVC 후방참여도와 GVC 전방참여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88)  GVC 후방참여도란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해외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해당 국가의 수출을 위해 수입하여 

사용되는 해외 부분의 가치를 총수출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련

의 글로벌 가치사슬 생산과정 선상에서 보았을 때, 중간가공, 조립 등을 위한 

소비자 또는 구매자로서의 입장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GVC 전방참

여도란 총수출에 내재된 제3국의 수출에 기여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을 말

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수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역상대국에서 추가적

88) GVC 참여도의 계산은 Koopman, Wang, and Wei(2014)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Koopman, 

Wang, and Wei(2014)는 Hummels, Ishii, and Yi(2001)의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 분석을 다국가 모

형으로 확장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측도의 도출 방법은 본 보고서 

[부록 4]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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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정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또는 최종재로서 소비되는데, 이 과정

에서 들어간 국내 부가가치를 총수출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글로

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원자재, 소형부품, R&D 서비스 등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입장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각 변수의 요약 통계량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주요 변수 요약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수출 탄소집약도(GXCI, log) 704 13.005 0.561 11.356 14.887

중간재 탄소집약도(IXCI, log) 704 17.176 1.503 13.719 21.063

최종재 탄소집약도(FXCI, log) 704 12.895 0.535 11.358 14.551

총수출(log) 704 25.347 1.408 21.943 28.459

총생산(PRD, log) 704 26.988 1.621 23.081 31.059

GVC 후방참여도(GVCBW, %) 704 25.702 12.010 3.026 68.840

GVC 전방참여도(GVCFW, %) 704 19.908 6.757 5.990 41.248

일인당 GDP(GDPPC, log) 693 9.704 1.127 6.161 11.685

개방도(OPEN, %) 704 41.788 17.408 12.466 106.197

자료: 저자 작성.

나. 추정모형

수출 탄소집약도는 일정한 수출액에 포함된 탄소의 양이며 본 장에서는 수

출 백만 달러당 포함된 탄소의 양(톤)을 사용한다. 수출 탄소집약도는 여러 가

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총생산, 일인당 국민소득, 

탄소 관련 규제와 정책 등의 요인이 있으며 무역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무역개방도, GVC 참여도 등의 요인이 있다. 분석 대상은 

전 세계 64개 국가89)이며 분석 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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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가장 기본적인 수출 탄소집약도와 

주요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식 4-1]

여기서 하첨자 와 는 각각 국가와 시점을 나타내는데, 는  시점에

서 국의 수출 탄소집약도를 나타낸다. 수출 탄소집약도( )는 총수출에 

포함된 탄소의 양(),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탄소집약도(), 최종재 

수출에 대한 탄소집약도()로 나누어 분석한다.90) 아울러  , 

와 는 각각 총생산, 일인당 국민소득과 무역 관련 지표

[무역개방도( ), GVC 전방참여도(), GVC 후방참여도

()]를 나타낸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탄력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변수는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고, 비중 개념이 사용된 변수(개방

도,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는 그대로 사용한다. 는 이외의 다른 통제변수

를 말한다. ,  , 그리고 는 각각 국가 고정효과 더미변수, 연도 고정효

과 더미변수, 그리고 순수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형 고정효과 패널(linear fixed effects panel) 

분석과 패널 포아송 유사최우추정(Poisson psuedo-Maximum Likelihood) 

분석을 사용한다. 패널 포아송 유사최우추정 분석은 분포가정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각 분석은 국가 더미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89)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 자료가 존재하나 기타 다른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90) 수준(level)변수의 경우 표준화를 위하여 로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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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탄소누출 관련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에 포함된 국가를 

최빈개도국(분석 대상기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개도국(분석 대상기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초과 1만 5,000달

러 이하), 고소득국(분석 대상기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초

과)으로 분류한다. 분석에서는 소득분류 더미변수를 무역변수와 교차항을 구

성하여 활용한다.

다. 분석 결과

먼저 첫 번째 분석은 총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개방도, GVC 전후

방 참여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각 분석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집약도는 생산 규모( )와 상관관계가 크

지 않다. 탄소배출량 자체는 생산량과 관계가 높지만, 총수출에 내재된 탄소

인 수출 탄소집약도는 1% 통계적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생산량과 큰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탄소집약도는 규모효과보다는 구성효과나 기술효과에 

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인당 소득()은 모든 분석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 관련 문

헌에서는 일인당 소득을 환경 관련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관심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정부도 높은 수준의 환

경 규제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일인당 소득은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

로 탄소집약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수

준을 보인다. 분석(1)~(3)의 선형고정효과 패널 분석에 따르면 일인당 소득이 

1% 상승할때 탄소집약도가 약 0.5~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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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4)~(6)의 포아송 패널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91)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방과 GVC 참여도 변수는 분석(1)과 분

석(4)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무역개방도( )를 보면 

분석(1)과 분석(4)에서 무역개방도와 총수출 탄소집약도의 관계는 음으로 나

타났다.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총수출 탄소집약도가 감

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분석(2)와 분석(5)는 GVC 후방참여도와 총수출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후방참여도의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분석 결과 GVC 후방참여도 역시 개방도와 마찬가지로 총수출 

탄소집약도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 1절 [그림 4-6]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GVC상에서 후방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중간재 무역에서 중간재 조립이나 가공 등 다소 부수적인 공정에 

주로 참여하며 중간재 공급보다는 중간재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GVC상에서 후방참여도가 높은 것은 탄소집약도

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92) 

[표 4-2]의 분석(3)과 분석(6)은 GVC 전방참여도와 총수출 탄소집약도 간

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3)과 (6)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제시

된 분석 결과는 본 장 1절 [그림 4-5]에서 보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상관관

계와 다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림 4-5]는 특정 

한 해(2005년과 2015년)의 횡단면으로 보면 GVC의 전방참여도 증가가 총

수출 탄소집약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림 4-5]의 

91) 예를 들어 [표 4-2] 분석(5)에서 일인당 소득에 대한 계수값이 –0.689이므로, exp(-0.689) -1 = 0.4979

이다. 분석(2)의 –0.499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92) 여기서 중간재 소비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립, 가공, 포장 등 중간(이후)단계의 공정을 의미하며 

최종소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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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대비 2015년 총수출 탄소집약도

가 감소하고 있으며,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포함하는 패널 

분석의 특성상 이러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분석 결과 도출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5]가 선형으로 보여주는 적합값(fitted value)은 

국가간의 횡단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분석 결과는 적합값의 변화를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엄밀하게 말해 현재의 분석은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 내 변화(within variation)만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다. 즉 특정 시점에서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는 GVC 전방참여도가 높

은 국가의 총수출 탄소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개별 국가는 시간에 따

라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총수출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전방참여가 후방참여 또는 개방도와 달리 탄소집약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Li, Meng, 

and Wang(2019)93)은 최근 GVC 발달의 패턴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하였

다. 저자에 따르면 채굴(mining)과 같은 원자재 산업은 전방참여도가 후방참

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고기술 산업이나 비지니스 금융업은 후방

참여도보다는 전방참여도가 높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국가에

서 고기술 중심의 산업이 확대되고, 연구개발 분야(Research & Development)

나 비지니스 금융업의 비중이 커지면 탄소집약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3) WTO(2019),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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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총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 (2) (3) (4) (5) (6)

　분석모형 선형고정효과 패널 패널 포아송 최우추정

　종속변수 ln  

 설명변수 　 　 　 　 　 　

ln 0.186 0.144 0.148 0.404** 0.335 0.291

　 (0.206) (0.210) (0.212) (0.198) (0.216) (0.203)

ln -0.601*** -0.499** -0.532** -0.803*** -0.689*** -0.667***

　 (0.201) (0.213) (0.209) (0.197) (0.231) (0.206)

 -0.00236 　 　 -0.00107 　 　

　 (0.00240) 　 　 (0.00244) 　 　

 　 0.00523 　 　 0.00467 　

　 　 (0.00448) 　 　 (0.00427) 　

 　 　 -0.0133*** 　 　 -0.0150***

　 　 　 (0.00425) 　 　 (0.00465)

상수항 14.11*** 14.05*** 14.62*** 　 　 　

　 (3.715) (3.696) (3.743) 　 　 　

국가고정효과 O O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O O

표본 수 693 693 693 693 693 693

수정   0.831 0.832 0.838 　 　 　

주: 1) (  ) 안은 표준강건오차.
2) * p<0.10, ** p<0.05, *** p<0.01.

총수출은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분

석에서는 총수출 탄소집약도를 중간재 탄소집약도와 최종재 탄소집약도로 

구분하여 개방도 및 GVC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총수출과 탄소집약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가 중간재와 최종재 중 어느 쪽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다. 중간재 수출과 탄소집약도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표 4-3]에, 최종재 

수출과 탄소집약도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110•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먼저 [표 4-3]에서 중간재 탄소집약도()와 무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중간재 탄소집약도는 전체적으로 생산량(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 수준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된 일인당 소득

()의 경우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제시된 결과는 [표 4-2]에서 나타난 총수출 탄소집약도 

분석에서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다시 말해 일인당 소득 수준이 높고 환

경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경우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 역시 낮아지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역개방도와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1)과 (4)에서는 부호가 음이긴 하나 통계적 유

의성은 없다. 본 장의 주요 관심 변수인 GVC 후방참여도와 GVC 전방참여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2)와 분석(5)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재 수출 탄

소집약도의 경우도 총수출 탄소집약도와 마찬가지로 GVC 후방참여도의 증

가는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분석 방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분석(3)과 분석(6)은 GVC 전방참여도

와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개방도나 GVC 

후방참여와 달리 GVC 전방참여도의 증가는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이는 [표 

4-1]의 총수출 탄소집약도와의 관계와 유사한 결과이다.94) 

94) 본 장 [부록 3]에서 중간재 탄소집약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을 위하여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동태 분석의 경우도 [표 4-3]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특기할 만한 점은 동적 패널 분석에서는 개방도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간재 수출 탄소집

약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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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 (2) (3) (4) (5) (6)

　분석모형 선형고정효과 패널 패널 포아송 최우추정

　종속변수 ln  

설명변수 　 　 　 　 　 　

ln 0.238 0.196 0.188 0.485** 0.418 0.343

　 (0.227) (0.232) (0.236) (0.246) (0.261) (0.248)

ln -0.667*** -0.555** -0.576** -0.887*** -0.761*** -0.709***

　 (0.221) (0.234) (0.232) (0.242) (0.275) (0.250)

 -0.00296 　 　 -0.00181 　 　

　 (0.00273) 　 　 (0.00274) 　 　

 　 0.00572 　 　 0.00519 　

　 　 (0.00521) 　 　 (0.00505) 　

 　 　 -0.0172*** 　 　 -0.0195***

　 　 　 (0.00491) 　 　 (0.00523)

상수항 13.45*** 13.25*** 14.14*** 　 　 　

　 (4.100) (4.092) (4.162) 　 　 　

국가고정효과 O O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O O

표본 수 693 693 693 693 693 693

수정   0.806 0.806 0.817 　 　 　

주: 1) (  ) 안은 표준강건오차.
2) * p<0.10, ** p<0.05, *** p<0.01.

[표 4-4]는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

과이다.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나 GVC 참여도가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탄소집

약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 분석 결과는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 분석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특히 주요 관심변수인 개방도 및 GVC 참여도와 관련한 결과

에서 그렇다. 먼저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는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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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인당 소득의 경우도 이전의 분석과 유사하

게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대부분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주요 관심변수인 무역개방도와 관련하여 분석(1)과 

(4)는 상관계수 부호가 서로 다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무

역개방도가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분석(2)와 분석(4)는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GVC 

후방참여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앞에서 제시된 다른 분

표 4-4.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1) (2) (3) (4) (5) (6)

　분석모형 선형고정효과 패널 패널 포아송 최우추정

　종속변수 ln 

 설명변수 　 　 　 　 　 　

ln 0.111 0.0843 0.104 0.316** 0.262* 0.277**

　 (0.179) (0.171) (0.174) (0.150) (0.144) (0.137)

ln -0.495*** -0.438** -0.474*** -0.710*** -0.635*** -0.669***

　 (0.171) (0.175) (0.172) (0.146) (0.161) (0.140)

 -0.00105 　 　 0.000225 　 　

　 (0.00189) 　 　 (0.00220) 　 　

 　 0.00291 　 　 0.00342 　

　 　 (0.00367) 　 　 (0.00389) 　

 　 　 -0.00402 　 　 -0.00605

　 　 　 (0.00477) 　 　 (0.00549)

상수항 14.93*** 14.99*** 14.97*** 　 　 　

　 (3.275) (3.031) (3.097) 　 　 　

국가고정효과 O O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O O

표본 수 693 693 693 693 693 693

수정   0.849 0.849 0.849 　 　 　

주: 1) (  ) 안은 표준강건오차.
2)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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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총수출, 중간재 수출)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석(3)과 분석(6)은 GVC 전방참여도와 최

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은 최종재 수출 탄소집

약도는 총수출 탄소집약도나 중간재 탄소집약도와 달리 모든 모형에서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개방도 확대와 GVC 참여는 사실상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가 개방도 확대 및 GVC 참여 확대와 큰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특히 GVC 참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같은 맥락에서 총수출 탄소집약도의 분석 결과는 중간재 수출 탄

소집약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환경오염 수준의 변화는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설명한다. 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낮은 오염도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개발단계에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

제 내의 오염도가 증가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이르면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술발달 등으로 환경오염도가 개선된다는 가설이다. 국제무역과 관련

하여서는 오염산업 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서 개도국으로 이전한다는 탄소누출 이론과 관련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탄

소누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에 포함된 국가를 최빈개도국(분석 대상기

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개도국(분석 대상기간 평

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초과 1만 5,000달러 이하), 고소득국(분석 대

상기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초과)으로 분류한다. 

[표 4-5]는 탄소누출과 관련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중간

재 수출 탄소집약도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앞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생산 규모는 탄소집약도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일인당 소득은 탄소집약도와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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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관심변수인 개방도, GVC 후방참여, GVC 전방참여와 소득 수준 간의 

교차항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무역개방도( )의 경우 주효과(main 

effect)는 앞에 나타난 다른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데, 전반적으로 개방도는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음의 관계를 보인다. 만약 탄소누출이 발생할 경

우 중위소득 국가()와 무역개방도 간의 교차항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활발한 산업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

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국제무역에서의 비교우위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이러한 탄소누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개방을 통

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수입을 늘리면서 수출 

탄소집약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측

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GVC 후방참여도

와 소득 수준과의 교차항 분석 결과를 살펴봐도 GVC 후방참여도의 주효과 

역시 앞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와 유사하며, 소득 수준과의 교차항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GVC 전방참여도의 경우도 주효과는 앞에 제시된 

다른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 반면, 소득 수준과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탄소누출과 관련된 분석 결과의 해석은 다소 주의를 요한다. 현재의 분석

은 국가를 일률적인 소득 수준으로만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도 64개국으로 전 세계 탄소누출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다른 오염산업과 달리 철강, 금속, 에너지 산업 등 

다른 산업의 기반산업인 경우도 있으며 상당한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기도 

하므로 해외로 공급을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탄소누출이 일부 세밀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분석에

서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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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을 기준으로 수립되다보니 무역 등으로 

인한 생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적 변화 등에 대해 다소 간과했던 부

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탄소배출의 경우 그 영향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며, 탄소배출 정책은 무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역과 개방의 측면에서 어떠한 탄

소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의도이다. 

본 장에서는 수출(총수출,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

(개방도, GVC 후방참여, GVC 전방참여)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생산량을 줄임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보

다는 단위 생산에 내재된 탄소의 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정책

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변화와 함께 개방을 고려한 탄소정책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이 증가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단순히 생산량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 사용의 

효율화, 생산물 구조의 변화, 국제기준에 따른 생산 등 탄소집약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특히 현대에는 전 세계로 가치

사슬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중간재 무역이 점차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

으므로 이와 같이 무역환경의 변화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는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수출(총수출,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무역개

방도, GVC 후방참여도, GVC 전방참여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 수준의 계

량적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의 확대와 무역에 대한 참여 확

대는 수출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참여와 



118•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관련하여 후방참여보다는 전방참여의 확대가 중간재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는 GVC 전방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선진국에서의 탄소저감이 개도국에서의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탄소누출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탄소누출

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문헌에서 무역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 및 탄소누출에 관

한 연구가 완전히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무역의 확대(특

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방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도출된 결과는 정책적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후방산업에는 생산, 조립, 포장, 가공이 집중된 반면, 전방산업에는 원자재, 

소재부품, R&D, 금융서비스 등이 집중되어 있다. 원자재 산업을 제외하면 

전방산업의 비중 확대는 소재부품이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후방산업의 경우 탄소배출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기술발전 등에 따른 저감효과도 낮은 것으로 보

인다. 반면 기술개발이나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의 확대는 전방산업으로의 참

여 확대를 의미하며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전방산업 중에서도 고기술 중심의 

중간재 생산에 대한 참여 확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탄소배출 저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부록의 분석 내용 포함)는 무역의 확대가 탄소배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정책에

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효과라는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되는 많은 정책이 국내경기 부양과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탄소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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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많다. 하지만 개방이라는 것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반대되는 방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의 확대와 개

방 역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유효한 정책

적 도구로서 고려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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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제5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정책이 과연 경제

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제도가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다. 아울러 한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국가의 

그린뉴딜 재정지원 규모를 지원산업 선정 시나리오별로 도출한다.

2021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제무역의 화두 중 하나다. 앞서 제2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전 세계에 제시한 파리협정 체제는 각국

에 탄소감축 로드맵과 장기 비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국은 여

기에 대응해 빠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

으며, 민간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또하나의 이유는 각국의 탄소감축 약속

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진95) 탄소국

경조정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탄소중립 선언, 탄소가

격제, 탄소세, 탄소국경세, 기후클럽 등 다양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 노력이 

공동의 탄소배출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타국과 타지역의 무임승

차를 방지할 수 없었고, 탄소누출을 억제할 제도와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자국과 교역상대국의 실질

적인 감축노력 증대를 위해 그린딜의 구체적 수단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

도 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단순한 무역비용 증가를 넘어

서 국제경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단

95) UNCTAD(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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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다. 또한 유럽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의 생산도 동시에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의 중간재 수요 역시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부담이 국가별ㆍ

산업별로 상이하므로 그 대응에 따라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발생한다. 산업

별 무역구조가 재편되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하에서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

책의 효과를 통상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

의 다국가ㆍ다산업 구조를 가진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다. 일반균형모형을 통

해 그린뉴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의 기반

이 되는 초기 균형 상태가 현실경제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최근 국제무역과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

정제도의 도입을 초기 균형조건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가상의 초기균

형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후생

과 교역조건 및 교역량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린뉴딜의 비용과 효과를 평

가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환

경과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하나인 탄소국경세 도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이 제도가 탄소누출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으로 Elliott et al.(2010)은 자국 내의 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탄

소국경조정을 함께 적용한다면 국제 탄소누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하

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Elliott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수출 보조금이 없는 상

황을 가정한 뒤 탄소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존재하면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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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Böhringer, 

Schneider, and Asane-Otoo(2021) 역시 탄소국경세가 탄소누출을 억제하

고, 탄소 다배출 산업을 개도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최근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탄소국경

조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Pyrka et al.(2021)은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에 따른 EU 역내 회원국

별ㆍ산업별 영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에 따른 영향 경로와 각 경로별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진영 외

(2020)에서도 시멘트와 철강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고 일괄적으로 수

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총량에 30~50유로를 부과하는 형태로 분석한 결과 

철광과 시멘트가 포함된 비금속 광물제품의 대EU 수출이 각각 0.01%, 0.04% 

축소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2021)의 연구는 현재의 국

가별 생산구조나 수입ㆍ수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대EU 수출이 연간 0.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위 연구는 탄소국경제도가 

발표되기 전에 수행되어 EU가 실제 도입한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또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품목별로 상이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통상 측면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기

본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한

다. 이는 곧 무역비용으로 작용하여 글로벌한 영향력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

어 EU로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은 제품을 중간재로 이용하여 생

산된 최종 재화를 재수입하는 국가에는 수입가격의 증가로 이어져 생산과 교

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 내에 적절한 탄소 시장이 존재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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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한 기업의 경우 배출권 구매를 면제받거나 할

인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국가별, 산업별 탄소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동시에 그린뉴딜 시행은 직접적으로는 혜택을 받은 기업과 산업의 비용 절

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기업에 동시다

발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하면 탄

소국경조정에 대한 효과와 그린뉴딜이라는 국내 정책의 통상적 효과를 동시

에 검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이라는 새로운 균형과 그린뉴

딜이라는 또 다른 균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으로 인해 변화되는 교역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해

석해보았다.

본 장의 분석은 학술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

한 후 글로벌 산업연관관계를 적용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의 효

과를 통상 측면에서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탄소국

경조정에 대응하는 국내 전략,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으로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함으로써 최

적 정책을 찾는 분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무역모형에 기반을 둔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변용하여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

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세계 경제는 N개 국가와 J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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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각 국가의 경제는 소비자와 중간재 생산자, 최종재 생산자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다. 셋째, 소비자는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얻고, 정부의 관세수

입을 이전받아 여러 산업에서 생산된 최종재를 소비한다. 넷째, 중간재 생산

자의 생산함수는 노동, 생산성 그리고 결합중간재를 생산요소로 구성하는 규

모수익 불변을 가정한다. 결합중간재는 중간재를 생산요소로 이용하고 다른 

국가에 중간재를 수출할 수도 있다. 다섯째, 최종재 생산자는 국제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중간재를 구매하여 최종재를 생산한다. 이때 생산자는 관세와 

생산성이 반영된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재를 국내에서 구매할지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비교우위 개념을 의미한

다. 여섯째, 노동은 국제적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산업간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다. 일곱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나 그린뉴딜과 같은 

보조금 형식의 재정지출은 일종의 관세로 치환되어 각 국가의 산업별 가격경

쟁력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생산자

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가계는 효용을 극대회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무역참여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재편되고 동시에 구조조정을 통해 비

교우위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생산량이 산업별로 변경된다.

가. 소비자

n번째 국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본 모형에서 최종재에 대한 선호 
 를 

가지고 j 상품을 
 만큼 소비한다. 또한 소비자는 노동 공급 을 담당하며 

예산 제약하의 효용의 극대화를 [식 5-1]과 같이 추구한다. 여기서  ∙는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을 표현하는 함수이며 
  




  은 선

호의 비중 합이 1이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소득 은 노동 공급을 통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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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득()과 정부가 소비자에게 이전한 수입()으로 구성된다.

max
 

  
  





 


 s.t. 
  




 

 ≤           [식 5-1]

[식 5-1]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지출 비중에 따른 총가격 지수 

 
  

 










 








와 품목별 소비지출 
 

  이 도출된다. 

나. 생산자

생산자는 개별중간재와 결합중간재를 생산한다. 중간재는 노동력( )과 개

별중간재()의 투입을 통해 생산되고, 결합중간재(Q)는 [식 5-2]와 같이 개별

중간재()의 결합을 통해 생산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식 5-2]

개별중간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식 5-3]과 같은 결합중간재 생산기업의 비

용최소화 문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min
 

 
    s.t. 






  




  








  



≥ 
   [식 5-3]

이를 통해 도출된 중간재 수요함수는 [식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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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식 5-4] 

이때 P는 결합중간재의 가격 혹은 생산비용을 나타내며 그 값은 [식 5-5]

와 같다.

     
  

    

 

  



             [식 5-5]

개별중간재는 다음과 같이 노동과 결합중간재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구체

적인 생산함수는 [식 5-6]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6]

개별중간재 생산기업의 비용 최소화 문제는 [식 5-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min
 

  
  




 

   s.t. 
  


       [식 5-7] 

이를 통해 노동수요() 및 결합중간재 수요()를 각각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식 5-8]


 

      





 

 
 

  [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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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Douglas 기술하에서 한계비용(이윤극대화조건) 및 평균비용(영의 

이윤조건)은 [식 5-10]과 같이 투입비용의 기하평균의 형태를 가지며,96) 


 

  


  

 


   [식 5-10]

이때 결합중간재 단위 생산비용은 [식 5-11]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
  




  




   

[식 5-11] 

즉 결합중간재 생산비용은 임금 및 결합중간재 가격의 함수 
 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격은 생산비용의 함수 
 

 로 표현 

가능하다.97) 이를 통해 개별중간재 가격함수는 임금 및 결합중간재 가격의 

함수 
 

로 표현 가능하고, 이를 결합중간재 생산비용함수 [식 5-11] 


 

 에 대입하면 결합중간재의 가격은 임금의 함수로 변환된다. 이

를 다시 중간재 가격함수 
 

 에 대입하면 중간재 가격은 임금의 함수 


 로 변환할 수 있다.

① [식 5-11]을 [식 5-10]에 대입하고, ② 이를 다시 [식 5-6]에 대입한다.98) 

그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이 되며, 가격은 [식 5-12]와 같다.

96)   
  



     
 

   

97) 확률적 리카르디안 모형 기반 도출은 Caliendo and Parro(2015), p. 30 참고.

98) Alvarez and Lucas(2007), p. 9, 식 (2.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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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12]

이를 와 에 대해 무관한 변수를 분리하여 정리하면,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13]

양변에 j에 대해 P를 곱해준 뒤 정리하면, 
  을 구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가격이 
 


와 같이 외국의 임금변수 벡터의 함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 임금변수가 국내 균형변수와 연계되는 것은 수입시장 점유율 

식( )을 구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최종재 생산자가 중간재를 수입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무역비용을 고려한 

총비용이다. 최종재 생산자는 중간재 조달 시 국내외 시장에서 제시된 가격 

중 저렴한 상품을 중간재로 선택한다. 즉 
    min










 


  

 






와 같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한다. 이때 최종재 생산자가 생산요소로 외국의 투

입요소를 선택할 때 지불하는 중간재의 가격(
 )은 산업 수준의 생산성, 단

위생산비용, 무역비용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후 결정된 가격이다. 무역

비용(
 )은 관세, 탄소국경조정세, 전통적 무역비용을 모두 포함하므로 중

간재 선택 결과 중간재 가격은 [식 5-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9)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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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식 5-14]

여기서 
는 프리쳇 분포의 위치 변수로 국가별ㆍ산업별로 달라지며, 는 

산업별 생산성 분포의 형태를 결정한다.  는 산업별 상수다.

최종재 생산자가 외국의 상품을 중간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국가간ㆍ산업별 교역 지출 비중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 의 산업 에서 지출

한 총 비용은 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총수입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
  

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산업이 교역상대국 에 지급한 비용을 


 라고 하면, 국가별 산업별 무역 비중( 

 )은 지출 값의 비율 
 

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식 5-15]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15]

다. 정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서 n국 정부는 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

세( 


)와 탄소국경조정 조치( 


)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또한 그린

뉴딜을 통해 자국 내 산업에 대한 보조(
 )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통

상 측면에서 이러한 국가 정책의 조합은  
 로 표현되며, 무역비용 

 를 구

성하는 요소로  
     

 의 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여기서  는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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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

소에100) 단위당  


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 적용 시 정부에

게는 기존의 관세 
 에 더하여 탄소국경조정조치에 따른 수입도 발생하게 된

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정부는   
  




  



 


  






의 수입을 소비자에게 이전한다.101)

한편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해당 산업에 
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

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린뉴딜 정책의 재원은 무역수지 흑자의 일부를 활용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102)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경간 조치에 대

응하여 자국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단위생산 비용의 감소를 유도한다.103) 이는 

상품의 무역비용을 감소시켜 세계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통해 각국의 산업별 지출 비중을 변화시키게 된다. 

표 5-1. 외국의 탄소국경조정과 국내 그린뉴딜이 야기하는 교역비용 변화

기존 균형에서의 교역비용 변화된 균형에서의 교역비용

탄소국경조정   
   

그린뉴딜 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100) 수입에 내제된(embedded) 탄소라고도 부른다.

101) 본 연구에서는 유럽만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하므로 유럽의 소비자만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추가

적인 이전수입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소비자는 정부의 일반관세 수입만을 이

전받는다.

102) 그린뉴딜 정책 시행 전의 상황에서 각 정부의 무역수지 흑자는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균형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균형 달성을 

위해 초기 균형 상태에서 각국의 무역수지의 합을 0으로 둔다.

103) 본 모형에서는 그린뉴딜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간접적으로 줄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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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시장 균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계경제의 균형에서 개 국가의 대표 소비자는 

[식 5-1]과 같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개국 개 산업에 속해 있는 생산

자는 [식 5-3]과 [식 5-7]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균형에서는 각국

의 최종재 시장과 노동시장이 항상 청산된다. 최종재 시장의 청산은 국내에

서 소비되고 남은 최종 재화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어 결합중간재로서 생산

에 투입되면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무역수지의 총합은 0이다.

( × 개) 최종재 시장의 청산 조건

  
  

  
  




                   [식 5-16]

(  개) 노동시장의 청산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식 5-17)

총수요와 무역수지의 균형식은 아래 [식 5-18], [식 5-19]와 같다.

균형에서 국가별ㆍ산업별 균형 지출식은 [식 5-18]과 같다. 즉 상품 j에 대

한 총지출은 최종생산자의 지출과 소비자 지출의 합과 같다. 여기서   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104)

[식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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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균형에서는 총수입과 총수출이 항상 같아지므로 

다음의 [식 5-19]와 같이 세계 무역수지 균형식이 도출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1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경제의 균형은 주어진 외생변

수하에서 임금과 상품의 가격이 각각 결합중간재 단위생산비용 [식 5-11], 중간

재 가격지수 [식 5-14], 국가별ㆍ산업별 교역 지출 비중 함수 [식 5-15], 국가별ㆍ

산업별 총지출 항등식 [식 5-18], 세계 무역수지 균형식 [식 5-19]를 항상 만족

시키는 상태이다.

탄소국경조정이나 그린뉴딜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라 균형 역시 

변화한다.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 추진으로 인한 교역비용의 변화에 따라 

국가별ㆍ산업별 단위생산 비용이 변화하고 최종재 가격 역시 변화하며, 따라

서 국가별ㆍ산업별 지출 비중도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균형하에서

의 임금은 가계 소득을 변화시켜 국가별ㆍ산업별 지출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의 변화를 변화율의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exact hat algebra)

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균형조건의 상대적 변화가 아래 식과 같다고 정의

한다.

우선 단위생산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식 5-20]

104) 조세수입: 
 

  




  




 

 , 수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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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 가격 역시 단위생산비 변화로 인해 변화하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식 5-21]

국가별ㆍ산업별 무역 비중은















 

 




 

                       [식 5-22]

국가별ㆍ산업별 지출 변화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5-23]

상대적 변화를 통해 균형조건을 찾는 방법은 각 산업의 생산성이나 교역비

용 등 균형식의 모든 모수를 새롭게 추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105) 변화된 균형에서 본 연구는 국가별 총교역 변화, 국가간 교역 변

화, 산업별 수출 및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3.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최신의 무역데이터 및 탄소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실경제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일반균형모형으

로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별ㆍ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생산액, 

105) Caliendo and Parro(201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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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재 비중, 그리고 국가간 중간재 수출입 비중 데이터, 관세율 자료가 필요

하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과 그린뉴딜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각국의 탄소 가격과 산업별 탄소배출계수, 산업별 그린뉴딜 

현황자료가 요구되었다. [표 5-2]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와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표 5-2.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형태 및 출처

변수 형태 출처 연도

관세  272 x 17 
World Bank:

WITS
2019

탄소가격 Pr


17x1 

World bank: 

WITS
2019

탄소배출계수 
 35x17 OECD 2015

생산성  35x1
Caliendo and 

Parro(2015)
2015

부가가치 비중 
 35x17 ADB-MRIO 2019

중간재 가중치 
 595x17 ADB-MRIO 2019

산업별 생산량 
 35x17 ADB-MRIO 2019

산업별 지출액 
 35x17 ADB-MRIO 2019

수입액 M 595x17
World Bank: 

WITS
2015-2019

수출액 E 595x17
World Bank: 

WITS
2015-2019

자료: World Bank의 WITS 수출입·관세자료, Carbon Pricing Dashboard; OECD, Carbon dioxide emission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2021 ed); ADB-MRIO 데이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를 바탕으로 변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별ㆍ산업별 투입산출 관계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다

지역투입산출표(ADB-MRIO)를 채택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에는 WIOD, 

OECD의 TiVA 등이 있지만 최대 2014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 비

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의 MRIO는 최근(2019)년까지의 다지역ㆍ다산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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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탄소중립에 따른 각국의 구속력 

있는 정책이 최근에서야 구체화되고 있으며,106) 향후 탄소국경조정이나 그

린뉴딜이 적용될 경우 최신의 무역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

문에 아시아개발은행의 다지역투입산출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다지역투입산출표에서는 총 35개 산업의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ADB-MRIO에 포함된 국가 중 EU

에 해당하는 27개국(영국 제외)107)을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였고, 모형의 분석

에는 해석의 유의미성과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충분히 많거나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 관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16개 국가108) 및 그룹과 전체 국가 중 위 1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하나의 그룹(RoW)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용이성을 높였다(표 5-3 참고).109) 

분석에 사용한 국가별ㆍ산업별 수출입 자료 및 관세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무역 데이터베이스(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ADB-MRIO의 산업분류인 국제표준 산업분류

의 세 번째 개정안(ISIC rev.3)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산업연관관계에 바탕을 두고, 기후정책과 그린뉴딜

의 영향이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7개 국가의 35개 산업군

에 대한 부가가치 비중과 총생산액 및 중간재 투입 비중, 그리고 국가간 교역  

비중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DB 투입산출표상에서의 중간재 교역 

106) 제2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참고.

107) EU: 오스트리아(AUT), 벨기에(BEL), 불가리아(BGR), 크로아티아(HRV), 키프로스(CYP), 체코

(CZE), 덴마크(DEN), 에스토니아(EST), 핀란드(FIN), 프랑스(FRA), 독일(GER), 그리스(GRC), 헝

가리(HUN), 아일랜드(IRE), 이탈리아(ITA), 라트비아(LVA), 리투아니아(LTU), 룩셈부르크(LUX), 

몰타(MLT), 네덜란드(NET), 폴란드(POL), 포르투갈(POR), 루마니아(ROM), 슬로바키아(SVK), 

슬로베니아(SVN), 스페인(SPA), 스웨덴(SWE).

108)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대만, 터키, 영국, 미국, 베

트남, 한국.

109) ADB-MRIO 자료는 총 65개국을 제공하나 본 연구에서는 EU 회원국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는 RoW 그룹으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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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총생산,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하였다. 국가별ㆍ산업별 부가가치 비

중은 각국의 총부가가치 합에서 각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

였다. 중간재 투입 비중 자료는 각국의 산업별 중간재 투입 합계에서 해당 산

업의 국산 중간재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한 것이다. 국가간 중간재 수

출입 비중은 ADB MRIO에서 국가간 중간재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국가간 

전체 수출액 또는 수입액(중간재 수출액 또는 수입액과 최종재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국가별ㆍ산업별 생산액은 ADB 

MRIO상의 총 산출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5-3. 분석 대상 국가 및 산업

국가 교역 대상 산업 비교역 대상 산업

1 호주 c1 농림어업 c17 전기, 가스, 수도, 환경

2 브라질 c2 광업 c18 건설업

3 캐나다 c3 식품ㆍ음료ㆍ담배 c19 소매(자동차, 석유)

4 중국 c4 섬유 의복 c20 도매(자동차 제외)

5 EU 27개국 c5 가죽, 신발 c21 소매(자동차 제외)

6 인도 c6 목재 및 관련 제품 c22 음식, 숙박

7 인도네시아 c7 펄프, 종이, 인쇄 c23 내륙운송

8 일본 c8 석탄, 석유 제품 c24 수상운송

9 멕시코 c9 화학제품 c25 항공운송

10 러시아 c10 고무, 플라스틱 제품 c26 기타 서비스

11 대만 c11 기타 비금속 제품 c27 우편, 통신

12 터키 c12 철강, 철강 금속제품 c28 금융, 보험

13 영국 c13 기계 c29 부동산

14 미국 c14 전기, 전자 제품 c30 렌탈/리스

15 베트남 c15 운송기기 c31 공공, 국방서비스

16 한국 c16 기타 제조업 제품 c32 교육

17 RoW c33 보건, 사회서비스

c34 기타

c35 개인 고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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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본 모형에서는 초기 균형조건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110)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현재까지 가장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1년 

발표된 EU의 탄소중립 정책 Fit for 55 법안에 포함된 안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가격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EU는 

전기발전, 정유, 시멘트, 철강, 세라믹, 제지 등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

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사업장별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

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스스로 탄

소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하여 다른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에 상응하

는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면 수입업자는 EU 역외에서 탄소감축 노력 없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EU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의 탄소감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제품별 탄

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에서 형성된 배출권 경매 가격에 연동하는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입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변화를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첫째는 해당하는 산업이다.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현재 다섯 가지 산업, 즉 

110) European Commission(2021b. 7. 14),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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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 하

지만 기존 연구는 더 넓은 범위의 산업을 고려하거나 일부 산업만을 분석대상

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EU가 제시한 배출권 제도가 수입업자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형

식으로 운용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EU ETS 가격이 그 자체로 탄소국경조정

에 필요한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에 일

괄적으로 부과하는 형태의 탄소세를 가정하거나, 국경을 이동하는 제품에 대

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의 형태를 가정하였다. 관세나 세금은 각국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최적 탄소세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반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TS 가격이 곧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연동되는 형태이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하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설정되므로 이러한 최적 세율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셋째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교역상대국의 탄소가격 정책을 고려하여 배출

권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일괄적으

로 모든 국가와 산업에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렇

게 되면 각 국가와 산업의 무역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탄소국경조정제

도의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나리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외에 다른 국가가 시행하는 유사 제도는 아직 

도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안을 

바탕으로 최근의 탄소중립 움직임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표 

5-4 참고).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41

표 5-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분석 시나리오

구분 기본 시나리오 산업분류 확대 시나리오 산업분류

부과 국가 EU EU

과세대상 산업

철강 철강  c12 철강 철강  c12

알루미늄 금속  c12 알루미늄 금속  c12

시멘트 광업 c2 시멘트 광업 c2

비료 화학 c9 비료 화학 c9

농업, 광업, 제조업 c01~c16

주: 각 산업 HS코드를 기반으로 산업분류 적용.
자료: 저자 분류(부록 5 참고).

우선 기본 시나리오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에서 제시된 5개 분

야 중 전기를 제외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제품군이 포함되는 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확대 시나리오는 EU

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군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첫째 시나리오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이 공

평하게 탄소저감 노력을 부담한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의 적용 산업은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

이 생성되는 산업이다. 각 산업은 현재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대상이므

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도 EU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EU ETS와 연동된 가

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역외 기업의 입장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통해서 

상품에 내재된 탄소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

도가 의도대로 작동된다면, EU 시장 내에서는 자국 상품과 해외상품이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격차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럽 그린딜이 역내 기업도 탄소감축 노력을 강화하

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그린딜은 2025년까지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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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현재 EU가 역내 ETS 참여 기업에 무

상으로 배분한 배출권을 매년 일정 부분 줄여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2036년부터는 무상할당분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미래에 탄소국

경조정제도가 확대된다면 현재 규제받지 않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해외기

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결국 역내 기업도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본 절에서 다루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 가정한 사실

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비EU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탄소가격제를 적극 육성할 것을 유도하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장기 목표로 설정한 의도를 반영했다

는 점이다. 이번 입법안에서 EU는 제품의 원산지에서 납부된 탄소가격에 대

해서는 차감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EU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출기

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에 ETS 경매가격 수준의 탄소세나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수출기업

이 EU에 납부하게 될 비용을 줄이고 역으로 자국의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국가별 탄소국경조정세의 추정

본 절에서는 앞서 구조화한 일반균형모형에 탄소국경조정세를 반영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제시한 탄소배출권과 EU ETS의 연계방안을 반영하여 탄

소국경조정 제도에 따라 각국이 부담하게 될 탄소국경조정세를 관세 상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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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도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의 비용 
 은 국과 국의 탄소가격 차이에 상품에 

내재된 탄소량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데 관세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배출

권 구매 총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누었다(식 5-24 참고). 각국의 탄소가격 차

이를 반영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국가간 탄소배출 효율의 차이와 탄

소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차이가 탄소국경조정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탄소국경조정의 비용( ) 계산은 OECD의 국가별ㆍ산업별 수출에 

내제된 탄소배출량111) 지표를 사용하여 탄소배출량 
 를 구하였고, 산업별 

수출액()은 World Bank WITS의 대EU 산업별 수출액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단위당 탄소가격( )은 World Bank의 탄소가격 정

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국가의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을 확보하였

으며 EU ETS와의 가격 차이를 추출하였다.112) 

탄소국경세의 관세상당치는 [식 5-24]에 따라 대EU 산업별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EU 수출액으로 나누

어 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총액 위주 배출권 구매액이 아니라, 각국의 

탄소가격 차이를 분석하여 이 차액만큼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감면받

고 나머지를 EU ETS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 
 





 × 

  
 × 



   [식 5-24]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국 중에서 탄소국경조정제

111) OECD, Carbon dioxide emission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2021 e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

112) OECD의 유효탄소가격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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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관세상당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중에서도 한

국에서 상대적으로 탄소관리시스템하의 탄소배출권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5. 각국의 탄소가격 추이

탄소배출 규제 유효탄소가격(2018) 2019년 평균 탄소가격

호주 없음 20 0

브라질 없음 1 0

캐나다 ETS(지역) 34 30

중국 ETS(지역 → 통합) 9 10.40

EU 26개국 ETS 50 24.50

인도 없음 13 0

인도네시아 없음 2 0

일본 ETS(지역) 24 5.85

멕시코 ETS, 탄소세 30 2.99

러시아 없음 7 0

대만 없음 19 0

터키 없음 24 0

영국 ETS 47 23.58

미국 ETS 22 15.77

베트남 없음 19 0

한국 ETS 49 23.45

전세계 없음 19 0

주: 지역별 ETS로 운용되는 경우 가장 규모가 큰 ETS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OECD(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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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관세상당치의 추정

산업 AUS BRA CAN PRC IND INO JPN MEX RUS TAP TUR UKG USA VIE KOR rOW

c01 0.73 0.87 0.00 0.57 0.57 0.48 0.74 0.85 1.26 0.86 0.71 0.02 0.31 1.43 0.04 0.62

c02 1.24 1.23 0.00 1.45 2.35 0.99 3.01 1.69 2.11 3.13 2.04 0.04 0.80 1.09 0.29 1.09

c03 0.71 0.65 0.00 0.70 0.82 0.59 0.50 0.56 1.77 1.55 0.79 0.02 0.26 1.79 0.04 0.80

c04 1.14 0.45 0.00 0.86 1.63 1.48 0.57 0.54 1.47 1.79 0.85 0.02 0.25 2.02 0.04 1.03

c05 1.03 0.38 0.00 0.89 1.72 1.70 0.57 0.56 0.93 1.57 1.03 0.02 0.26 2.00 0.04 1.10

c06 1.19 0.68 0.00 0.99 1.15 0.83 0.57 0.63 2.79 1.12 1.49 0.02 0.26 2.90 0.05 1.02

c07 0.52 0.91 0.00 1.36 3.12 3.37 0.62 0.95 3.06 2.14 1.22 0.02 0.39 3.86 0.07 1.28

c08 0.70 1.02 0.00 1.95 3.59 1.98 1.99 2.69 3.50 1.09 4.43 0.07 0.47 0.02 0.09 1.83

c09 2.40 1.00 0.00 1.96 2.63 2.31 1.03 1.24 4.96 2.24 1.89 0.02 0.35 3.68 0.07 1.92

c10 0.99 1.17 0.00 1.91 6.89 5.13 0.61 2.35 3.90 1.44 1.29 0.03 0.36 3.46 0.07 7.23

c11 1.96 2.77 0.00 3.66 8.05 4.21 1.81 3.45 8.34 3.62 3.10 0.05 0.70 8.80 0.15 2.90

c12 3.24 3.13 0.00 3.13 9.62 3.47 1.97 1.89 7.40 4.45 3.68 0.06 0.62 3.73 0.16 3.05

c13 1.06 0.79 0.00 1.86 4.35 2.62 0.63 1.05 3.17 2.29 1.70 0.02 0.27 2.69 0.07 1.69

c14 0.78 0.94 0.00 1.25 3.83 1.29 0.58 1.01 2.65 1.04 1.46 0.02 0.15 1.49 0.04 1.54

c15 1.73 0.88 0.00 1.56 3.00 1.45 0.56 1.06 2.46 2.07 1.41 0.02 0.26 2.45 0.05 1.64

c16 0.95 1.07 0.00 1.58 7.61 4.03 1.19 2.08 3.40 1.43 1.23 0.03 0.28 3.33 0.06 5.40

평균 1.27 1.12 0.00 1.61 3.81 2.24 1.06 1.41 3.32 1.99 1.77 0.03 0.37 2.80 0.08 2.13

주: c2: 시멘트(광업), c12: 철강, c9: 비료(화학), 
자료: OECD, Carbon dioxide emission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검색일: 2021. 7. 2) 재가공.

우리나라의 ETS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2015년부

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해왔다. 세계은행의 탄소가격제 정보에 따

르면,113) 현재 우리나라 ETS의 탄소배출권거래 규모는 513MtCO2eq114)로 전 

세계에서 둘째로 크다. EU ETS가 역내 27개국을 모두 합쳐 1,725MtCO2eq

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별국가 단위에서는 가

장 많은 탄소배출을 ET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 산업도 다른 

113)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114) MtCO2eq는 ‘Metric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의 약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

소로 환산하여 1톤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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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한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모든 제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 역시 2019년 기준 탄소 1톤당 23.54달러로 EU 

ETS의 24.5달러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형성했다. 톤당 탄소가격은 특히 가

격제의 특성에 따라 제도별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한 OECD(2021)의 

유효탄소가격지표에서도 한국의 탄소가격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국가의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상품에 내제된 탄소배출량’의 격차가 탄

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OECD가 제공하는 수출에 

내재된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분명하다. [그림 5-1]은 수

출액 백만 달러당 탄소함유량을 국가별ㆍ산업별로 비교하고 있다. 특히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및 시멘트 부문의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배출계수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강 부분의 수출에 내제된 탄소배출은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에 비해 낮지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1. 탄소배출계수

(단위: 톤, 백만 달러)

주: 2015년 기준 저자 계산.
자료: OECD, Carbon dioxide emission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검색일: 2021. 7. 2)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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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가 원안대로 유럽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2026년부터 

제도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과 정부는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과 산업의 필요를 적절

히 반영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유지 및 확보하는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안에 가장 근접한 첫째 시나리오와 서비스

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둘째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표 5-7]은 2019년 국제교역의 균형 상태를 기준으로 EU

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비료, 전기에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적용한 경우

와 전 산업에 적용한 경우의 사회적 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국가간 교역액의 변화는

                   
  



 
 

 
  

       [식 5-25]

국가간 교역 조건의 변화는

  
  



 
 

  
 

        [식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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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의 변화는

    
  




  

   [식 5-2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전 세계 대

부분 국가의 후생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후생은 약 

0.22%(3조 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16)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단기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역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탄소배출

권 구매액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장기 균형을 고려하면 한국의 후생 

변화는 상당히 큰 편이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하면 국가간 산업전환이 발생

한 뒤 최종균형에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전 산업에 걸친 재배치가 일어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수치가 현재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후생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8]에서는 [표 5-7]의 후생변화가 일어난 요소를 교역조건의 변화와 

교역액의 변화로 나누어 보았다. 후생변화를 분해하면 우리나라는 교역조건 

개선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은 약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2021)과 유사한 수치이다. 산업별 단위생산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수입가격보다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15)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고 일인당 GDP가 3만 달러일 경우 한국 후생의 0.2% 감소는 1인당 

GDP가 약 60달러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전체로 볼때는 5,000만*60달러로 30억 달러 이상, 

즉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6)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2021)의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EU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0.13%, 

미국의 부과 시 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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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국가별 후생 변화

(단위: %)

국가 (１）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국경조정제도_전 산업

호주 -0.16036 -0.17933

브라질 -0.23071 -0.24445

캐나다 -0.01374 -0.00782

중국 -0.05948 -0.07065

EU -0.11783 -0.02844

인도 -0.31609 -0.35493

인도네시아 -0.17390 -0.18436

일본 -0.11764 -0.11869

멕시코 -0.25201 -0.26605

러시아 -0.24155 -0.36516

대만 -0.06615 -0.08809

터키 -0.11943 -0.19501

영국 -0.05457 -0.0085

미국 -0.1631 -0.16824

베트남   0.79491   0.69971

한국 -0.21748 -0.21699

RoW -0.25558 -0.29405

자료: 저자 계산.

분석에 포함된 17개국 모두 교역액은 감소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교

역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무역비용의 상승에 영

향을 받는 산업을 중심으로 단위생산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

도가 규율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다

른 산업의 단위생산비용 역시 증가하므로 전반적인 교역액 감소가 나타난다.

교역조건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증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진다. 교역조건의 변화는 국가별ㆍ산업별 단위생산비용의 상대적 변화가 수

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교역액이 감소

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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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시나리오 1에 따른 국가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단위: %)

국가 교역조건 교역액

호주 -0.14383 -0.01653

브라질 -0.07023 -0.16047

캐나다 0.038243 -0.05198

중국 0.057248 -0.11673

EU -0.05526 -0.06257

인도 -0.08656 -0.22953

인도네시아 -0.07907 -0.09483

일본 0.085592 -0.20323

멕시코 -0.20111 -0.0509

러시아 -0.08632 -0.15523

대만 0.288448 -0.3546

터키 0.061691 -0.18112

영국 -0.00354 -0.05103

미국 -0.09902 -0.06408

베트남 1.534987 -0.74007

한국 0.069097 -0.28657

RoW 0.032682 -0.28826

자료: 저자 계산.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모든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크기와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9]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대EU 교역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며,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적용되는 철강,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에서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역시 함께 교역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

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EU 수출 기업을 중심으

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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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놓인 다른 국가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생산 공정과 국가의 환경정책에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미치는 영

향도 상이할 것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은 당사국 내의 탄소가격과 

산업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별 대EU 수

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EU의 규제는 우리나라 무역

과 산업에 무시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탄소국

경조정제도의 확대는 ‘시나리오 2’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게 국내 우리나라

의 후생 감소, 무역 감소, 교역조건 변화를 아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둔다면 

당연히 수출이 감소하게 되므로 탄소배출은 비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하지

만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대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하

지 않은 상황에 놓이고 된다. 단기적으로도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무역 감소

에 따라 GDP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탄소중립을 고려하면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탄소중립 압박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분석해 본다.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설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뉴딜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반되어야 한

다. 그린뉴딜은 태생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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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탄생한 정책이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정책

과 산업정책 중 단기 경기부양에 유리한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

다. 이는 그린뉴딜 정책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하위 정책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은 정부가 2020년 선언한 2050 탄

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기준량

의 40%까지 줄인다는 국가감축목표를 내놓았다. 한국은 당장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연평균 4.17%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교역상대국인 EU가 연평균 

1.98%, 영국과 미국이 2.81%, 일본이 3.56%씩 감축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117) 이러한 급격한 배출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라서 정부가 주요 부문별 감축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단순한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으로는 달성

하기 어려운 목표다. 각 감축방안의 핵심은 기술의 발전이 필수 조건이므로 

여기에는 그린뉴딜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력생산 부문에서 화석

연료 기반 발전의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무탄소 전원 등을 활용한 전

원 믹스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마찬

가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도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로 제강 전환, 친환경 원료로의 전환, 자원 순환율 향

상, 각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이러한 미래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면서 동시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의 실현방안으로서 각 정책이 탄소감축과 환경오염의 교정이라는 상위의 

117) 관계부처 합동(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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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이러한 환경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 비효용

이나 통상 측면에서의 경쟁력 문제를 교정해나가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어떠한 산업 분야에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

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

가 발생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이 

가져올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떠한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지 판단하기에 따라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 시나리오

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린뉴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의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친화적 신산업(Green Sector)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동시에, 기존 탄소다배출 산업(Gray Sector)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

고 사회 전체의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편 정

의로운 전환 논의에 따라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 5-10. 그린뉴딜 시나리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정책 목표

CBAM 해당산업

감축 지원

수출 진흥과 

탄소감축 개선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
현재 그린뉴딜

탄소집약도가

낮은 산업 육성

정책 대상 

CBAM 해당

EU 수출 기업
수출경쟁력 산업 Gray Sector Green Sector

서비스를 포함하는 

Green Sector

하위 산업

철강 철강 농식품 에너지 서비스 섹터 전체

알루미늄 전기전자 제조업 전체 운송

시멘트 자동차 건설

비료 석유화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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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측면에서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이

다. 첫째, 무역을 통해 탄소가 이동하는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수

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국내생산을 늘려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그린뉴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시나

리오별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나. 분석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는 앞 절에서 분석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에 예상되는 후생 감소를 그린뉴딜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진다. 단

순하게 일정 금액을 각 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글로벌 탄소중립 제도가 작

동할 때 예상되는 통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의 그린뉴딜을 설계하는 

것이다. 

통상 차원의 그린뉴딜 설계는 국제 환경정책의 부정적 경제효과를 최소화

하고,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시나리오 1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정한다. EU에 수출하는 기

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적용되는 관세 상당치를 상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그린뉴딜이다. 현재 국내의 해당 분야 산업에는 탄소배출권

이 무상할당되고 있으나, 향후 EU가 자국의 해당 산업에 대해서 무상할당을 

줄이게 되면 현재의 배출권 제도하에서 받게 되는 무상할당분에 대해서는 유

럽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하여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빠르게 탄소집약도를 낮춰 탄소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배출권의 유상 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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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된 형태로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11. 한국의 수출에 포함된 탄소배출계수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린뉴딜 적용 분야

산업 탄소배출계수 산업(nT) 탄소배출계수

1 농림어업 342 19 소매(자동차,석유) 291

2 광업 1011 20 도매(자동차 제외) 291

3 식품ㆍ음료ㆍ담배 371 21 소매(자동차 제외) 291

4 섬유 의복 380 22 음식, 숙박 288

5 가죽, 신발 380 23 내륙운송 980

6 목재, 목재 제품 519 24 수상운송 980

7 펄프, 종이, 인쇄, 기록매체 650 25 항공운송 980

8 석탄, 석유 제품 747 26 기타 서비스 210

9 화학제품 579 27 우편, 통신 258

10 고무, 플라스틱 제품 577 28 금융, 보험 163

11 기타 비금속 제품 1284 29 부동산 136

12 철강, 철강 금속제품 1452 30 렌탈/리스 136

13 기계 545 31 공공, 국방서비스 203

14 전기, 전자 제품 377 32 교육 238

15 운송기기 467 33 보건, 사회서비스 279

16 기타제조업 제품 631 34 기타 307

17 전기, 가스, 수도, 환경 3523 35 개인고용 0

18 건설업 574

자료: OECD, Carbon dioxide emission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2021 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표 5-11]을 살펴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시멘트(광업), 철강, 

알루미늄(철강 금속제품), 비료(화학제품)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

향을 최소화한다는 그린뉴딜의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그린뉴딜이 세계시장에서 수출지배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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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는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린뉴딜의 

통상정책적 맥락에 있어 교역조건 개선효과뿐만 아니라 국제환경 개선에 대

한 한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염두한 시나리오다. 특히 수출지배력이 높은 산업 중 배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국의 시장지배력이 높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 

탄소중립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영귀 외(2011), 배찬권, 김

영귀, 금혜윤(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중 규모의 경제 탄력성이 높

은 산업은 식품, 전자, 자동차 및 기타 운송, 기타 제조업, 화학, 기계 분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이 높은 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상

품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과 상당 부분 겹친다.118)119) 

따라서 시나리오 2에서는 철강, 운송 및 전기, 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고려

한다.

시나리오 3은 모든 제조업에 그린뉴딜을 지원해서 각 산업별 무역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지

원이 아닌 산업구조의 친환경화를 도모하여 전체 산업의 탄소경쟁력을 동일

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산업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은 예상되는 탄소

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무역 감소와 후생 감소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때까지 재

정 투입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전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도

모한다는 차원에서 산업별로 탄소저감과 관련된 단위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WTO의 보

조금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시나리오다. 본 시나리오는 각 

118) 2020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한다. 반도체가 1위를 유지하였으며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e 나라지표, 10대 수출품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0).

119) 도원빈, 강성은(2021), p. 3.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2019년 기준 69개로, 화

학 27개, 철강 비철금속 12개, 섬유 5개, 전자기계 5개 순이다. 1위 품목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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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그린뉴딜이 투입될 경우 탄소 배출을 줄이되 산업경쟁력은 최소화

하는 형태의 기술발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넷째 시나리오는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즉 국내 산

업 중 에너지와 운송 건설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수혜산업에 보조금이 투입

되는 경우다. 현재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4조 8,000억 원),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전환(16조 원) 분야에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상

수도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30조 원)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0조 2,000억 원)에 국비를 투입하여 저탄소 녹색산단 조

성,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차량과 선박의 친환경 전환 달성

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120) 정부는 2022년에 12조 9,000억을 그린뉴딜

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73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

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산업구조에 대입하여 보면 전

기ㆍ가스ㆍ수도 산업, 건설업, 내륙, 수상 운송 부분에 해당한다. 

다섯째 시나리오는 탄소배출 수준이 낮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인 수출상품에 

대한 지원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에만 집중적인 투자

를 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 이전의 효용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다. 

즉 모든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및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4, 5는 상대적으로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거나 에

너지 사용이 적은 분야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아래 분석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의 다섯 가지 시

나리오에 따라서 2019년 국제 무역구조를 기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

입되었을 경우 감소하는 국내 후생을 만회하는 수준까지 그린뉴딜을 투입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는 균형하에 그린뉴딜 시나

120) 관계부처 합동,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_

04.do(검색일: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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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따라 도출되는 새로운 균형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과 후생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다.

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표 5-12]에 요약되어 있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

하여 그린뉴딜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린뉴딜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린뉴딜의 규모는 다음 [식 5-25]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 지원대상 산업군

의 수출 규모(또는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에 해당 무역비용 감소분( )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식 5-25]

시나리오 1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국경조

정제도의 영향권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금속 및 시멘트, 비료 산업 중 EU 수

출기업을 특정하여 필요한 지원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직면하

는 무역비용이 약 36%p 떨어져야 국내 후생감소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명목 GDP의 약 0.11%(2조 원) 정도의 규모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그린뉴딜 예산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2025년부터 예

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규모

로 해석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를 포함하여 전기, 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에 그린뉴딜을 시행하였을 경우의 결과이다. 그린뉴딜을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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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위의 산업에 투입하게 되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후생감소를 상쇄

하고 각 산업의 탄소저감을 위해서 약 12%p의 무역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이

를 보조금으로 환산한 경우 2019년 명목 GDP의 0.4%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탄소배출 수준과 저감의 한계비용이 다르

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필요한 규모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린뉴딜의 현재 예

산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수출 주력분야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한계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3은 농업 및 전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로 GDP의 약 

0.28% 정도의 그린뉴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총수

출의 약 0.8%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처럼 탄소집약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은 탄소저감 한계효과가 크고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

적으로도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수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이 작은(모형에서는 비교역재)

인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은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낮았다. 시나

리오 4와 5 같이 서비스 분야의 탄소배출량이 작은 산업(green sector)에 대

한 보조금 지급 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gray sector)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섹터가 교

역대상으로 모형에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린뉴딜에 따른 

산업 지원이 수출입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산업의 중간

재로 이용되어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만 계산되었다. 또한 실물경

제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을 반

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서비스 부분은 재정투입에 따른 승수효과가 낮아

서 그린뉴딜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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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효과의 완화, GDP 변화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Gray Sector Green Sector

그린뉴딜 지원 

→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EU 수출 산업
주요 수출산업 수출산업 전체 Green Sector

비수출 (서비스) 

섹터 전체

호주 -0.15518 -0.16214 -0.16597 -0.16963 -0.16842

브라질 -0.22996 -0.23179 -0.23238 -0.23506 -0.23461

캐나다 -0.01196 -0.01596 -0.01537 -0.02016 -0.01852

중국 -0.05957 -0.06446 -0.06593 -0.06235 -0.06205

EU -0.15754 -0.12038 -0.11944 -0.11633 -0.11627

인도 -0.31548 -0.33003 -0.31956 -0.3283 -0.32908

인도네시아 -0.17312 -0.18363 -0.17953 -0.18046 -0.18008

일본 -0.11286 -0.1251 -0.12034 -0.11553 -0.11596

멕시코 -0.25578 -0.26565 -0.2596 -0.26108 -0.25992

러시아 -0.23703 -0.2418 -0.2425 -0.25405 -0.25203

대만 -0.05952 -0.07833 -0.0853 -0.07442 -0.07692

터키 -0.12421 -0.13443 -0.12448 -0.12213 -0.12216

영국 -0.05128 -0.05573 -0.05557 -0.05705 -0.05717

미국 -0.16018 -0.16413 -0.16431 -0.16724 -0.16652

베트남 0.737563 0.68378 0.696054 0.695838 0.713744

한국 0.008232 0.025137 0.000465 0.012995 0.00099

RoW -0.25311 -0.25756 -0.25952 -0.26589 -0.2644

해당 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관세상당치

36% 12% 0.79% 20% 7%

명목 GDP 

대비
0.11% 0.4% 0.28% 5.18% 8.4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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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탄소중립은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집

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이자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이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

가의 제품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그 파급효과는 전 세계로 확

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구체화된 환경 규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도입은 국경을 넘어 우리 기업의 수입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순수출국이자121) 전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각

국의 탄소정책과 무역정책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탄소국경조

정제도와 같은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한 무역에 대한 직접규제는 우리 수출기

업에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행인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 기업 역시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로,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21). 동시에 설문 응답기업은 탄소중

립 이슈를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 요인이자 심하게는 업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대

답했다. 또한 설문 응답기업 중 35%가 여전히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가와 산업계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에 실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국내외 

후생 변화를 검토하고,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으로서 그린

121) 온실가스 순수출국은 수출에 포함된 온실가스의 총량이 수입에 포함된 온실가스 총량보다 많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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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였다. 우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현재 발표

된 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0.21%의 GDP 감소

가 예상된다.122)

그린뉴딜을 투입할 경우 우리 산업은 해당 무역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하여 

각 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면서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가정하

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에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규제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선별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으로 해석되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그린뉴딜이 본질적으

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

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이 첫째 시나리오처럼 설계된다면 WTO 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해야 하며, 수출 지원이 아닌 탄소저감을 위한 기

술투자나 학술연구에 대한 투자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탄소배출량이 낮은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본 모형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그린뉴딜의 재원으로 가정하였는

데, 이와 같이 친환경 목표 달성만을 강조한 정책 설계는 재원의 한계를 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린뉴딜에 무역수지 흑자를 넘어서는 투자를 하는 것

은 분석모형의 가정상 가능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정부정책이 필요한 재원에

는 언제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3장에서의 논의와 같이 산업정책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나리

오 2와 같이 수출경쟁력이 높고 규모의 경제가 이미 달성된 분야에 대한 지원

도 그린뉴딜의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 투입에 

122) 이는 현재 수출량에 대응하여 예상되는 탄소국경세를 추정한 단기 예상 피해가 아니라, 국제 산업연

관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에 걸친 국제적 산업구조조정을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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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수출 및 교역 증가효과가 크고, 탄소감축에 있어서도 한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 간 협상을 통

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각 국가간에 조율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탄소중립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

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설계에는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

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반드시 필요

하다. 동시에 그린뉴딜 투입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

장효율적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

토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과 산업의 자발적 저탄소화는 장기적인 탄

소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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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을 살

펴본다. 탄소중립 정책은 앞서 살펴보았듯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수단은 불가피하게 무역을 방해하거

나, 정부 개입에 따라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서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주

요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규범 합치성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그린뉴딜 정책 설계 시 통상규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

한다.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1년 7월 14일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탄소국경조정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123)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토대

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 규범의 합치성을 살펴본다.

가.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의무에 관한 GATT 제1조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의 상품에 대해 혜택이 부여되면, 그 혜택은 WTO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3) European Commission(2021a. 7. 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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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i)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의 상품에 대해 혜택이 부여되고 (ii) 그 혜택이 WTO 회원국의 상

품에 대해서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며 (iii) WTO 회원국의 상품은 혜

택이 부여된 상품과 동종상품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 상황을 가정하여 적용해 본다. 

첫째 요건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국가의 상품에 대해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혜택의 부여와 관련해서는 EC - 물개 사건이 참

고가 될 수 있다. 2013년 내려진 판정에서 패널은 수입국인 EU(당시 EC)의 

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특히 혜택의 부여와 관

련하여, 물개 수입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한 EU의 제도는 

물개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시장

접근이라는 형태의 ‘혜택’이 부여되었다고 판단했다.124) 이러한 판단은 다음

해인 2014년에 내려진 상소기구 판정에서도 유지되었다.125) EU 탄소국경조

정제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에 대

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달리하겠다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적인 내

용이다. 따라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의 둘째 요건 위

반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에서만 차이가 있는 두 상품이 동종상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아래에서 다룰 셋째 요건에 의해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

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요건은 “어떤 국가의 상품에 부여된 혜택이 다른 WTO 회원국에 ‘즉

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의 목적은 탄소배출 억제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EU 시

장에 접근할 기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도다. 그러므로 EU 시장 접

124) EC — Seal Products (Panel), paras. 7.596, 7.600.

125) EC — Seal Products (AB), paras. 5.9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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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기회라는 혜택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부여

해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요건은 “혜택이 부여된 상품과 ‘동종상품’일 것”이다. 지금까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동종성은 상품의 제조 과정

이 아니라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떤 두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차이가 나더라도 두 상품은 동종상품으로 보는 것이 현행 

WTO 규범인 것이다. 그러므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셋째 요건에도 해당

한다. 상품의 동종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언급된 EC - 물개 사건이 관

련이 있다. 패널은 EU 물개 제도를 준수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동

종상품’이라고 판단했다. 물개 포획 과정에서는 두 상품이 차이가 있지만 최

종 상품인 물개 고기는 차이가 없었는데,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동종성을 판

단하기 때문이다.126) 이러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 상소기구도 번복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127)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NPR PPMs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이른바 내포배출(embedded emissions)이다.128) 「탄소국경조정법

(안)」은 내포배출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배출로서 부속서 3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고 정의한다.129) 내포배출의 산정(계산)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내용이다.130)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직접배출’의 개념은 생산

자가 직접 통제하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을 의미한다.131) 반면 ‘간접

126) EC — Seal Products (Panel), paras. 7.606, 7.609.

127) EC — Seal Products (AB), para. 5.95-5.96.

128) 「탄소국경조정법(안)」 제7조(내포탄소배출량의 산정) 및 제8조(내포탄소배출량의 검증).

129) 「탄소국경조정법(안)」 제3조(정의) 제16호.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mbedded emissions’ 

mean direct emissions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of goods, calculated pursuant to 

the methods set out in Annex III.”

130) 「탄소국경조정법(안)」 제7조(내포배출의 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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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은 상품의 생산 과정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열, 냉기를 생산할 때의 배출

을 의미한다.132) 결국 내포배출은 직접배출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직

접배출 외에 내포배출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장래에 직접배출 외

에 간접배출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

조정법(안)」에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동안의 시행에 대해 평가하

고 그 결과를 과도기 종료일 전까지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Council) 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EU 집행위원회는 간접배출까지 적용 범

위에 포함시키고,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133) 여기서 과도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34)

직접배출에만 근거해서 내포배출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배출의 개

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자가 직접 통제하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이다. 상품 자체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

되는 탄소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상품을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것

이 EU가 시행하려는 제도의 본질이다. ‘생산 과정’, 즉 이른바 생산가공 방법

(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상품

에 생산 과정에 따른 특성이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나뉜다. 

생산 과정에 따른 특성이 최종 상품에 남아 있으면 ‘상품 관련 생산가공 방법

(PR PPMs: Product Related PPMs)’이라 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상품 무

131) 「탄소국경조정법(안)」 제3조(정의) 제15호.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irect emissions’ 

mean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processes of goods over which the producer has 

direct control.”

132) 「탄소국경조정법(안)」 제3조(정의) 제28호.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ndirect emissions’ 

mean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heating and cooling, which is 

consum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es of goods.”

133) 「탄소국경조정법(안)」 서문 제52항.

134) 「탄소국경조정법(안)」 서문 제5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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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관련 생산가공 방법(NPR PPMs: Non-Product Related PPMs)’이라 한다.

2) NPR PPMs 관련 WTO 판정례

WTO 협정에는 NPR PPMs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WTO 판정례

를 보더라도 NPR PPMs의 차이를 근거로 상품의 동종성을 부인한 사례는 없

다. NPR PPMs에 근거한 수입 규제가 문제가 된 WTO 주요 판정례는 다음

과 같다. 먼저 1998년에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미국 - 새우 사건에

서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이 인정되어 수입국인 미국이 패소했

다.135) 다음으로 2011년에 패널 판정이 그리고 2012년에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미국 - 참치(Ⅱ) 사건에서도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nrriers to Trade) 위반이 인정되어 수입국인 미국이 패소했다.136) 끝으

로 2013년에 패널 판정이, 그리고 2014년에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EC - 

물개 사건에서도 GATT 제1조(최혜국 대우) 및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위반이 인정되어 수입국인 EU가 패소했다.137) 모두 조치국인 수입국이 패소

한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NPR PPMs를 바탕으로 하는 한, NPR PPMs를 

두 상품 사이의 동종성을 부인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WTO 규범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GATT 제1조(최혜국 

대우)에 위반된 근본적인 이유는 WTO 규범과 다른 기준에 바탕을 두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에서 살펴볼 GATT 제3조와 

135) WTO, “DS58: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_e.htm(검색일: 2021. 7. 27).

136) WTO, “DS381: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

381_e.htm(검색일: 2021. 7. 27).

137) WTO, “DS401: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01_e.htm

(검색일: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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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협정 등 상품의 동종성과 관계 있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나. GATT 제3조(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의무에 관한 GATT 제3조는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된 상품이 그 상품을 수입한 WTO 회원국의 국내상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국민대우는 관세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다만 GATT 제3조 주해(Ad Article 3)는 

수입 시점에 징수되거나 시행되더라도 동종 국내상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과징금 또는 법령 등이라면 제3조가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EU 탄소

국경조정제도가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하기 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더라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같

은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GATT 제3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GATT 제3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치는 재정적 조치와 비재정적 조치로 

나뉜다. 내국세, 기타 과징금과 같은 재정적 조치에는 제3조 제2항이 적용된

다. 수입상품의 판매,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요건과 같은 비재

정적 조치에는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의 수를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검토한 후 부족하면 한 달 이내에 추

가 제출을 요청한다.138) 신고인이 가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수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수보다 부족한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139)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제3조 제2항이 적용

될 것이다.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T 제3조 제2항은 (i) 수입상품과 국내상

138) 「탄소국경조정법(안)」 제19조(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의 검토) 제3항.

139) 「탄소국경조정법(안)」 제20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판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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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동종상품인 경우 (ii) 동종의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담이 수입상품에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국민대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첫째 요건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

종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는 탄소를 적게 배

출하여 생산된 EU 역내 상품에 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여 생산된 수입상품

에 대해 더 많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매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WTO 규범에서 이 두 상품은 동종상품이다. 생산 과정에서의 특성이 아니라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두 상품의 동종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GATT 

제1조(최혜국 대우)의 동종성 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으로 같

다. 두 상품이 동종상품이어야 한다는 첫째 요건에 해당된다.

둘째 요건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

금을 초과한 부담이 수입상품에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매가 

요구될 것이다. 즉 둘째 요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GATT 제3조(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신고인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수입

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부족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하

면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EU 당국은 수

입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다.140)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은 쿼터 또는 수입허가 등과 같은 수량제한 조치가 아닌 재정적 조치이

다. 그러나 이것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 그 자체를 분석한 결과일 

140) 「탄소국경조정법(안)」 제17조(신청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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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만약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신고인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

했음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수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조정제

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사실상 수입허가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합법적으

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발생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GATT 제11조가 아니라, 앞에서 살

펴본 GATT 제3조(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141)

GATT 제11조는 제목 그대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금지한다. 

어떤 시행된 조치가 (i)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ii)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이 아니며 (iii)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GATT 제11조 위반인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요건은 “‘수

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인은 ‘상품을 수

입하기 전’에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수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142) 첫째 요건은 충족된다.

둘째 요건은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의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은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관세 또는 조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세율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EU 탄소거래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탄소배

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조치는 조세가 아닌 이른바 시장기반조치의 하나로 보

아야 할 것이다.143) 그러나 EU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정부

141) China — Auto Parts (AB), para. 161.

142) 「탄소국경조정법(안)」 제5조(승인을 위한 신청).

143) 이천기(2017),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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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수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이후 제도의 구체화 또는 개정 과정에서 특

별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서, 행

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 환수적 요

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144)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부당이득을 계산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EU 탄소배출거래제의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의한 조치는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이 아닌 수량제한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요건도 충족된다.

셋째 요건은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인 경우이다. 

EU 역내로의 상품 수입은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은 

신고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145) 그리고 사실상 수입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셋째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사실상 수입허가제로 운영된다면, GATT 제11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GATT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내려진 사건 중에서 NPR PPMs

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1998년에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미

국 - 새우 사건이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에서 새우를 잡는 과정

에서 보호 어족인 바다거북이 함께 잡혀 죽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새

우 수입국인 미국이 바다거북을 죽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새우를 잡았다는 인

증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

하자 수출국이 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한 사건이다.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

서에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13조(수량제한의 무차별 시

행) 그리고 제1조(최혜국대우)를 근거로 제시했다.146) 이에 패널은 제11조 

144) 현암사(2019), p. 859.

145) 「탄소국경조정법(안)」 제4조(상품의 수입).

146) WTO,  “DS58: United States —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8_e.htm(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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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인정했기 떄문에 제1조와 제13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47)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미국의 조치가 

정당화되는지를 다루었을 뿐, GATT 제11조와 관련된 패널의 판단은 문제되

지 않았다.148)

라. TBT 협정 제2조(기술규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TBT 협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TBT 협정

은 WTO 회원국이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적용할 때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

국대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49) 여기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된 준수가 강

제적인 문서를 의미한다.150)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표준(standard)에 대해

서는 TBT 협정 제4조가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준수가 강제적인 조치이다. 「탄소국경조정법(안)」

에 따르면, EU 역내로의 상품 수입은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

인을 받은 신고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151) 신고인은 상품을 수입하

기 전에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수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52) 승인받은 신청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EU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

국에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를 해야 한다.153)

어떤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 단계 심사기준이 

WTO 판정례에서 제시되었는데 EC - 석면 사건의 상소기구 판정이 대표적

147) US — Shrimp (AB), para. 7.23.

148) US — Shrimp (AB), paras. 7.16-7.17.

149) TBT 협정 제2조(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제1항.

150) TBT 협정 부속서 1(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그 정의) 제1항(기술규정).

151) 「탄소국경조정법(안)」 제4조(상품의 수입).

152) 「탄소국경조정법(안)」 제5조(승인을 위한 신청).

153) 「탄소국경조정법(안)」 제6조(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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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이다. 어떤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i) 구별 가능한 상

품 또는 상품의 집단에 적용되는 문서일 것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특

성을 규정한 문서일 것 (iii) 이러한 특성의 준수가 의무적일 것이라는 세 단계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54)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TBT 협정 제2조의 적용

탄소배출량과 같은 NPR PPMs와 관련해서도 TBT 협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판정례에서 나타난 상소기구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

다.155)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별하는 것이 TBT 협정에서 말하는 

‘구별 가능한 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TBT 협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TBT 협정 적

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법

(안)」이 발효되면 준수가 의무적이라는 셋째 요건이 충족되겠지만, 첫째와 둘

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량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정되기 어

려울 것이기 떄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동종상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수입품이 국산

품 또는 다른 수입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는다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가 TBT 협정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6) TBT 

협정 제2조는 (i)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ii) 수입상품을 동종의 국내상품 또는 

그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보다 (iii)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목적이 탄소배출 억제라

는 점을 고려하면, EU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상품을 그

154) EC — Asbestos (AB), paras. 66-70.

155) Matsushita et al.(2015), pp. 443-444.

156) Holzer(2014), 공역: 박덕영 외(2016),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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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은 국내상품 또는 다른 수입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 TBT 협정 위반 관련 WTO 분쟁사례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TBT 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WTO 분쟁사례로는 미국 - 참치(Ⅱ) 사건과 EC - 물개 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NPR PPMs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먼저 2011년에 패널 판정이 내려진 미국 - 참치(Ⅱ) 사건에서는 수입국인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에 위반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음 해인 2012년

에 내려진 상소기구 판정에서도 패널의 판정은 유지되었다.157) 이 사건은 참

치를 잡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함께 잡혀 죽는 것을 이유로 미국이 조치를 취

하자 멕시코가 이에 반발하여 발생했다.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서에서 

TBT 협정 외에 GATT 제1조와 제3조도 근거로 제시했다.158)

패널은 멕시코가 TBT 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첫 번째 청구와 GATT에 

근거하여 제기한 나머지 청구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첫 번째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하면 이 사안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GATT 

제1조와 제3조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경제

(exercise judicial)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159)

상소기구는 패널이 TBT 협정 제2조 위반을 인정한 후 GATT 제1조와 제3조

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세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세 조항은 범위와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패널의 이러한 가정은 잘못이라고 중재판정부는 비판했다. 

157) US — Tuna II (Mexico) (AB), paras. 407-408.

158) WTO, “DS381: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81_

e.htm(검색일: 2021. 7. 27).

159) US — Tuna II (Mexico) (Panel), paras. 7.741-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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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TBT 협정에 대한 패널의 판단이 상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을 가능

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11

조(패널의 기능)에 규정된 패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소국인 멕시코가 상소심 구두심리에서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GATT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분석까

지 모두 완료하여 줄 것을 상소기구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상소기구는 미국 조치가 TBT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에 GATT 제1조와 제3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60)

다음으로 2013년에 패널 판정이 내려진 EC - 물개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

국인 EC의 조치가 TBT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 해인 2014년 

상소기구는 패널의 TBT 협정과 관련된 이러한 판단을 무효로 선언했다.161) 

EU는 2009년 EU 차원의 법률(Regulation)을 제정하여 시행했는데,162) 물

개 상품163)의 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해양자원 관리를 목

적으로 사냥된 경우 또는 이누이트 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경

우에 대해서만 물개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164)  

EC - 물개 사건의 패널은 EU의 조치가 물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일부 

예외를 규정한 것은 ‘상품 특성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65) 또한 

160) US — Tuna II (Mexico) (AB), paras. 405-406.

161) WTO, “DS401: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01_e.htm

(검색일: 2021. 7. 29).

162) EU — Lex, “Regulation (EC) No 10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trade in seal produ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

163) 여기서 물개(seal)는 모든 종류의 기각류(pinnipeds)를 의미한다(Regulation (EC) No. 1007/ 

2009 제2조(정의) 제1항). 물개 상품(seal product)은 물개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가공 여부와 무

관하다(제2조 제2항). 

164) 이길원(2014), p. 57.

165) EC — Seal Products (Panel), paras. 7.106, 7.111.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79

패널은 상품이 EU 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물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는 점을 근거로 EU의 조치는 ‘구별 가능한 상품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166) 

그러나 EC - 물개 사건의 상소기구는 EU의 조치가 ‘상품 특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무효화했다. 상소기구는 EU의 조치 중에서 순수하

게 물개로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패널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순수하게 물개로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따라서 패널이 조치의 전

체적이고 핵심적인 면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상소기구는 패널이 

사냥꾼, 사냥 목적, 사냥 방식을 ‘상품의 특성’으로 다루었다는 인상을 받는

다고 지적하면서,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와 이전의 상소기구 판정을 보더

라도 사냥꾼, 사냥 목적, 사냥 방식과 같은 요소를 ‘상품의 특성’으로 볼 수 있

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167)

마.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 또는 최혜국대우 의무 등 다른 

GATT 조항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더라도 GATT 제20조에 의

해 예외로 인정되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

기 어렵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출국과 적극적으

로 협의하고 수출국의 사정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 GATT 제

20조에 따른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68) 기후협정에 따른 수

출국의 권리와 의무가 고려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169)

166) EC — Seal Products (Panel), paras. 7.114, 7.117.

167) EC — Seal Products (AB), paras. 5.35-5.36, 5.45.

168) 김호철(2021), p. 43.

169) Holzer(2014), 공역: 박덕영 외(2016),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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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0조의 구성은 크게 두문(頭文, chapeau)과 하위 1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의 순서는 (i) 제20조 하위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먼저 심사한 다음, (ii) 제20조의 두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

한다.170)

1)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먼저 GATT 제20조에 규정된 여러 항 중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

계가 깊은 것은 (b)호와 (g)호이다. 먼저 (b)호의 내용은 “인간, 동물 또는 식

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b)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설계된 조치인지, 그리고 (ii)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인지의 여부라는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171)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인

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조치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이다. 까다로운 요건은 ‘필요한(necessary)’ 조치

여야 한다는 것이다.

GATT 제20조 (b)호의 ‘필요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 EC - 석면 사건의 상

소기구는 관련 패널 판정을 언급하면서, GATT에 합치하는 또는 GATT 불합

치성이 덜한 ‘다른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때 대안적 조치가 조치를 취하는 WTO 회원국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사

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여야 함은 당연하다. 집행의 어려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고, 더 중요한 목표가 추구될수록 조치

의 필요성이 인정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상소기구는 보았다.172)

170) EC — Seal Products (AB), para. 5.95-5.96.

171) US — Gasoline (Panel), para. 6.20.

172) EC — Asbestos (AB), paras. 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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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다음으로 (g)호의 내용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된 경우”이다. 

(g)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 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

원의 보존’과 관련된 것인지, (ii) 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iii)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

효하게 된 조치인지 여부라는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첫째 요건은 이산화

탄소의 양이 적절한 대기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이라는 점이 인정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족된다. 둘째 요건인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

존과 ‘관련된(related to)’ 조치일 것에 대해, 미국 - 새우 사건의 상소기구는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조치와 목적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한다.173) 앞서 살펴본 (b)호의 필요성 요건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요건인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

되어 유효하게 된 조치”에 대해, 미국 - 휘발유 사건의 상소기구는 천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조치를 부과할 때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상품에도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공평성(even-handedness)에 관한 요건이라

고 보았다.174)

3)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

둘째 GATT 제20조의 두문에서는 어떤 조치가 (i)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 또는 (ii) 국제무역에 대한 위

장된 제한이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한다.

이러한 GATT 제20조 두문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해 미국 - 휘발유 사건의 

173) US — Shrimp (AB), para. 141.

174) US — Gasoline (AB), para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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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위장된 제한’과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은 각각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위

장된 제한’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

면서, GATT 제20조 두문의 근본적인 대상과 목적은 실체적 규범에 대한 예

외의 부당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상소기구는 지적했다.175) 그러나 아래

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조치의 적용으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

다. GATT 제20조에서의 차별은 제1조, 제3조, 제11조와 같은 GATT의 다

른 조항에서의 차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176) 즉 GATT 제20조 두문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조치를 적용한 

결과 차별이 초래되더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닌 경우에는 

GATT 제20조에 의해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 새우 사건이 참고가 될 수 있다. 1998년에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입국

인 미국의 조치가 부당한 차별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하여 GATT 

제20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했

다.177) 그러나 이후 미국이 상소기구 판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지침에 대해 

2001년 말레이시아가 이의를 제기한 이른바 미국 - 새우 사건에서는 제21.5

조178) 상소기구가 GATT 제20조 두문을 포함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179) 

175) US — Gasoline (AB), para. 25.

176) US — Shrimp (AB), para. 151.

177) US — Shrimp (AB), para. 184.

178) 제21.5조 절차는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권고와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여부 또

는 이러한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

결하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DSU 제21.5조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21.5조 절

차라 부른다.

179) US — Shrimp, Article 21.5 (AB), para.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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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과 관련하여 미국 - 새우 사건의 상소기구는 다른 국가의 어

로 방식에 대한 조사 없이 미국의 방식만을 요구한 단일하고 엄격하며 유연성 

없는 조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상소기구는 바

다거북이 함께 잡혀 죽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면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과 비견될(comparable) 정도의 새우잡이 방식을 사용했더라도, 미국 당국

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국가에서 잡힌 새우였기 때문에 미국시장으로의 수

입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다거북의 보호라는 정

책목적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 새우를 수출하

는 일부 WTO 회원국과 진지한 협의를 했을 뿐 다른 WTO 회원국과는 그렇

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180) 또한 ‘자

의적인 차별’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미국 당국이 인증을 위한 결정을 내리

는 방식에 아무런 유연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엄격함과 유연하지 

못함은 자의적인 차별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181)

한편 나중의 미국 - 새우(제21.5조) 사건의 절차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이 

자국과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일부 WTO 회원국뿐만 아니라 

자국에 새우를 수출하는 다른 WTO 회원국과도 이에 상응하는 협상을 한 이

상, 비록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라

는 평가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타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

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미국 - 새우(제21.5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의 기존 조치는 다른 WTO 회원국의 조치가 미국과 본질적

으로 동일할 것을 요구한 반면 개정된 미국의 조치는 ‘비견될 정도의 효과성

(comparable in effectiveness)’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언급하

면서, 이것은 미국이 조치를 적용할 때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182) 

180) US — Shrimp (AB), paras. 165, 171.

181) US — Shrimp (AB), para.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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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차별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사이에서 발생해야 한다. 미

국 - 새우 사건의 원판정 절차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이 비록 자국민에게도 엄

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을 다른 WTO 회원국에 요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은 동일한 여건이 지

배적인 국가에서 다르게 대우받을 때뿐만 아니라, 특정 규제를 하는 것이 새

우 수출국의 ‘지배적인 여건’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허용

하지 않을 때에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상소기구는 자의적 차별과 관련해서

도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사이라는 조건이 자의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다.183) 미국 - 새우(제21.5조) 사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개정된 

지침이 말레이시아에서 지배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상소기구는 이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판정문에는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184)

더불어 조치의 적용으로 자의적 차별 또는 부당한 차별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에 대한 분석은 차별이라는 효과(effect)에 대한 평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차별의 원인(cause) 또는 취지(rationale)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2007년에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브라질 - 재생 타이어 사건에서 상

소기구가 언급했다. 차별의 원인 또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은 앞

서 미국 - 휘발유 사건, 미국 - 새우 사건, 미국 - 새우(제21.5조) 사건에서 상

소기구가 분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브라질 - 재생 타이어 사건의 상

소기구는 언급했다. 브라질 - 재생 타이어 사건에서 패널은 이 사건에서의 특

정 조치(MERCOSUR 협정에 따른 면제 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 수입금지가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상소기구는 패

182) US — Shrimp, Article 21.5 (AB), paras. 120-123, 144.

183) US — Shrimp (AB), paras. 164-165, 177, 184.

184) US — Shrimp, Article 21.5 (AB), paras.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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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이러한 분석이 차별이라는 효과에 대한 평가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패널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GATT 제20조의 문언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기

존 상소기구의 해석과 적용 방식과도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번

복했다.185)

4)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GATT 제20조 두문의 두 가지 요건 중 둘째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

한이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위장된 제한’이라

는 개념은 첫째 요건에 포함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라는 개념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미국 - 휘발유 사건의 상소기구는 보았다. 상소기구는 ‘위

장된 제한’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

다.186) 한편 브라질 - 재생 타이어 사건에서 패널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수입금지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하

는 재생타이어 수입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패널의 판

정을 상소기구는 번복했다. 상소기구는 앞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인지 여

부에 대한 판단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인

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차별이라는 효과에 대한 평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차별의 원인 또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187) 

5) TBT 협정 위반이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가능성

더불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TBT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GATT 제20조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다. TBT 협정에는 

GATT 제20조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GATT 제20

185) Brazil — Retreaded Tyres (AB), paras. 226, 229.

186) US — Gasoline (AB), para. 25.

187) Brazil — Retreaded Tyres (AB), para.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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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TBT 협정을 비롯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른 협정에 적용되는지

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문언적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등 개별 조항별로 분석했는데, 판정의 수가 많지 않다. 따

라서 TBT 협정 위반을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와 관

련하여 상소기구의 입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188)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가. EU LNG 조치의 MFN 및 NT 위반 판정

이 사건은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분야에 대한 조

치와 관계가 있다. EU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녹색활동을 식별하는 분류체계인 이른바 ‘텍소노미

(taxonomy)’를 마련 중이다.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다. LNG와 원자력은 EU 텍소노미 초안과 ISO 텍소노미 초안에서 제외되었

다. 그러나 2021년 초 미국 텍사스 정전 사태와 2021년 10월 유럽의 전력 및 

LNG 수급 대란을 겪으면서, 2022년 초 확정 예정인 최종안에 LNG와 원자

력이 포함되어야 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189) 따라서 LNG 관련 EU의 조

치를 다룬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88) 조영진(2015), p. 46.

189) 유승훈(2021. 10. 19), ｢[매경이코노미스트] K-택소노미와 천연가스｣, https://www.mk.co.kr/opinion/

contributors/view/2021/10/987408/(검색일: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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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는 EU지침(Directive), 이른바 ‘TEN-E 

조치’라는 EU의 조치, 그리고 이러한 EU지침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크로아

티아, 헝가리, 리투아니아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가 포함된다. 패널 보고서에

서는 이 조치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다루었다.190)

표 6-1. EU — Energy Package 사건의 분쟁 대상 조치

연번 조치의 약칭 주요 내용

1 해체 조치(Unbundling measure) 산업의 수직 통합을 완화

2 공공기관 조치(Public body measure)
공공기관에 대한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의 국내법 입법 조치 

3 천연가스 조치(LNG measure) 설비와 운영자 등 용어 정의

4
기반시설 면제 조치

(Infrastructure exemption measure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기반시설 규정

5
상류 파이프라인망 조치

(Upstream pipeline networks measure)

상류 파이프라인망에 대한 접근을 규정한 

EU지침 34조 등

6
제3국 인증 조치

(Third-country certification measure)

제3국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운송망 운영자 

또는 운영망 소유자가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당국은 EU 집행이사회에 이를 통지하고 

위험평가를 실시

7 TEN-E 조치 (TEN-E measure)
특정 기반시설을 공동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규정

자료: EU — Energy Package (Panel)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WT/DS476/R, not yet adopted, pending after appealed), p. 30의 표. 

첫째, 해체 조치(Unbundling measure)는 LNG 분야에서 한 주체가 사업

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통제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91)

190) EU — Energy Package (Panel)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WT/DS476/R, not yet adopted, pending after 

appealed, para. 2.6.

191) Ibid., paras. 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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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기관 조치(Public body measure)는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투

아니아의 국내법이 EU지침 제9조 제6항에 따라 규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

치를 의미한다. 크로아티아의 가스시장법 제14조 제6항, 헝가리의 가스법 제

121조 H항 4호, 리투아니아의 LNG법 제41조 제5항이 이에 해당한다.192)

셋째, LNG 조치(LNG measure)는 EU지침과 관련이 있다. EU지침 제2조 

제11항은 “LNG 설비”와 “LNG 체제 운영자”를 정의한다. 그리고 지침 제2조 

제3항은 “전송”을, 제2조 제4항은 전송과 전송시스템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

를 규정한다. “LNG 설비”와 “LNG 체제 운영자”는 “전송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EU지침에 따라 수직결합의 해체(unbundling)가 요구

되지 않는다. LNG 시스템 운영자는 EU지침 제32조에 규정된 제3자 접근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193)

넷째, 기반시설 면제 조치(Infrastructure exemption measure)는 규정

의 적용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는 2개 유형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요청

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U지침 제36조

에 따른 조치이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규정에는 해체에 관한 규정, 운송 및 

분배망에 대한 제3자의 접근에 관한 규정, LNG 설비 및 저장시설과 상류 파

이프라인망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규정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첫째 

유형의 기반시설은 대규모 신규 설비로서 LNG 저장설비 등이다. 규정의 적

용이 면제될 수 있는 둘째 유형의 기반시설은 기존 설비를 가스 공급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한 설비이다.194)

다섯째, 상류 파이프라인망 조치(Upstream pipeline networks measure)는 

EU지침 제2조 제2항의 “상류 파이프라인망” 정의와 지침 제2조 제3항 “운송

(transmission)” 정의, 지침 34조는 “상류 파이프라인망에 대한 접근” 규정에 

192) Ibid., paras. 2.32-2.33.

193) Ibid., paras. 2.24-2.35.

194) Ibid., paras. 2.3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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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이 분쟁의 대상이다.195) 

여섯째, 제3국 인증 조치(Third-country certification measure)는 EU

지침 제11조와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국내법에 규정된 제3국 인증 

관련 조치이다. 제3국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운송망 운영자 또는 운영망 소유

자가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EU 집행이사회에 이를 통지하고 위

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96)

일곱째, TEN-E 조치(TEN-E measure)는 특정 기반시설을 “공동이익을 

위한 프로젝트(PCIs: projects of common interest)”로 지정하기 위한 기

준을 규정한 TEN-E 규정을 의미한다.197)

   

2)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EU가 최근 러시아로부터의 LNG 및 LNG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

스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노르웨이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되는 LNG

비중을 높이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EU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U지침 제2009/73호(Directive 2009/73/EC, 이

하 “EU지침”)와 EU규정 제347/2013호(Regulation No 347/2013, 이하 

“TEN-E”)를 제정했는데, 러시아산 LNG에 대한 대부분의 차별적인 조치는 

이러한 EU지침과 EU규정이 원인이 되었다. EU지침에서는 EU의 제3차 에

너지 패키지(TEP: Third Energy Package)가 핵심이다.198) 러시아는 EU의 

조치가 GATT와 GATS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95) Ibid., paras. 2.42-2.44.

196) Ibid., paras. 2.45-2.46.

197) Ibid., para. 2.52.

198) EU — Energy Package(Addendum) (Panel)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Addendum), WT/DS476/R/add.1, not 

yet adopted, pending after appealed,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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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EU — Energy Package 사건에서 제소국의 주장

연번 조치의 약칭 위반 주장

1 해체 조치(Unbundling measure)
GATS 제2조(최혜국대우), 제1조(범위 및 정의),   

제3조(투명성)

2 공공기관 조치(Public body measure)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3 천연가스 조치(LNG measure)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GATS 제2조(양허표)

4
기반시설 면제 조치

(Infrastructure exemption measure)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GATS 제2조(양허표)

5
상류 파이프라인망 조치

(Upstream pipeline networks measure)

GATT 제1조(최혜국대우), 

GATT 제3조(내국민대우), GATS 제2조(양허표)

6
제3국 인증 조치

(Third-country certification measure)

GATT 제17조(국영무역기업), 제2조(양허표),      

GATS 제6조(국내규제)

7 TEN-E 조치(TEN-E measure)
GATS 제2조(내국민대우), GATT 

제3조(내국민대우),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자료: EU — Energy Package (Panel)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WT/DS476/R, not yet adopted, pending after appealed), p. 30의 표. 

3) 패널의 판단

패널은 TEN-E 조치가 GATT 제3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패널은 

TEN-E 조치가 EU 역내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경쟁 기회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TEN-E 조치가 GATT 제3조(내국민대

우)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다.199) 

한편 EU는 TEN-E 조치가 GATT 제20조(일반 예외)의 j호에 규정된 이른

바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

인 조치라고 항변했으나, 패널은 EU가 천연가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00) 끝으로 패널은 TEN-E 조치가 GATS 제2조

199) Ibid., para. 7.1300.

200) Ibid., para. 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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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러시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201)

결국 패널은 TEN-E 조치의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위반만을 인정했

고, 러시아가 제기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입증 실패를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상소기구의 판단

피소국인 EU는 2018년 9월 21일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러시아 역시 2018년 9월 28일 

DSB에 교차 상소(cross-appeal)를 하고자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2018년 

11월 20일 상소기구는 DBS에 DSU 제17.5조에 규정된 90일의 기한 내에 

상소기구 보고서를 회람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상소기구는 패널 기록의 방

대함과 사건의 복잡성, 그리고 상소되어 처리가 밀려 있는 사건을 이유로 들

었다.202)

나.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국산품 사용 요건의 NT 

위반 판정

1)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는 국산품 사용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서에서 11개, 이후 첫 번째 주장 서면에서 10개 조

치에 대해 다투었다.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몬테나 주, 코네티컷 주, 미시

201) Ibid., para. 7.1439.

202) WTO, “DS476: Summary of the dispute to dat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

u_e/cases_e/ds476_e.htm(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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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 델라웨어 주, 미네소타 주의 지원정책, 세금환급 정책 등이 이 사건에

서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이다.203)

2) 분쟁당사국의 주장

제소국인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제4항, TRIMs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보조금 협정 제3조 제1항 b호, 제3조 제2항, 제

25조, 그리고 GATT 제23조(무효화 및 침해) 제1항 a호에 위반된다고 주장

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분쟁을 제기했다. 제소국은 2016년 9월 9일 협의를 요

청했고, 이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분쟁해결에 실패하자 제소국은 2017년 1

월 17일 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제소국은 자신이 위반의 근거로 제시

한 협정의 순서대로 패널이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204) 피소국인 미국도 협정

에 대한 심리 순서에 관해서는 제소국의 의견에 동의했다.205)     

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 사건에서 조치의 핵심은 수입품과 국산품의 차이라고 언급하면

서, GATT 제3조 제4항부터 심리한 후, TRIMs 협정과 보조금 협정을 다루기

로 결정했다.206)

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제4항 불합치 여부

패널은 피소국의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검토했다. 첫째,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상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3) US — Renewable Energy (Panel)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T/DS510/R, not yet adopted, pending after appealed, 

paras. 2.2.-2.5.

204) Ibid., paras. 1.1.-1.3, 7.78.

205) Ibid., para. 7.79.

206) Ibid., para.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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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국의 조치가 수입품과 국산품을 오직 원산지에 근거해서만 구별하기 때

문에 수입품과 국산품은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했다.207)

둘째,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요건인지 여부와 관련하

여, 패널은 여기서 ‘영향’과 ‘법률, 규정, 요건’은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치가 법률, 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인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의 조치가 국내 판매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각 조치가 수입품과 국

산품의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패

널은 둘째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208)  

셋째, 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수입품에 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해당 조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조건을 변경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봐

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여기서의 영향은 반드시 실제 발생한 영향일 필

요는 없다는 상소기구의 판정례가 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미국은 인도가 

수치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패널은 GATT 제3조 제4항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경쟁조건에 부

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차별의 잠재적인 영

향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WTO 판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패널은 제소국이 일응 입증(prima facie)을 한 반면 피소국은 반박하

지 못했음을 근거로 마지막 셋째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209) 

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과 보조금 협정 불합치 여부

패널은 위에서 피소국의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에 불합치한다는 판정

을 내렸기 때문에, TRIMs 협정과 보조금 협정 불합치를 이유로 제기된 청구

207) Ibid., paras. 7.91.-7.146.

208) Ibid., paras. 7.155.-7.240.

209) Ibid., paras. 7.24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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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소송경제(judicial economy)를 행사한다고 밝혔다.210) 

다) GATT 제23조(무효화 및 침해) 제1항 a호 불합치 여부

패널은 제소국이 피소국의 조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GATT 제

23조(무효화 및 침해) 제1항 a호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협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화 및 침해에

도 해당되는 것으로 “일응 판단(considered prima facie)” 된다는 DSU 제

3조(일반규정) 제8항을 언급했다. 따라서 패널은 피소국의 조치는 GATT 제

23조 제1항 a호에 불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협정의 무효화 및 침해에도 해당

된다고 결론내렸다.211)  

4) 상소기구의 판단

피소국인 미국은 2019년 8월 15일 DSB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했

다. 인도 역시 2019년 8월 20일 DSB에 교차상소를 하고자 결정했음을 통지

했다. 2019년 10월 14일 상소기구의 위원장은 90일의 기한 내에 상소기구 

보고서를 회람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상소기구 위원은 상소된 사건의 처리

가 밀려 있어 상소된 순서대로 심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212)

다.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산품 사용 요건의 NT 

위반 판정

캐나다 — 재생에너지 사건(Canada — Renewable Energy)은 캐나다 

210) Ibid., para. 7.343.

211) Ibid., paras. 7.373-7.374.

212) WTO, “DS510: Summary of the dispute to dat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

u_e/cases_e/ds510_e.htm(검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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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도입하면서 FIT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에 국산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s)을 부과하자 EU와 일본이 이에 반발하여 WTO에 

제소함으로써 발생했다.

1)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

캐나다의 조치는 크게 FIT 프로그램과 FIT 계약으로(이하 ‘FIT 프로그램 

등’) 구성된다. FIT 프로그램에는 1998년 「전기법」, 2009년 「그린 에너지 

법」, 온타리오 주 규정 제578/05호, 전력시스템운영자시장 매뉴얼, 전력시

스템운영자시장 규칙, 신청서 양식, 당국의 해석 등 총 12개 유형이 포함된

다. 그리고 FIT 계약에는 FIT 프로그램 도입 후 온타리오 전력당국에 의해 체

결된 개별 FIT 계약이 포함된다.213)  

2) 분쟁당사국의 주장

제소국은 캐나다가 보조금 협정, TRIMs 협정, GATT 협정에 위반되게 행

동했다고 주장했다. 제소국은 위반 판정이 내려졌을 때 이용 가능한 구제조

치의 성격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조치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보조금 협

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보조금 협정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214)

피소국인 캐나다는 사건 조치가 국산품 사용 요건을 규정한 국내 법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GATT 제3조 제4항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반박했다.215)

213) Canada — Renewable Energy (Panel)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WT/DS412/R; WT/DS426/R, adopted 24 May 

2013, para. 2.1.

214) Ibid., para. 7.69.

2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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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

패널은 캐나다의 조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TRIMs 협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제소국도 캐나다의 조치가 TRIMs 조치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소국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패널은 TRIMs 협정 위

반 여부에 대한 심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RIMs 협정 제2조 

제2항에는 GATT 제3조 제4항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GATT 협정도 동시

에 검토한다고 설명했다.216)

가) TRIMs 제2조 제1항 및 GATT 제3조 제4항 불합치 여부

패널은 캐나다의 조치가 TRIMs 제2조 제1항 및 GATT 제3조 제4항에 불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217) 

상소기구는 패널이 내린 중간 판단 중 일부를 번복했으나, 결론적으로 캐

나다의 조치가 TRIMs 제2조 제1항 및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패

널의 결론은 유지되었다.218)

나) 보조금 협정 불합치 여부

패널은 캐나다의 조치가 보조금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

다. 패널은 제소국이 재정적 기여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했지만, 혜택의 제공

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19)  

상소기구는 제소국이 혜택의 제공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

복했으나 분석을 완료할 수 없었다.220) 

216) Ibid., para. 7.70.

217) Ibid., para. 7.167.

218) Canada — Renewable Energy (Appellate Body)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WT/DS412/AB/R; WT/DS426/AB/R, adopted 24 May 

2013, para. 5.80.

219) Canada — Renewable Energy (Panel)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WT/DS412/R; WT/DS426/R, adopted 24 May 2013, para.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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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6장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 규범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조치를 다툰 최근의 WTO 사건을 살펴보았다. 먼

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NPR PPMs를 기준으로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WTO 협정에는 

NPR PPMs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특성은 모두 유사한 두 상품을 동종상

품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의 WTO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례의 

태도도 동일했다. 따라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GATT 제3조(내

국민 대우)와 제1조(최혜국대우) 등 WTO 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더라도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NPR 

PPMs를 기준으로 상품을 차별했음에도 불구하고 GATT 제20조에 따른 예외

로 인정된 사례로는 2001년에 제21.5조 패널의 판정이 내려진 미국 – 새우 

사건이 있었다, 이 판정례에 비추어 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GATT 제

20조에 따른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EU가 다른 WTO 회원국의 제도라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효과면에서 비견되는 것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유연

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점은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만 우

리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매수한 배출권을 EU 당국

도 인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220) Canada — Renewable Energy (Appellate Body)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WT/DS412/AB/R; WT/DS426/AB/R, adopted 24 May 

2013, para. 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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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NPR PPMs 조치를 다룬 WTO 판정례 요약

의무 GATT 20조(일반적 예외)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위반

(EC-물개 사건, 패널, 상소기구)

※ NPR PPMs 조치가 GATT 20조 

예외로 인정된 사례 있음:

(미국-새우 사건 제21.5조 상소기구)

제3조

(내국민 대우)

위반

(EC-물개 사건, 패널, 상소기구)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위반

(미국-새우 사건, 패널, 상소기구)

TBT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적용)

위반

(미국-참치   

(II)사건, 패널, 

상소기구)

위반 아님

(EC-물개 사건,  

상소기구)

예외 인정 여부 불명확

※ TBT 협정에는 GATT 20조

(일반적 예외)에 대응되는 조항이 없음

※ GATT 20조가 TBT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견해 대립

주: 표에서 소개된 사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다룬 것이 아니지만, 이 제도의 본질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NPR PPMs를 
다룬 판정례임. NPR PPMs의 TBT 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판정례가 나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조치를 다룬 최근의 WTO 판정례를 

살펴본 결과, 국산품 사용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정책은 모두 WTO 협정, 특히 

그 중에서도 GATT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판

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이 오늘날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생산

과 사용 촉진 조치가 WTO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까지 다른 

WTO 회원국이 이를 용인하고 제소를 자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최근 WTO 

판정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다.

반면 보조금 협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패널의 판단을 상소기구가 무효로 선

언하기도 했고, 혜택의 이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제소국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최근 WTO 판정례의 또 다른 교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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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보조금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더욱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4.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의 조치에 대한 판정례 요약

조치명 GATT 협정 TRIMs 협정 보조금 협정

EU LNG 조치 
Panel

TEN-E 조치,

내국민 대우 위반

(3조)

※ 제소 근거 아니었음 ※ 제소 근거 아니었음

AB 상소 후 AB 기능정지

미국 재생

에너지 국산품 

사용 요건

Panel
내국민 대우 위반

(3조 4항)
소송경제 행사 소송경제 행사

AB 상소 후 AB 기능정지

캐나다 재생

에너지 국산품 

사용 요건

Panel
내국민 대우 위반

(3조 4항)

내국민 대우 위반

(2조 1항)

위반 아님

(혜택 제공 미입증)

AB
패널 판정 

인정(인용)
인정(인용)

패널 판정(혜택 미입증) 

번복 but 분석 완료 

불능

주: EU LNG 사건은 GATS 2조(내국민대우), 미국 재생에너지 사건은 GATT 제23조(무효화 및 침해)에 근거한 청구가 
각각 제기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자료: 저자 작성.

더불어 최근 WTO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패널 

판정에서 패소한 국가가 상소함으로써 최종 판정의 확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힘이 아닌 규범에 기초한 무역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우리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WTO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다자적 차원에서는 WTO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 상태에 

있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FTA 등 양자 차원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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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2021년 10월 29일 우리

나라, EU,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의 주미 대사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한 

「미국 청정에너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멕시코

와 캐나다 정부는 같은 법안에 대해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US- Mexico-Canada Agreemen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재고하

여 줄 것을 촉구했다.221)

221) “Mexico, EU, Japan, others voice concern about proposed U.S. EV tax credit”(2021. 11. 1), 

https://insidetrade.com/daily-news/mexico-eu-japan-others-voice-concern-about-pro

posed-us-ev-tax-credit(검색일: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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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시사점

탄소중립 이슈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이자 지구의 생존

에 관한 문제라는 전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요국은 코로나19 위기

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면서 탄소중립 달성도 함께 고려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정점인 2018년에 비해 40%까지 줄이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국

제사회에 공표하였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그린뉴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밝혔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은 과거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충분

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많은 감축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

장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대다수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고용증대와 경기

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적극적

인 보조를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인 경우가 다수였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협력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일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은 정책목표별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소위 정책표적

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

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

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혔다. 자국의 

경기부양 혹은 자국의 탄소저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설계는 결국 글로벌

한 효용극대화라는 최선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국의 단기적 후생만을 

고려하는 지엽적 균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국 산업발전을 위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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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조금 지급은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며, 탄소누출을 고려하지 않는 

자국 위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펼쳐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린뉴딜이 국내적 경제와 환경 목표에 천착하면 종국

에는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4장과 제5장 그리고 제6장에서는 그린뉴딜은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

해야 하며,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발전과 기

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방은 기업이 세계시장에 참여하고 경쟁하

게 만든다. 개방은 산업의 생산 기술을 효율화하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자유로운 무역은 이러한 기술을 산업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국가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무역과 탄소집약도

의 관계를 분석한 제4장의 결론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국내 산업의 보호

가 아닌, 개방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국제 무역

구조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이라는 EU의 일방적 조치가 가져올 영향을 분

석하고, 국경간 조치가 가져올 피해를 상쇄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그린뉴딜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Fit for 55에서 공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세계경제를 모형화하고, 탄소국경조

정제도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후생 감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 따른 우리나라의 후생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할 경우 각 시

나리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일국 차원의 

수입제한조치는 경제적 측면의 글로벌 후생을 과도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역시 환경만을 고

려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요구된다. 제5장의 결론은 제3장의 결론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달성을 추구하는 환경정책이자 동시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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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위한 그린뉴딜은 예산 제약하에서 탄소집약도와 국제경쟁력을 균형 있

게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6장은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WTO 규범 합치성 여부와 주요

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조치를 다툰 최근 WTO 사건을 살펴보았다. 기존 WTO 

판정 사례에 비춰 볼 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생산 공정상의 특성을 이유

로 상품을 구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지구 온

난화 방지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자국 산업을 우선한 주요국의 조치는 모두 WTO 협정 위

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현재의 WTO 규범과 판정 경향하에서는 그린뉴

딜 정책이 국내 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탄소국경

조정제도 역시 탄소중립이라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 조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도출된 논의를 종합하여 그린뉴딜의 통상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그린뉴딜이 더 효과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살펴본다.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가. 그린뉴딜의 통상정책 측면 고려 필요성

그린뉴딜은 국제무역과 다자간 협력이라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국제경제와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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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경제하에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는 무역을 고려해야한다. 

통상과 국제협력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고 글로벌 탄소저감에도 실

패할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만 탄소감축에 노력을 기

울이면 탄소누출이 발생하여 결국 교역상대국에서 탄소 발생이 증가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역상대국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난다. 통상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정책은 경제학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실행하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균형으로 수렴함으로써 종국에는 기후위기가 앞당겨지는 공

유지의 비극에 도달하기 쉽다

또한 통상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그린뉴딜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시켜 성장

을 방해할 수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

급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은 국제 시장질서를 왜곡하기 쉽기 때문이다. 환경

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국제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지급되는 재정 투입을 제어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 대

다수 개도국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그린뉴딜과 같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투

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재정 여력이 풍부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막대

한 정부의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대로라면 종국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회복에서도 양극화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에는 통상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추구

하되 그 방식은 무역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고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 아니라, 탄소배출집약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봉쇄정책이 펼쳐졌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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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산 자체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려 하기보다는 탄소배출집약도 저

감 노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제3장에서 최근 통상-환경정책의 방향이 이전 시기에 비해 국가간 협

력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일국 차원에 설계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론적 관점에서, 일국 차원에서 그

린뉴딜의 기본 정책방향은 정책목표별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소위 정책표

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대부분의 정책수단은 국내외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해 일정한 

제약하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제3장에서 제시된 이론적 분석틀 안에서 현재의 그린뉴딜을 통

상정책의 맥락에 따라 진단하고, 통상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그

린뉴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본다. 

나. 통상정책 설계의 기본적 고려사항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통상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수단의 

역할은 첫째, 국제적ㆍ환경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탄소중립을 고려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통상적인 맥락을 어떻

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중립을 고려한 수입정책의 경우,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 교정 차

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국

가로부터의 수입 혹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우

선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조건 개선 측면에서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더 큰 지배력을 가지는 산업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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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제한 정책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치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

제가 큰 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수출정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에서 다배출 국가와 경쟁하는 정

도가 치열한 산업을 우선적으로 수출 진흥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세계시장에서 수출지배력이 높은 산업인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

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

뿐 아니라 국제환경 개선에 대한 한계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수출 진흥정책

의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 기준은 상충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기준을 상대적으로 우선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계산할 필요성도 있

겠으나, 최소한 각 기준이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산업을 최우선순위로 

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한 후 점차 대상 산업을 확대해가며 정책설계를 정교

화해가는 접근을 취하는 편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한국의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정

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한

다는 복합적 정책목표는 정책수단 활용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약조건을 어떠한 성질로서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

본적으로 국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산업활동

에 제약이 된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있는 한 탄소시장에서의 배출

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한 총생산 확대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이라는 수단을 이상적 환경으로 상정하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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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계하여서는 사회 전반적인 최적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이론적으로 같은 국내정책 범주

에 있는 산업정책이다. 이 경우 산업정책은 탄소집약도를 반영하도록 설계하

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상대적

으로 덜 지원하고, 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는 방식이 한 예

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어

떠한 조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지 명확히 인식한 뒤에 그 정도

(degree)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높은 탄소배출량 통제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의 산업정책은 산

업별 탄소집약도에 대한 측면뿐 아니라 산업간에 대체성 구조가 어떻게 짜여

져있는가 혹은 변화해가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 제4장, 제5장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사항

은 그린뉴딜 설계 시 산업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방

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생산 축소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

능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탄

소집약도가 13.5% 낮아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으로, 탄소배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도 높은 탄소집약도

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과거 녹색성장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서 탈

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과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배출 대응이 취약한 산

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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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

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지원(취약산업의 저탄소 전

환 노력 지원)과 탄소집약도가 낮은 산업 지원(에너지 기술혁신 등) 사이의 조화

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 수소산업 등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저탄소 전략의 현실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고려할 때, 탄소집약도가 높은 취약산

업에 대해서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 개선 지원

에222)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민간의 탄소저

감 노력 캠페인의 확대를 고려한 에너지 분야의 전환도 그린뉴딜이 시급히 투

입되어야 할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에 대한 탄소저감

과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조하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과 대

기업 모두에게 탄소중립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린뉴딜 전략에서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가.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를 위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보호주의가 아닌 개방, 국가간 공동의 대응과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는 

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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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비용을 줄이고 효과는 더욱 확대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개

방의 확대는 기술을 확산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기술 개발

과 감축 노력을 유인하게 된다. 기후클럽과 같이 유사한 수준의 환경규제와 

탄소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간의 협력은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탄소

누출이나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

술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그린뉴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또한 규범에 입

각한 무역질서의 복원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보조를 퇴출시켜 공정한 경쟁

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기술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규범 정립은 그린

뉴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WTO와 같은 다자체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환

경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배출권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양자간ㆍ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

에서 그린뉴딜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그린뉴딜을 활용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충분히 이뤄낸다면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그린뉴딜의 효

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글로벌한 노력과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나.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

1)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

본 보고서는 무역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국내 정책만을 시행하는 것보다 오

히려 효율적인 탄소저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방의 확대와 탄소배출 저감은 일견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산업 보호와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국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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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방 확대를 그린뉴딜 정책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바는 탄소정책과 무역개방이 

반드시 상충되는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며, 탄소정책과 개방정책이 같

이 맞물려 추진될 수 있고, 탄소정책과 개방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효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 방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개방이 탄소집약도 하락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

도 개방으로 인해 탄소집약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덕

분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무

역을 위한 국제표준 등의 도입이 탄소배출 저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탄소배출도가 높은 산업과 기업

이 이동하는 탄소누출 현상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개방과 탄소집약도 저감의 관계나 개방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모두 많은 논란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방이 탄소집약도 저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탄소누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헌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진행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이나, 산업 전체의 생산이나 무역에 대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결국 정책 당국자가 찾아야하는 조화로운 경제학적 

해결 방식이다. 다만 201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

책과 자국 중심의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정

책 역시 불황기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큰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개방의 확대나 무역자유화 논의는 애초에 불

가능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탄소정책

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5장의 분석 결과가 제시하고 있듯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이 국경간 무역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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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저해하는 제도는 전반적인 후생 수준을 감소시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정책은 경제 전체에 추가적인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고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 전체

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중 

개방 확대 또는 높은 수준의 개방 수준 유지는 정책당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카드로 인식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2) 국내적으로 탄소저감 친화적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 필요

한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개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개방 확

대를 추구함에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상의 전방산업 위주로 전환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개방 확대가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고무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높이

는 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탄소정책과 개방정책의 조화라는 과제에 대한 구체

적인 답이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한국은 이미 개방도가 상당히 높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정책이라는 구체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방을 추진해야 할지 고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효율적 탄소

저감과 개방 확대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기

존의 국제무역론에서 말하는 비교우위 또는 규모의 경제에 탄소배출 저감이

라는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현재 선

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각국의 주요 정책마다 건건이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탄소저감에 대한 

일련의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보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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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일견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

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엄밀한 분석은 최근까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제4장의 분석은 추가적으로 개별 국가로서 한국의 입장에서 정책적 방

향과 전략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 바로 ‘GVC상 전방산업 중심으로

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산업별로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산업연계관계를 고려하여 탄소집약도가 

낮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 관점에서 이러한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전방산업으로서 금융이나 R&D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

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

중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고 수출 비중 또한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산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산업에 대한 탄소집약도를 기술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해당 산

업에서 탄소배출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산물 제조와 함께 해당 산업에서의 R&D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 역

시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전방 서비스 산업의 확대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국가 내에서의 세밀한 산업간 조정은 앞서 나 

절에서 언급한 통상정책 설계의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다.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1) 기초기술에 대한 그린뉴딜 투자로 전환

본 연구는 그린뉴딜을 통한 산업보조는 기초기술과 학문 방면으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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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는 그

린뉴딜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녹색성장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서 탈피하

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는 WTO협정 위반이라는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

업구조로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은 현재 입증되지 않았거나 미성

숙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투자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관련 기술 수준은 이차전지와 친환경 시장에서는 최상위 수준

에 있으나, 풍력, 수소에너지, 탄소 저장 및 포집 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로 알

려진 부분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3) 정

부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분야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

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그린뉴딜 정책에 국산품 사용 조건과 같이 국제규범에 정면으로 위반

되는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미국, 캐나다 등이 최근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취했으나 인도, EU, 일본이 WTO에 

제소하여 모두 패널 단계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

야와 같은 환경 관련 분야라고 하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나 차별적 조치를 

교역상대국이 용인하여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조치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직간접적인 비

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그린뉴딜을 통한 산업보조는 기초기술과 학문 분야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최근 캐나다 재생에너지 사건에서 패널은 혜택의 제공이라는 요건

223) 허가형(2021),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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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제소국이었던 EU와 일본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의 조치가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러한 판단을 무효로 선언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패널

과 상소기구도 결론이 다를 정도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특정 산업이 아닌 기초기술과 학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

불법적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그린뉴딜을 제한하면서, 그린뉴딜의 자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무역규범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주요국의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관련 산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을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WTO에서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무

역에서의 특혜가 허용되지 않고, 탄소저감이라는 환경정책 목표하에서 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기술 등에 대한 정부 보조를 화석연료나 특정 기술 개발에 대

한 보조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규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보조조치이거나 

외국의 기업에는 기술장벽이 될 수 있는 국경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일부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은 무역과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

일 수 있고 또 일부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기술에 대한 

지원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환경에 대한 보조금 규범이 부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국

이나 중국과 같은 재정 투입 규모가 큰 국가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국가의 기

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WTO의 

기능 회복이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

진 국가는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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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WTO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보조금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린뉴딜하에서 탄소배출저감 기술 개발 또는 관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WTO는 환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도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WTO는 지금까지 다른 산업을 제외하고 환경 분야에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왔다. 이는 각국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

초기술에 지원을 실시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했다. 최근과 같이 탄소중립 달

성의 시급성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논의

를 시작하기 적절한 상황일 수 있다. 

환경보조금 지급 시 허용보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무역왜곡적 보조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설

비 변경과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금 등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외의 사

항에 대하여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마비되어 있는 WTO의 

상소기구와 협상 기능 회복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내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Structural Discussion)에서 주요 

협력국과 함께 환경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 환경보조금 

논의를 추가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하겠다. 

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

1)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클럽 참여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 차원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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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적이다. 파리협정과 WTO는 현재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체제이지

만, 두 체제 모두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제약 아래 놓

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선으로 복수국간의 기후클럽 형성과 여기

에 필요조건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리협정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모든 국가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수준의 국가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또 이행한다면,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을 강제

하거나 의무 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낮다. 

WTO 역시 기능 정상화 전까지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호주의적 그린뉴딜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WTO의 기능회복

도 쉽지 않다. 

다자간의 협력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클럽 형성과 참여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WTO가 기능 마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주

목받고 있는 복수국간 협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 복수국간 협상은 다자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

에 이르기 유리하고 해당 조합에서 탈퇴했을 때의 불이익이 참여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간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맺은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제라고 평가된다. 글로벌 탄소중립 문제에서도 이러한 복수국간 모임 

형태의 기후클럽이 대안이 될 수 있다.224)  

기후클럽은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을 선언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225)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24) 2018년 노벨상 수상자인 Nordhous는 이를 기후클럽(Climate Club)으로 개념화하였다.

225)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자

체로는 EU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주의적 정책이지만, 글로벌 통상이라는 경제적인 영역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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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기후클럽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장개방을 통해 경험하였듯이 복수국가의 기후클럽은 그린뉴딜을 

통한 투자와 산업 육성 시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기술에 대한 

공동투자나 외국인투자 확대와 협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 기술 개발과 혁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226)

또한 통상정책적 맥락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 후생 감소를 전제해야 하며, 특히 무역개방도가 높은 현

실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후클

럽에 가입했을 때 탄소국경조정을 통한 공동의 수입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기후클럽 내에서는 탄소국경조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지만, 비회원국에 대

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국내 경제와 우리 무역에 미치는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의 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기후클럽의 가입 전제조건은 제5장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탄소국

경조정제도가 원활히 작동해야한다. 또한 탄소국경세를 통한 각국의 참여 이

익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성립하여 배출권 거래제

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간 조화와 운영 개선이 필수적이다.

2)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탄소가격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탄

소배출권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 

주요국이 실행하고 있는 탄소 가격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

한 기후정책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협력은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임승차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좌절됐지만, 탄소국경세는 결국 탄소저

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6) “Germany eyes EU ‘climate club’ with US, Japan and China”(2021. 5. 23), https://asia.nikkei.c

om/Spotlight/Environment/Climate-Change/Germany-eyes-EU-climate-club-with-US-J

apan-and-China(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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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다양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가 시행 중이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2% 정도를 포함하는 데 그치

고 있으며 탄소 가격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015년부

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기 시작해 현재 제3차 계획기간을 이행하면서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제도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별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배출량을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폭넓은 산업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227) 

다만 지금까지는 배출권 거래라는 시장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감축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보다는 무상할당을 통해서 기업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주를 이뤘고, 그 결과 탄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등의 

한계를 보여줬다.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추후 세금 감면에 

보조를 주는 형태로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탄소가격제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제도 인프라다. 또한 제2장

과 제5장의 논의에서와 같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도 핵심

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따라

서 그린뉴딜은 탄소배출 감소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재의 탄

소배출권시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228) 

탄소배출권시장 개선의 핵심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탄소가격제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에 

탄소배출권을 매도ㆍ매입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도록 한

다. 하지만 시장이 작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

227) [표 2-9] 참고.

228) 김상윤(2021. 7. 27), ｢EU ‘탄소국경세 폭탄’ 떨어진다…韓 면제될 수 있을까｣, https://www.edaily.

co.kr/news/read?newsId=01220166629118784&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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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에 따른 초과분을 매도할 수 없어 추가 감축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 시장 규모가 작으면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족분의 배출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 규모가 

작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

하기 어려워진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그린뉴딜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확대에 대비하여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탄소배출집약도 저하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기업을 확대

하려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배출량의 3% 정도를 차

지하는 중소기업으로의 제도 확대는 실질적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229) 시장 확대에 대비해 개별 기업이 배

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유

상할당 확대를 위한 기반을 형성해 줄 것이다.

둘째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를 위해 외부 감축사업을 인정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고, 그린뉴딜은 국내기업이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이는 향후 

다양한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축활

동을 통해 상쇄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향후 감축기술 개발하는 데 유인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29)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2021. 10. 1, 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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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탄소가격제도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서 탄소가격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으로 도입되고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배출에 직간접적

으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의 사

용을 장려한다. 오염 비용을 탄소 배출 주체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폭염에 따른 의료비 등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

생하는 비용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내재화하는 것이다. 

탄소가격제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가 있다. 탄소세의 경우 정부가 탄소에 값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탄

소배출량이 정해지는 형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개의 탄소세 제도가 시

행되고 있는데 그중 27개가 국가 단위이고 8개가 지역 단위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의 5.5%인 2.99GtCO2e에 탄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부록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많은 국가가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

으며, 캐나다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세를 부과

하고 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와 남아공, 우크라이

나 등 개도국에서도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으나 비교적 탄소가격이 낮다는 특

징이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량 총량을 확정

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탄소 가격이 책정되는 원리로, 

세계 온실가스의 16.1%인 8.73GtCO2e에 적용되고 있다. 국가단위 ETS는 

9개, 지역 수준의 ETS는 EU ETS가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처럼 일부 주

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ETS는 19개로, 총 29개의 ETS가 시행 

중이다. 유럽에서 책정되는 배출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격

이 비교적 낮지만 중국 또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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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 단계에서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

며 2021년 2월부터는 전력 부문에서 전국적인 ETS 시행을 시작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탄소가격제 역시 글로벌 탄소시장 

형성에 이르기에는 각국의 정책이 소극적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더 많은 국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탄소가격제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1.6%를 통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개국 중 인도, 

러시아,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

출의 17.2%를 차지하면서도 경제주체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탄소가격제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230) 

탄소가격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40~80달러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231) 하지만 2021년 4월 기

준으로 64개의 탄소 가격 중 9개의 탄소 가격만이 40달러 이상이다. 가장 탄

소가격이 비싼 지역은 북유럽으로 스웨덴은 137.2달러, 스위스와 리히텐슈

타인 101.5달러, 핀란드 72.8달러, 노르웨이 69.3달러며 모두 탄소세가 부

과된 가격이다. 유럽 ETS의 탄소 가격은 49.8달러며 스위스 ETS의 가격은 

46.1달러다. 최근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남아공 등에서 탄소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나 아직 54개국의 탄소가격이 세계은행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주요국의 탄소저감 정책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에 많은 노력

230)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탄소가격제를 활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나 아직 시행 중이지는 않다. 

브라질은 어떠한 제도를 활용할지 검토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전력과 산업 부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231) OECD(2021), “Effective Carbon Rates 2021: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https://www.oecd.org/tax/tax-policy/effective-carbon-rates-2021-0

e8e24f5-en.htm(검색일: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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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각국 탄소정책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는 배출권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며 주요 배출기업의 면제 등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 가격 인상 

시 비용 상승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2018년 디젤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

하려 하자 대규모 시위가 지속됐다.233) EU가 최근에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

도 또한 탄소가격제를 보완할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2) “Carbon prices are too low to reduce emissions”(2018. 9. 20), https://www. scientificamerica

n.com/article/carbon-prices-are-too-low-to-reduce-emissions/(검색일: 2021. 10. 22).

233) “The era of polluting the atmosphere for free is closing to a close”(2021. 7. 15), https://qz.com

/2028724/to-address-climate-change-fix-the-global-carbon-price/(검색일: 2021. 10. 22).

부록 표 1-1. 전 세계 탄소세 현황

(단위: 달러)

제도명 적용 품목
가격

(2021)
추가 품목

추가 품목 가격  

(2021)

스웨덴 탄소세 　 137.24 　 　

리히텐슈타인 탄소세 　 101.47 　 　

스위스 탄소세 　 101.47 　 　

핀란드 탄소세 수송연료 72.83 그 외 화석연료 62.25

노르웨이 탄소세 상단 69.33 하단 3.87

프랑스 탄소세 　 52.39 　 　

룩셈부르크 탄소세 디젤 연료 40.12 모든 화석연료 23.49

아일랜드 탄소세 수송연료 39.35 　 　

브리티시컬럼비아주(캐나다) 탄소세 　 35.81 　 　

네덜란드 탄소세 　 35.24 　 　

아이슬란드 탄소세 화석연료 34.83 F-가스 19.79

캐나다 연방 연료비 　 31.83 　 　

뉴브런즈윅주(캐나다) 탄소세 　 31.83 　 　

포르투갈 탄소세 　 28.19 　 　

덴마크 탄소세 화석연료 28.14 F-가스 23.65

영국 탄소 가격 지원 　 24.80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캐나다) 탄소세 　 23.88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캐나다) 탄소세 　 23.88 　 　

노스웨스트 준주(캐나다) 탄소세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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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1. 계속

(단위: 달러)

제도명 적용 품목
가격

(2021)
추가 품목

추가 품목 가격 

(2021)

슬로베니아 탄소세 　 20.32 　 　

매니토바주(캐나다) 탄소세 　 19.90 　 　

스페인 탄소세 　 17.62 　 　

라트비아 탄소세 　 14.10 　 　

타마울리파스(멕시코) 탄소세 　 12.72 　 　

사카테카스주(멕시코) 탄소세 　 12.23 　 　

남아공 탄소세 　 9.15 　 　

아르헨티나 탄소세
액체연료 

대부분
5.54 　 　

칠레 탄소세 　 5.00 　 　

콜롬비아 탄소세 　 5.00 　 　

싱가포르 탄소세 　 3.71 　 　

멕시코 탄소세 상단 3.18 하단 0.36

일본 탄소세 　 2.61 　 　

에스토니아 탄소세 　 2.35 　 　

우크라이나 탄소세 　 0.36 　 　

폴란드 탄소세 　 0.08 　 　

주: 국가마다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거나 예외조항이 있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검색일: 2021. 
10. 22).

부록 표 1-2. 전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단위: MtCO2e)

제도명  탄소 가격(2021) 거래 대상

유럽 ETS(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9.78 1725.77

스위스 ETS 46.10 6.04

앨버타주(캐나다) TIER 31.83 153.87

캐나다 연방 OBPS 31.83 73.52

사스카체원주(캐나다) OBPS 31.83 8.65

독일 ETS 29.37 398.62

몬테네그로 ETS 28.19 -

뉴질랜드 ETS 25.76 45.25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캐나다) PSS 23.88 4.59

브리티시컬럼비아주(캐나다) GGIRCA 19.90 -

매니토바주(캐나다) ETS 19.90 -

노바스코샤주(캐나다) CaT 19.6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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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1. 탄소가격 40달러 미만 국가

(단위: 달러)

주: 2021년 4월 기준, ETS의 경우 *로 표시함.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검색일: 2021. 

10. 17).

 부록 표 1-2. 계속

제도명  탄소 가격(2021) 거래 대상

캘리포니아주(미국) CaT 17.94 352.64

퀘벡(캐나다) CaT 17.94 60.90

한국 ETS 15.89 513.42

RGGI(미국)  8.69 160.26

매사추세츠(미국) ETS  6.50 11.88

상하이(중국) 시범 ETS  6.32 104.2

광둥성(중국, 선전 제외) 시범 ETS  5.72 163.3

사이타마시(일본) ETS  5.42 7.44

도쿄(일본) CaT  4.87 13.18

후베이성(중국) 시범 ETS  4.41 138.37

베이징 시범 ETS  4.32 69.65

톈진(중국) 시범 ETS  3.80 53.76

충칭(중국) 시범 ETS  3.71 21.2

푸젠성(중국) 시범 ETS  1.25 76.01

카자흐스탄 ETS  1.18 156.52

선전(중국) 시범 ETS  1.12 24.38

주: 국가마다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거나 예외조항이 있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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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부록의 주요 내용은 제4장과 관련하여 탄소가격이 탄소배출집약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정책은 탄소배출 저감

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권 총량을 정하고 정해진(할당받은) 배출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사야한다. 탄소배출 주체(예: 공장, 사업장, 기

업 등)는 탄소배출의 절대량을 줄이거나 생산 단위당 탄소배출집약도를 낮추

는 노력을 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탄소배출 저감으로 인한 

이익이 커지므로 탄소배출을 줄일 유인이 커진다.

부록 그림 2-1. 수출탄소집약도와 실효 탄소가격(2015년 기준) 

자료: OECD.Stat, “Effective Carbon Rates,” https://stats.oecd.org/?DataSetCode=ecr(검색일: 2021. 8. 10).

[부록 그림 2-1]은 2015년 기준 OECD가 제공하는 ‘실효 탄소가격

(Effective Carbon Rates)’과 총수출 탄소집약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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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총수출 탄소집약도가 

낮다. 다만 높은 탄소가격이 낮은 탄소집약도를 유발했다고 보는 인과관계식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록 그림 2-1]은 횡단면 그래프이므로 국

가간 정책 차이로 인해 탄소가격과 탄소집약도 간에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느슨

한 탄소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 낮은 탄소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강도의 탄소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면 탄소배출도

가 높은 국가에서 탄소가격이 높아야할 것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횡단

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혼합된 패널 자료가 필요하며, 여기에 탄소집약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추가하여 가격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분석자료

OECD는 전 세계 40개국(OECD 회원국이거나 G20 국가 중)에 대해 2012

년, 2015년, 2018년 3개년도의 ‘실효 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된 자료가 2005년에서 2015

년이므로 실제로 가격탄력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과 2015년 자료

이다. 실효 탄소가격은 탄소 1톤당 배출권 가격, 탄소세, 연료소비세(유류세 

등)의 합으로 정의된다.234) ECP30, ECP60, ECP120은 각각 탄소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설정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CP120은 세기 중반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톤당 탄소가격(120 유로)을 의미하며 개별 국가 

데이터는 개별 국가의 정책이 여기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를 표시한다.

234) 좀 더 자세한 실효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는 OECD(2021), “Effective Carbon Rates 2021: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https://www.oecd.org/tax/tax

-policy/effective-carbon-rates-2021-0e8e24f5-en.htm(검색일: 2021. 7.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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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탄소 가격변수 요약 통계량

변수 (탄소가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
 79 2.445 0.599  0.951  3.324  

ln
 79 2.908  0.678 0.976 3.912 

ln
 79 3.359  0.809 0.976 4.388 

ln
 79 2.271  0.607 0.657 3.162 

ln
 79 2.734  0.693 0.657 3.736 

ln
 79 3.186  0.830 0.657 4.359 

자료: 저자 작성.

2) 추정모형

수출 탄소집약도는 일정한 수출액에 포함된 탄소의 양이며 본 장에서는 수

출 백만 달러당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톤)을 사용한다. 수출 탄소집약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총생산, 일인

당 국민소득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부록에서는 전체 장에서

의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인 선형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3) 분석 결과

[부록 표 2-2]는 OECD 실효탄소가격 변화에 따른 총수출 탄소집약도의 

변화를 구한 것이다. 선형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내에서의 가격 변

화에 따른 탄소집약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모두 로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탄력도로 이해할 수 있다. 탄력도는 약 0.02~0.09% 수준이다. 다만 전체

적으로 표본기간이 짧고 표본 수도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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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실효탄소가격과 총수출 탄소집약도(선형고정효과 모형)

　 (1) (2) (3) (4) (5) (6)

모형

종속변수 ln 

가격변수 ln
  ln

  ln
 ln

 ln
  ln

 

탄력도 -0.0906 -0.0470 -0.0277 -0.0560 -0.0302 -0.0163

　 (0.0603) (0.0423) (0.0303) (0.0561) (0.0380) (0.0280)

국가고정
효과

O O O O O O

연도고정
효과

O O O O O O

표본 수 79 79 79 79 79 79

수정  0.655 0.644 0.639 0.642 0.638 0.635

주: 1) (  ) 안은 표준강건오차.
   2)* p<0.10, ** p<0.05, *** p<0.01.

부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본 부록은 [표 4-3]과 관련하여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중간재 수출 탄소집

약도에 대한 동적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탄소집약도는 기술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자기상관이 있을 경우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부록에서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동적패널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패널 분석의 경우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관측치의 평균값을 제거하는 방법(demean)으로 통제하

는데, 동적패널 방법에서는 일계 차분(first differencing)을 이용한다. 일반

적으로 1개 이상의 과거 종속변수를 포함하며 내생성을 통제하는 도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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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장 3. 나 절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패널분석모형은 [부록 식 3-1]

과 같다.

           ′    

[부록 식 3-1]

이제 종속변수의 1기 전기를 설명변수로 포함한다고 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 일인당 GDP, 무역 변수 등 설명변수 전체를 라 표시하면 위

의 식을 [부록 식 3-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        [부록 식 3-2]

일계 차분 변환을 통해 상수항과 개별국의 이질성이 제거되면 위의 식을 

[부록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부록 식 3-3]

구체적인 추정 방법은 Arellano and Bond(1991)에 따라 일반화적률 추

정법(GMM)을 이용한다. 효율적인 추정을 위하여 잔차항의 분산 공분산 가

중치는 2단계 일반화적률 추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결과는 [표 4-3]과 

유사하다. 생산의 변화는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이 없다. 일인당 GDP의 경우 본 장의 다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소집약

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관심변수인 개방도, GVC 후방참여도 및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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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참여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일반 패널분석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

고 있다. 다만 개방도의 경우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간재 수출 탄소집약

도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GVC 후방참여도의 경우 다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소집약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GVC 전방참여도의 경우 본문에서

의 분석과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GVC 전방참여도의 확대는 중간

재 수출 탄소집약도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

부록 표 3-1. 동적 패널 분석

　 (1) (2) (3) (4) (5) (6)

　종속변수 ln


　설명변수 　 　 　 　 　 　

ln    0.350*** 0.352*** 0.348*** 0.361*** 0.419*** 0.409***

　 (0.0453) (0.0483) (0.0512) (0.0513) (0.0396) (0.0479)

ln  
 　 -0.0107 　 -0.0129 　 -0.000861

　 　 (0.0413) 　 (0.0411) 　 (0.0368)

ln  0.340 0.533** 0.165 0.334 0.196 0.317**

　 (0.216) (0.225) (0.195) (0.207) (0.148) (0.160)

ln
 -1.022*** -1.211*** -0.858*** -1.033*** -0.772*** -0.881***

　 (0.235) (0.247) (0.204) (0.221) (0.160) (0.174)

 -0.00455** -0.00510** 　 　 　 　

　 (0.00208) (0.00213) 　 　 　 　

 　 　 0.00114 0.000262 　 　

　 　 　 (0.00346) (0.00358) 　 　

 　 　 　 　 -0.0203*** -0.0208***

　 　 　 　 　 (0.00360) (0.00376)

국가고정효과 O O O O O O

연도고정효과 O O O O O O

표본 수 567 504 567 504 567 504

주: 1) (  ) 안은 표준강건오차.
   2)*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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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적패널 분석과 관련하여 과거 변수를 얼마만큼 포함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기 전만을 포함하는 경우 Sargan 테스트를 이

용하며 2기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Arellano-Bond 테스트를 이용한다. 아래

의 표는 1기 이상의 전기를 포함했을 때 오차항과 자기상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록 표 3-2]~[부록 표 3-4]는 각 분석에서의 자기상관 테

스트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세 경우(개방도, GVC 후방참여도, GVC 전방참

여도) 모두 동일하게 1기는 유의하게 자기상관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였으

나, 2기에서는 모두 기각하지 못하였다.

부록 표 3-2. 자기상관 테스트(개방도)

Order z Prob > z

1 -3.3649 0.0008

2 0.99784 0.3184

부록 표 3-3. 자기상관 테스트(후방참여도)

Order z Prob > z

1 -3.0987 0.0019

2 1.1393 0.2546

부록 표 3-4. 자기상관 테스트(전방참여도) 

Order z Prob > z

1 -4.1957 0.0000

2 0.74428 0.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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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본 부록에서는 제4장에서 이용된 후방참여도와 전방참여도의 개념 및 도

출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Hummels, Ishii, and Yi(2001)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수직적 특화

(VS: vertical specialization)에 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기본적으

로 수직적 특화는 본문에서 말한 후방참여 및 전방참여의 개념과 맞닿아있다. 

다만 이들의 모형은 한 국가의 입장에서 수직적 특화를 도출한 것으로서 이후

에 많은 연구가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으로 확장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Daudin, Rifflart, and Schweisguth(2011), Timmer(2012), Johnson 

and Noguera(2012), Stehrer, Foster-McGregor, and de Vries(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방참여 및 후방참여 분석에 좀 더 

특화된 Koopman, Wang, and Wei(2014)에 따라 GVC 후방참여도 및 전

방 참여도 계산을 설명한다. 

한 국가의 총생산은 최종재와 중간재로 해외 또는 국내에서 쓰이게 된다. 

예를 들어 2국가 1산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국과 2국의 총생산은 각각 다

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국 총생산:            [부록 식 4-1]

2국 총생산:            [부록 식 4-2]

여기서  (i = 1, 2)는 i국의 총생산을 나타내고, 는 i국에서 생산된 산

출물이 j국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을 표시하며(즉 중간재 수요), 는 i국 생산

물에 대한 j국에서의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위의 두 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변

환하고 총생산을 최종수요에 관하여 정리하면 [부록 식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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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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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식 4-3]

여기서 I는 항등행렬(identity matrix)을 나타낸다. 매트릭스 표시로 간단

히       로 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렬 B는 레온티에프 역

행렬이라고 부른다. 

같은 방식으로 G국 N산업에 대해 일반화하면 [부록 식 4-4]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식 4-4]

여기에서      ⋯  이고, 각 는 산업간  ×   블록 레온

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국내 부가가치를 별도로 계산하기 위하여   ( ×  ) 매트릭스를 도입

한다. 앞에서 예시로 든 2국가 1산업의 경우, 국가 1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1

국 생산에 소요된 중간재 가치의 비중을 제외한       이 되며, 주

대각 행렬의 원소만 존재하므로 2국 1산업의 경우  



 


 

 
가 된다.   매

트릭스를 레온티에프 역행렬에 곱하면 각국의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을 도출할 수 있는데, 2국 1산업의 경우 [부록 식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부록 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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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국 산업의 경우에 적용하면   ( ×  )는 [부록 식 4-6]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식 4-6]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므로, 투입

산출표상의 수출을 계산한다. 투입산출표상의 수출은 다음과 같다. 아래 수

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수출은 생산국이 사용하지 않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

요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 ≠    ≠         [부록 식 4-7]

후방참여는 정책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경제학 문헌에서

는 로 표시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문헌의 표현인 전방참여는 경제학 문

헌에서는 으로 표시한다. 와 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부록 식 4-8]

  ≠               [부록 식 4-9]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방참여에 해당하는 

는 j국의 입장에서 자국 수출에 소요되는 수입 중간재 부가가치의 합이

다. 제4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후방참여도는 도출된 값을 j국의 총수출로 나누

어준 값이다. 전방참여에 해당하는 는 다른 나라의 수출에 포함된 j국의 

총부가가치의 합이다. 제4장의 분석에 사용된 후방참여도는 도출된 값을 j국

의 총수출로 나누어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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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부록 표 5-1. 산업전환 코드

1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D01T03

2 Mining and quarrying D05T09

3 Food, beverages, and tobacco D10T12

4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D13T15

5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D13T15

6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D16

7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D17T18

8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D19

9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D20T21

10 Rubber and plastics D22

11 Other nonmetallic minerals D23

12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D24T25

13 Machinery, nec D28

14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D26T27

15 Transport equipment D29T30

16 Manufacturing, nec; recycling D31T33

17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D35T39

18 Construction D41T43

19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D45T47

20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D45T47

21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household goods

D45T47

22 Hotels and restaurants D55T56

23 Inland transport D49T53

24 Water transport D49T53

25 Air transport D49T53

26 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D69T82

27 Post and telecommunications D61

28 Financial intermediation D64T66

29 Real estate activities D68

30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D68

3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compulsory social security D84

32 Education D85

33 Health and social work D86T88

34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D90T96

35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D97T98



254•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Green New Deal for Carbon-neutrality and 
Trade Policy in Korea

Jukwan Lee, Jong Duk Kim, Jin-Young Moon, Jun Hyun Eom, 

Ji Hyeon Kim, and Jeongmeen Suh

This research defines the Green New Deal, as a fiscal policy having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growth as its main objectives. A 

trade policy perspective and approach has been applied while 

reviewing the carbon-neutral policy as both carbon-neutrality and 

economic growth pursued by the Green New Deal are closely linked 

to the multilateral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Climate 

change is a global issue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ere are 

inevitably limits to the leve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fforts of any one region or country. 

Carbon-neutrality also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production networks. Production supply chains are 

expanding all over the world and value chains are intricately 

connected. The Green New Deal need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rad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implications in 

terms of trade policy in relation to the Green New Deal policy for 

carbon-neutrality.

Chapter 2 introduces carbon-neutral policies that major countrie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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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dopting and compares them with past Green New Deal policies. 

The latter were introduced in the context of economic stimulus and 

eco-friendliness du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we 

compare Korea’s current Green New Deal with its 2008-version called 

the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lthough major countries used different names such as 

‘Green Deal’ or ‘Green New Deal’ to implement policie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ey were not sufficient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Past and current policies 

generally put more emphasis on short-term employment growth and 

economic stimulus. Korea’s Green New Deal also had limitations while 

considering carbon-neutrality as a policy goal until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reen New Deal 2.0 in July 2021. Discussions in 

Chapter 2 confirm the need for a balanced Green New Deal design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rade aspec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conomic growth, as the effects of carbon-neutral 

policies promoted by major countries also affect trade.

Chapter 3 examines the reason why each country is imposing 

independent carbon policies as seen in Chapter 2,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Green New Deal policies. As with 

carbon policies, multilateral cooperation is more effective than 

individual countries’ independent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policy. 

However, discussions in Chapter 3 shows that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at the UN, WTO, and APEC did not make much progress 

over the past 20 years, and as a reaction,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individual policies to try to solve the issues on 

their own. Chapter 3 argues that where global cooperation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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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esirable that the basic direct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targeting by policy 

means’ which matches policy means and goals. Furthermore,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major countries operate carbon-neutral 

policies, by only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r growth the society’s 

optimum as a whole cannot be achieved. Therefore, this chapter 

presents the role of trade policy tools to be considered while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First, it needs to correc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xternalities and second, improve the terms of trade. 

When designing the Green New Deal, we need to consider 

environment goals having in mind that environmental policies interact 

with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at is, there needs to establish 

implementation paces’ and priorities based on economies of scale and 

domestic export/impor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trade.

Chapter 4 answers the question of wheth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ctuall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carbon-neutral 

policy under tightly intertwined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in connection to trade. As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expand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openness actually 

help to reduce carbon emission was constantly raised. In this report, 

we attempt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expansion of openness helps reduce carbon emissions. In particular, 

unlike existing literature, openness wa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velopment of a 

global production network (or global value chain (GVC)),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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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was analyzed accordingly. The results in Chapter 4 provide 

supports to the existing discussion that trade expansion (in particular, 

expansion of forward participation) helps reduce carbon emissions, 

and that carbon leakage does not actually increase, with the latter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is, Chapter 4 proposes the 

need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current Green New Deal policy on 

securing economic efficiency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following openness.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that a strategic 

openness policy can be used as an effective carbon reduction policy 

based on the dir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ransformation under the 

carbon-neutral policy.

Chapter 5 attempts to answer whether each country’s current 

independent carbon-neutral policy is cost-effective. The analysis in 

Chapter 5 contains the discussions of previous Chapters 3 and 4. 

Basically, Caliendo and Parro’s (2015) multi-country/multi-industry 

model is introduced to analyze the impact of a carbon-neutral policy, 

such as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on the global economy 

under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addition,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Korea’s Green New Deal needed to offset the 

negative economic effects of other countries’ independent carbon- 

neutral policies was derived by selecting hypothetical industrial 

combinations. The government has budget constraints so resources 

that can be put into the Green New Deal are limi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consistent with the discussion in Chapter 3.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Green New Deal under a situation 

where a national carbon-neutral policy reduces economic welfare, 

both the environment and trade aspects needs to be conside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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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easures. Based on this, Chapter 5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to balance carbon intensity by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and cost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designing the current Green 

New Deal. At the same time, since the input of the Green New Deal 

caus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it leads to concerns about the 

need for a plan to reduce the government's fiscal input by using a more 

market-friendly system.

Chapter 6 examines the need to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arbon and environment and tries to check how we can understand 

current increase in unilateral carb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current 

WTO regulations and find ways to induce cooperation from the 

multilateral system. we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comply with multilateral norms that lead to joint efforts for 

carbon-neutrality and prevent the Green New Deal from becoming a 

protectionist policy for the economic growth of powerful countries. In 

particular,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 which grew  under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norms, the Green New 

Deal and each country’s carbon-neutral policies in the protectionist 

era, we should consider resto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rder 

so that trade barriers and reckless competition do not spread.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basically recognized as a domestic 

policy, but as the carbon-neutral policy has recently become a major 

part of environmental policy, it is also affecting the setting of 

government’s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Green New Deal. At the 

same time, as the world economy is closely connected through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carbon moves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carbon-connected networks, carbon-neutral policy is inev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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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with trade policy. Our research does not cover all the contents 

of the Green New Deal, nor does it claim that all economic problems 

related to carbon-neutral policy can be efficiently solved through 

trade policies. However, trade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nd fully 

utilized as one of various policy alternatives within the comprehensive 

policy platform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effect of the Green New Deal can be expand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openness and global cooperation. More 

specifically, first, the Green New Deal should be pursued beyond 

protectionis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cognizing 

the expansion of openness as one of the measures to reduce carbon 

intensity and △consider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a carbon 

reduction-friendly ‘GVC downstream indus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achieve a Green New Deal that conforms to the norms of trade. To 

this end, △Reorganiz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to ‘basic 

technology investment’ in climate technology, and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Green New Deal through improvement of multilateral 

trade rules can be considered. Third, the recovery of global 

cooperation can lead to synergies. Thus, △Consideration of climate 

club participation for joint-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Green 

New Deal that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carbon 

marke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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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

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

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

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

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KIEP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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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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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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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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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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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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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w Deal for Carbon-neutrality and  
Trade Policy in Korea

Jukwan Lee, Jong Duk Kim, Jin-Young Moon, Jun Hyun Eom,  

Ji Hyeon Kim, and Jeongmeen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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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그린뉴딜은 개방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그 효과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호주의를 넘어선 그린뉴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한국의 그린뉴딜 시너지 

창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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